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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외주 제작시장 활성화 및 외주편성규제 개선 방안 연구

2. 연구목적 및 필요성

다채널, 다매체의 방송 환경을 맞이하여 국내 방송에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

졌다. 외주제도는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제작시장에 독립제작사가 경

쟁의 새로운 참여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매체 부족의 시대

에서 콘텐츠 부족의 시대가 되어버린 다채널, 다매체 방송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수요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프로그램 제작 시장을 내실화하고 콘

텐츠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검토하고 실행방안을 모색한다. 우선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만으로 운영되고 있는 외주제작 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을 분석한 후 프로그램 제작 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세부 도입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이해 산재되어 분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

제작 관련 법령 및 정책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

기 위해 관련 정책 및 법제도를 분석했다. 또한 최근 방송법 개정을 통해 도입

이 확정된 외주인정기준과 외주공급기준의 정책적 도입방안을 위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안의 검토가 이뤄질 필요성이 제기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전문가들

의 의견을 포함한 분석을 실시했다.

3. 연구내용

본보고서는 제1장 서론, 제2장 국내 외주제도의 개관 및 쟁점, 제3장 해외주

요국의 외주제도 현황, 제4장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제5장 외주제도 개선 및

외주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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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에서는 연구문제 및 연구의 필요성에 관해 정리했다.

제2장 국내 외주제도의 개관 및 쟁점에서는 국내 외주정책 도입에 따른 성과

를 외주편성비율 및 외주프로그램의 편성현황과 외주정책과 관련한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3장 해외주요국의 외주제도 현황은 영국, 프랑스, 일본의 외주제작의 현황

과 정책에 관한 내용을 정리했다

제4장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은 국내 외주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외주정책의

성과, 외주인정기준 도입 등에 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실시한 뒤, 그 내용을 분석했다.

제5장 외주제도 개선 및 외주활성화 방안에서는 외주인정기준 도입방안과 외

주공급기준 도입방안에 대해 국내 정책 동향, 해외사례 및 전문가 인터뷰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했다.

제6장 결론은 보고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4. 결론

본연구에서는 외주제작인정기준으로서 기획,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체결, 작

가계약체결, 주요출연자계약체결, 주요스태프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협찬유치 포함), 제작비 집행 및 관리라는 7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중 4개 이상

을 외주제작사가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프로그램을 인정하도록 했다.

외주공급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외주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수익 및 권리배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공

급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외주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 외주제

작사 선정절차는 단기적으로 봄·가을 정기개편 시 발주하는 외주프로그램의 일

정 수준(30% 또는 40%) 이상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

고 장기적으로는 완전 공개경쟁 방식으로 외주제작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

했다.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은 먼저 제작비 산정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전제

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적정 이윤을 제작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제작비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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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방법으로는 편성확정 단계와 방영일 30일 기준으로 각각 40%, 30%씩의 제작

비를 선지급하고 방영 이후 30일 이내에 나머지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

했다.

수익 및 권리배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유로운 계약을 우

선적으로 인정하지만, 다만 외주제작사가 협찬유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작

비를 100% 조달했거나 외주인정기준 전부를 충족시켰을 때는 외주제작프로그

램의 수익 및 권리를 100% 외주제작사가 소유하는 식으로 공급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 부분은 공정거래라는 차원에서 내용이 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합리한 요구 사항이 발생하지 못하도

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외주인정기준 및 공급기준에 따른 판단 및 부복 등에 대한 결정을 내

려야 한다는 점에서 외주판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의 위원회를 설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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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정책(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

로 독립제작사의 육성과 방송 독과점의 해소를 위해 1991년 도입되었다. 외주정

책은 채널이 다양해지고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잠재적 유통창구가 확대되고, 이

러한 방송 영상물 수요 시장의 확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작, 공급 시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외주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을 세 가지로 나누어보면, 먼저 제작원의 다양화를

통해 지상파 중심의 방송 구조를 개선하여 품질과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

용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제작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의 수요 확장에

대비하여 제작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다(조항제․장석재․변동환, 2003).

지상파 중심의 방송 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외주제도의 목적은 외주정책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송영상물 제작 주체가 성장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복지가 향상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수용자 복지의 개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

이나, 제작 주체의 다양성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독립제작사의 확대, 프로그램 공급의 다원화

를 통한 독점적 방송 구조의 완화는 지상파 방송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제작시장 활성화의 목적도 이와 관련된다. 다채널, 다매

체의 방송 환경을 맞이하여 국내 방송에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졌다. 외주제도

는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제작시장에 독립제작사가 경쟁의 새로운 참

여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매체 부족의 시대에서 콘텐츠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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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대가 되어버린 다채널, 다매체 방송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수요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작인력,

제작장비 등 여러 가지 제작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제작시장 자체의 성장이 필

요함은 물론이다. 외주제도를 통해 독립제작사의 성장은 물론 제작 시장 전반의

성장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지난 20년 간 국내 외주제작시장은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뤘다. 특히 드라마 부

분의 경우 지상파방송사들과 견주어 손색이 없는 질 높은 드라마를 제작하면서

외주제작사들의 성장을 이끄는 견인차 노릇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제는 드라마 장르에 있어서는 외주제작사 없이는 드라마 제작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외주제작사들의 위상도 높아졌다. 일부이지만 자연스럽게

대형 외주제작사들은 지상파방송사들과 대등한 협상력을 발휘하면서 권리배분에

있어서도 눈에 띠는 성과를 내고 있다. 이들 외주제작사들은 자체적인 제작비 조

달을 통해 지상파방송사들에게는 방영권만을 판매하고 부가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해외판권을 확보함으로써 수익의 다각화에 나서는 등 콘텐츠 유통사업사로

변모를 꾀하고 있다.

하지만 교양 등과 같은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다수의 영세 외주제작사들

은 아직도 지상파방송사의 하청업체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사업자로 남아 있다.

영세 외주제작사들은 지상파방송사들의 제작비 절감을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저

가의 제작비로 고효율의 프로그램 제작을 강요받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교양프

로그램에 있어서는 협찬 수주까지 외주제작사들이 담당하고 수주한 협찬금의 일

부를 제작비로 지급받는 상황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불합리한 외주제작시장의 거래관행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놓인

지상파방송사들이 외주제작사들의 제작비 지급을 미루거나 제작비를 삭감하고

심지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빼앗고 협찬을 강요하거나 등의 방법으로 고착화되

어 온 측면이 있다. 공정한 외주제작 거래 관행의 확립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시

도되어 왔지만 강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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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이러한 외주제작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입법적

차원의 개선 요구가 구체화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외주인정기준 및 외주

공급기준의 도입이다. 이러한 법개정과 관련해서는 의원입법 발의를 형태로 법안

이 2009년부터 이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방송법시

행령의 개정을 통해 외주인정기준의 도입을 위한 편성고시의 개정 근거를 마련

했다.

외주정책과 관련한 국내 방송법은 외주의무편성을 의무화하고 있을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정의와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제작 주체 등에 관한 제반사항을 명확하

게 정의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외주제작시장의 불공정한 거래관행을 바로잡고자

해도 법적·제도적 장치의 미비로 이를 규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외주인정기준

과 외주공급기준의 마련은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놓

여 있는 외주제작사들의 사업자적 지위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을 가

능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적지 않다.

그러나 국내에서 전개되고 있는 외주인정기준과 공급기준안의 내용들은 주로

우리와 유사한 외주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로 한 것이다. 영국

은 이미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개정을 통해 외주정책의 실시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외주정책의 실효성과 공정한 거래관행의 확립 차원에서 외주

가이드라인과 방송사들의 시행규칙 제정을 의무화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 외주정책의 개선방안과 제도개선을 위해 외주정책의 핵

심 이슈와 외주제작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주요국의 외주정책 현황을 파악한다.

또한, 국내 외주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방송법 개정

안들에 포함된 외주제도 개선과 관련한 주요내용들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 실정

에 맞는 보다 효과적인 외주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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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국내 외주제도의 개관 및 쟁점

제1절 국내 외주제도의 개관

1. 외주제도의 도입 목적

외주정책(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은 방송영상산업의 진흥을 목적으

로 독립제작사의 육성과 방송 독과점의 해소를 위해 1991년 도입되었다. 외주정

책은 채널이 다양해지고 매체가 늘어남에 따라 잠재적 유통창구가 확대되고, 이

러한 방송 영상물 수요 시장의 확대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제작, 공급 시장이 활

성화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 외주정책의 구체적인 목적을 세 가지

로 나누어보면, 먼저 제작원의 다양화를 통해 지상파 중심의 방송 구조를 개선하

여 품질과 다양성의 가치를 제고하고 수용자의 선택권과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

이다. 다음으로는 경쟁의 활성화를 통해 제작시장에 경쟁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영상 콘텐츠의 수요 확장에 대비하여 제작 인프라를 형성하는 것이

다(조항제․장석재․변동환, 2003).

지상파 중심의 방송 구조를 개선하고자 도입된 외주제도의 목적은 외주정책을

통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다양한 방송영상물 제작 주체가 성장하는 것을 전

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송 프로그램의 질이 향상되고, 프로그램의 다양성

또한 더욱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수용자의 복지가 향상된

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관해서는 수용자 복지의 개념에 관한 여러 가지 논쟁

이나, 제작 주체의 다양성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과 다양성으로 이어지는지에

관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렇지만 독립제작사의 확대, 프로그램 공급의 다원화

를 통한 독점적 방송 구조의 완화는 지상파 방송사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경쟁의 활성화를 통한 제작시장 활성화의 목적도 이와 관련된다. 다채널, 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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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주체의 다원화

⇨ 수직적 통합 구조의 분산

창구 유통의 활성화

저작권 소유구조의 개선

생산 부문의 경쟁 요소 도입

제작 시설의 외부화

독립제작사의 육성

체의 방송 환경을 맞이하여 국내 방송에도 경쟁력 제고가 필요해졌다. 외주제도

는 이러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방송제작시장에 독립제작사가 경쟁의 새로운 참

여자로 성장하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다. 또한 매체 부족의 시대에서 콘텐츠 부족

의 시대가 되어버린 다채널, 다매체 방송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수요를 확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양질의 콘텐츠를 생산하기 위해서 제작인력,

제작장비 등 여러 가지 제작 관련 인프라의 확충과 제작시장 자체의 성장이 필

요함은 물론이다. 외주제도를 통해 독립제작사의 성장은 물론 제작 시장 전반의

성장을 이루면서 자연스럽게 콘텐츠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표 2-1> 외주제작 정책의 목표

* 참고 : 방송위원회(2001). 『방송산업 육성 지원정책연구』.

2. 외주제도의 법적 근거

지상파 중심의 방송 구조에서 벗어나 제작 시장 전반의 성장과 이를 통한 양질

의 콘텐츠 확보를 위한 외주제도는 몇 가지 법적 근거를 통해 시행되고 있다. 국

내 외주정책과 관련한 법적인 근거는 방송법 제72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

성)와 방송법 시행령 제58조(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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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법 제72조

방송법 제72조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것이며, 방송사업자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 방송사업자는 당해 채널의 전체 방송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하 "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제2항 : 방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

성함에 있어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편

성하여야 한다.

○ 제3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주시

청시간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비율 이상 편성

하여야 한다.

○ 제4항 :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은 방송

매체와 방송 분야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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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송법 시행령 제58조

방송법 시행령 제58조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에 관한 것이며, 방송

법 제72조에 따른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일정 편성 비율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당해 방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제

작한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영화를 제외하며, 이하 "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이라 한다)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방송

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제2항 :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주제작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함에 있어 지

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법 제72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율을 초과하여 방송

사업자의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서는 아

니된다.

○ 제3항 : 종합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는 법 제7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

여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반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방송시간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

시하는 비율 이상 편성하여야 한다.

○ 제4항 :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성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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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3)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

외주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은 1990년 8월 의결된 방송법에 따라 매주 전체 방송

시간의 100분의 2 내지 100분의 20 범위 안에서 매년 공보처장관이 외주비율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한 것에서 시작하였다(김진웅, 2001). 2011년 현재 수정된

외주정책의 주요 내용은 방송사업자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당해 채널의 매

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내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

는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에 따르면 지상

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중 한국방송공사, 즉 KBS는 1TV가

매반기1)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2TV가 100분의 40 이상 외

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방송문화진흥회법 에 따른 방송문화진

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즉 MBC는 매반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35 이

상, 앞선 두 항목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연도 평균 매출

액이 3천억 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즉 SBS 또한 100분의 35 이상의 외주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서 정한 비율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1) 방통위 고시 2010-57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외주제

작 편성비율 산정기간이 ‘매분기’에서 ‘매반기’로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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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 한국방송공사.

가. 지상파제1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4 이상

나. 지상파제2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0 이상

다.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

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제2호 : 방송문화진흥회법 에 따른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지

상파방송사업자 및 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최다출자자인 지상

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 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

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제3호 :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를 제외한 직전 3개 사업

연도 평균 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인 지상파방송사업자.

가. 지상파텔레비전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

시간의 100분의35 이상

나.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8 이상

제4호 : 한국교육방송공사.

해당 채널별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20 이상

제5호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

당해 채널별로 매분기 전체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4 이상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상파방송사업자는 해당 각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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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항 :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전체 외주제

작 방송프로그램의 100분의 21을 초과하여 특수관계자가 제작

한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없다.

○ 제3항 : 지상파방송사업자는 종합편성을 행하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

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의 10 이상 외주제작 방

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다만,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

파이동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및 지상파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당해 채널별 매분기 주시청시간대 텔레비전 방송시간의 100분

의 3 이상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한다.

3. 최근의 국내 외주제작 현황 및 외주제도 개선 추진내용

최근 3년 간 국내 외주제작 편성 현황은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표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BS1의 경우 2007년 1,884시간, 2008년 1,688시간, 2009

년 1,806시간으로 2008년에 외주제작 편성 시간이 약간 줄어들었다가 다시 2007

년 수준으로 늘어났고, KBS2S는 2007년 3,448시간, 2008년 3,471시간, 2009년

3,208시간으로 2009년 약간 줄어들었다. MBC의 경우는 2007년 2,651시간, 2008년

2,339시간, 2009년 2,460시간으로 나타났고, SBS의 경우 2007년 3,479시간, 2008년

3,398시간, 2009년 2,660시간으로 외주제작물의 편성시간이 비교적 큰 폭으로 줄

어들고 자체제작 편성시간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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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KBS1 KBS2 MBC SBS

자체

체작

외주

제작
기타

자체

체작

외주

제작
기타

자체

체작

외주

제작
기타

자체

체작

외주

제작
기타

2007 5,172 1,884 323 3,400 3,448 379 3,976 2,651 717 3,383 3,479 549

2008 5,237 1,688 399 3,403 3,471 361 2,339 2,339 943 3,504 3,398 492

2009 5,273 1,806 177 3,706 3,208 253 3,873 2,460 963 4,331 2,660 536

구분

연간 방송 시간과 편성 비율

자체제작물
순수

외주제작물

특수관계사

외주제작물
국내외 구매물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시간 비율

KBS 1TV 5,273 72.7 1,806 24.9 0 0 177 2.4

KBS 2TV 3,706 51.4 3,208 44.5 46 0.6 253 3.5

MBC TV 3,873 53.1 2,460 33.7 562 7.7 401 5.5

SBS TV 4,331 58.3 2,560 34.5 189 2.5 347 4.7

<표 2-2> 2007~2009년 지상파방송 3사의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 현황 (단위 : 시간)

* 주 : ‘기타’는 특수 관계사 외주제작비와 국내외 구매물을 포함함

** 출처 : 문성철(2011). 외주제작 정책 20년의 성과 평가. 재구성.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10)에 따르면 2009년을 기준으로 지상파방송 3사의

순수 외주제작물의 비율은 KBS 1TV 24.9%, KBS 2TV 44.5%, MBC 33.7%,

SBS 34.5%로 나타났다(<표 >). 이는 방통위 고시 제2008-135호에서 규정한 외

주제작물 편성 비율 KBS 1TV 24% 이상, KBS 2TV 40% 이상, MBC와 SBS

35% 이상에 근접하거나 근소하게 초과하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외주제작물을 인

정하는 기준에 따라 외주제작물 편성의 실제 비율이 달라질 수 있지만 현행의

통상적인 기준에 따른 편성 비율은 준수되고 있는 편이다.

<표 2-3> 지상파방송 3사의 2009년 연간 프로그램 제작원별 편성 현황 (단위: 시간, %)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10).

지상파방송 3사의 총 외주제작비는 2009년 기준으로 2,726억 원으로 나타나 순

수외주제작비가 2008년 3,498억 원 대비 22.1% 감소하였다. 총 제작비 중 순수

외주제작비의 비중은 35.2%로 나타났다. 각 방송사별로는 KBS의 경우 총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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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2,580억 원 중 외주제작비는 781억 원, MBC(본사)의 경우 총 제작비 1,729억

원 중 외주제작비는 941억 원, 지역 MBC는 총 제작비 359억 원 중 15억 원,

SBS는 총 제작비 2,099억 원 중 1,160억 원, 기타민방은 총 제작비 405억 원 중

35억 원으로 나타났다.

[그림 2-1] 지상파 방송사 외주제작비 현황

자료 :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2010). 재구성.

한편 2011년 3월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도가 도입된 1991년 이후 외주제작

시장 규모 및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저변은 확대되었으나 역량 있는 외주제작사

육성이 미흡한 것을 비롯하여 질적 성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외주제도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사-제작

사 간 제작비, 저작권 배분 관련 갈등 및 불공정 행위, 외주제작사의 보조출연자

출연료 미지급 문제, 방송사의 제작협찬과 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규제로 인한

재원 조달 상의 부작용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송법과 방송법 시행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제 2 장 국내 외주제도의 개관 13

구체적으로는 제작 기반 강화, 외주제작사 성장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 기반

조성의 3가지 추진 목표를 설정하였다. 먼저 제작 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방송사

에 제작협찬을, 외주제작사에는 간접광고 판매권을 허용하고, 편성비율 산정기준

고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외주제작 편성규제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외주제작

사의 성장 기반 조성을 위해서는 외주제작사 법적 기반,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영

세 외주제작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공정한 거래 기반 조

성을 위해서는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대상 범위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분쟁조정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기준 및 공급 기준을 도입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 외주제도 관련 방송법 주요 개정 추진내용

-외주제작사 정의 규정 도입

-외주제작사 간접광고 근거 도입

-외주사 보호 규정 도입(방송분쟁조정대상)

-외주물 공급기준 도입 등

○ 외주제도 관련 방송법 시행령 주요 개정 추진내용

-협찬고지 허용범위 확대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근거 도입

-편성비율 산정기준 도입 등

이러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인식은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 저작권 귀속

문제,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분쟁 해결, 제작비 관련 문제, 독립제작사의 조건 등

국내 외주제도의 쟁점들에 대한 대립된 입장들을 고루 반영하고 조율하여 본 정

책의 목적에 보다 부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다

음 장에서는 국내 외주제도의 쟁점에 관하여 기존 문헌과 이해당사자별 입장을

중심으로 논의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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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국내 외주제도의 쟁점

1. 외주제작 프로그램 인정 기준

외주제도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편성비율을 고시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기준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주제작 프

로그램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집계되는 경우가 종종 발

생하였다. 그런 점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에도 외주제작물 인정기준의 근거

를 마련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마

련함으로써 적정한 의무편성비율을 산출하고, 편법 및 탈법적 비율준수 실태를

시정하며, 외주 제작정책의 실효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이다(장

하용ㆍ조항제ㆍ임정수, 2008). 방송프로그램의 제작형태와 기획, 제작인력 구성,

투자 재원 등을 고루 감안하여 인정기준을 마련하되, 이를 통해 외주제작 의무편

성 비율 또한 합리적으로 재조정이 가능할 것이라는 점도 전제되어 있다.

구체적인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 기준으로는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를 기

본으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이만제 외, 2009). 제작비는 대부분의 독립제

작사가 자금 여력이 없기 때문에 외주 프로그램의 실질적 제작이나 완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끼치는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가 제시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3

요소의 업무영역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이와 함

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장르(드라마, 다큐, 예능 등)에 따라서도 인정기준이 달

라질 수 있다. 그러나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 기준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한 심도 깊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현재 국내 외주제도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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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정작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정의는 불분명하다. 이만제 외(2009)는

외주인정제의 세 가지 방향에 대해 언급한 바 있다. 먼저 다채널 다매체 방송환

경의 다양한 니즈에 부합하는 방향, 즉 콘텐츠 경쟁력과 경영능력을 갖춘 다양한

제작주체가 공생하는 구조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방송사와 제작사

가 하청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 또는 동반자적 관계로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외주제작 주체들을 창작적 기여를 한 문화생산자

로 보고 이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확보되어 지속적인 창작 의욕을 일으킬 수 있

도록 하는 방향으로 외주인정제가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이다.

장하용ㆍ조항제ㆍ임정수(2008)는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인정기준의 적용으로 방송사나 제작사 모

두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인

정기준이 외주정책의 취지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외주유형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외주제작 과정이 단위 프로그램 외주인지 코너물 외주인지 유

형 구분에 따라 방송사와 제작사의 참여 양상과 특징이 다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정기준은 현실적으로 판단이 가능하고 적용하기 용

이하도록 고시의 형태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인정기준

을 포괄적으로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를 제시한 이만제 외(2009)와 달리,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가 기획, 연출, 작가의 3가지 요소 중 적어도 2개 이상을 투입하

였을 경우를 외주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며,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산정시 해당

편성량을 100%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기획’은 프

로그램의 내용과 형태에 관한 주요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제작의 관리를 책임지

는 자로 정의된다. 공동 기획의 경우에는 기획 및 기획을 구체화시키는 전(全)과

정을 책임지는 자가 기획책임이 된다. 이 때 계약서와 크레디트(credit) 상의 ‘기

획’은 동일하게 명시되어야 한다. ‘연출’은 방송사의 CP와 구별되며, 해당 프로그

램의 직접 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자 중 대표연출자를 뜻한다. 또, ‘작가’는 해당 프

로그램의 극본, 시나리오, 내용 구성 작가 중 대표 작가를 뜻한다. 다만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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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은 프로그램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부분외주가

아닌 독립된 프로그램 단위의 외주, 즉 단위 프로그램 외주 형태는 독립제작사의

기획 참여와 인력 투입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기 때문에 외주 제작사의

창의적 요소가 제작과정에 보다 많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예외조항 또한 매우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본원칙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외주프로그램 제작사가 주요 저작

권2)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면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산정 시 해당 편성

량의 25%를 가산한다.

② 외주프로그램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요소 중 1개 요소만을 투입한

경우에는 외주프로그램으로는 인정하지 않되, 계약서상에 제작사가 보유하

도록 명시된 저작권이 다음 주요저작권의 하나 이상에 해당하면 외주제작

의무편성 비율 산정 시 해당 편성량을 100% 인정한다.

③ 외주프로그램 제작사가 사전에 기획하고 제작을 종료한 상태에서 방송사가

구입하는 프로그램은 기본원칙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④ 프로그램 단위로 제작되는 단위프로그램을 원칙으로 하되, 외주프로그램 제

작사가 단위 프로그램 내 일정 부분만을 제작하는 부분외주에 프로그램 제

작의 핵심요소 중 2개 이상을 투입한 경우, 외주제작 의무편선비율 산정 시

해당 분량만 인정한다.

⑤ ‘기획, 연출, 작가의 투입’이 1개 이하 이하인 단순 하청외주는 외주제작 의

무편성비율 산정에서 제외한다.

한편 이해관계자인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방통위가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

2) 주요저작권은 ㈀ 기본방영권을 제외한 국내 방영권, ㈁ 아시아, 구미지역 해외방송권,

㈂ 국내 · 아시아 · 구미지역 비디오 및 비디오 이외의 복제 및 배포권, ㈃ 전송권(인터

넷이나 휴대폰용 콘텐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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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외주제작 프로그램 저작권 보유 현황

사업체
외주

업체

저작권

보유

장르별 편수(편)
편수

합계드라

마
다큐 교양

교

육
오락

보도

시사

기

타
소계

한국

방송

공사

독립사

방송사

전부
205 0 5,472 0 281 724 0 6,682

7,416
독립사

일부
279 0 251 0 204 0 0 734

한국

교육

방송

공사

독립사

방송사

전부
0 546 832 237 0 0 25 1,640

1,640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준까지 마련하는 것은 사업 당사자 간 사적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마저

나타나고 있다. 외주제작 편성비율 자체가 높다고 판단하고 있는 방송사의 입장

에서는 외주제도가 축소되기는커녕 질적 규제까지 더해진다면 지나친 이중 규제

라는 주장인 것이다. 반면에 제작사의 입장에서는 외주 제작사의 참여 비율에 대

한 명확한 기준이 있으면 왜곡된 프로그램 공급 구조를 개선할 수 있고 방송사

와 제작사 간 충돌에 있어서도 사적 분쟁을 해결하기가 보다 용이해질 것이라는

점에서 인정기준의 구체적인 명시를 요구하고 있다(김도윤, 2009.09.11).

2. 저작권 귀속 문제

외주제도에 있어서 외주제작물 자체의 규정과 관련한 쟁점들 외에도, 외주제작

물의 저작권 귀속에 관한 문제는 직접적인 수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핵심적

인 쟁점으로 논의되고 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 보유 현황은 아래의 표

에서 보듯 여전히 방송사가 저작권의 전부를 보유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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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화

방송

독립사

방송사

전부
613 0 1,496 0 204 310 0 2,623

3,044

독립사

일부
24 0 0 0 0 0 0 24

자회사

방송사

전부
0 0 283 0 114 0 0 397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주)

SBS

독립사

방송사

전부
877 0 1,264 0 335 0 0 2,476

2,700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자회사

방송사

전부
0 0 51 0 173 0 0 224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지역방

송사
독립사

방송사

전부
0 19 902 0 64 34 0 1,019

1,019
독립사

일부
0 0 0 0 0 0 0 0

주) 독립사(또는 자회사) 일부 : ①외주 제작사에서 방송사가 보유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제외한 나머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와 ②방송사가 저작권을 전부

보유하고 있다하더라도 외주제작사에 그 중 일부가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편수.

* 출처 : 2007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 166쪽.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창작물을 만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제작

환경에서 일반적인 외주제작의 형태는 완전 외주형이라기보다 공동제작, 또는 위

탁 제작의 형태로 이루어지며, 조의진(2006)은 이러한 위탁 제작의 경우에는 제

작 수수료(production fee)만을 받고 모든 저작권은 방송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다. 영상물의 저작권 귀속은 국제법

적인 표준이 없기 때문에(박익환ㆍ최진원, 2010) 우리 실정에 맞는 제도를 만들

어가려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

저작권 귀속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관점의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는

저작권 분류 상의 관점(방석호, 2003)으로 방송권과 2차적 권리, 즉 복제권,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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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 형태 저작권 귀속

완전외주형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더라도

외주제작사에 저작인격권이 남음

공동제작형
어느 쪽이 더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

부분외주형 각기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 인정

단순 노무하도급형
감독 등 저작자들이 영상저작물 이용 권리를

가짐

권, 2차적 이용권 등과 관련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외주제작 형태에 따른 관점으

로 완전외주형, 공동제작형, 부분외주형, 단순 노무하도급형의 4가지 형태에 각각

의 저작권 귀속을 규정하는 관점(이만제 외, 2009; 조용순, 2010)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둘은 엄격히 구분되는 상호배타적인 관점이 아니며, 두 가지 관점이

고루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용순(2010)은 외주제작 형태에 따른 저작권 귀속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완전외주형의 경우 저작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라는 점을 적용하여, 계약에 의해

저작재산권이 양도되는 형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외주제작사에 저작인격권이 남

게 된다. 공동제작형의 경우는 창작자원칙에 따라 창의력이 필요한 기획, 편집

부분에 어느 쪽이 더 주도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또 영상

저작물의 일부 제작을 외주제작사에 위탁하고 방송사가 직접 제작한 부분외주형

의 경우는 각기 창작한 부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독립제작사

가 엑스트라 배치, 야외촬영 섭외 등 단순 노무하도급만을 제공한 경우 감독 등

현대적 저작자들이 영상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표 2-5> 외주제작 형태에 따른 저작권 귀속

자료 : 조용순(2010). 재구성.

이것은 저작권법이나 민법 등 관련 법률을 적용한 해석이기는 하나, 이에 대한

합의점이나 공감대 형성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이며, 외주제작물의 저작권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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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관한 명시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있다.

장하용ㆍ조항제ㆍ임정수(2008)는 저작권의 외주 프로그램 제작사 귀속을 통해

의무편성시간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저작물에 대한 외주제작사의 권리를

원칙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이를테면 기본 원칙을 충족하는

프로그램 중에서 제작사가 주요 저작권 중 하나 이상을 보유하면 외주 비율 산

정 시 해당 편성량의 25%를 가산한다는 것이다. 또한 제작사가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요소 중 1개 요소만을 투입한 경우에는 외주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지 않지

만 계약서 상에 제작사가 보유하도록 명시된 저작권이 다음의 주요 저작권의 하

나 이상에 해당하면 해당 편성량을 100% 인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때 주요

저작권의 범위는 ①기본 방영권을 제외한 국내 방영권, ②아시아, 구미지역 해외

방송권, ③국내ㆍ해외 미디어 및 비디오 이외의 복제 및 배포권, ④전송권(인터넷

또는 휴대폰용 콘텐츠)으로 제한한다.

한편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에 대해서는 제작사와 방송사가 서로 다른 해

석을 보이고 있는데, 먼저 제작사의 경우 기본적으로 저작권이 외주제작사에 귀

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제작사 입장에서는 외주제작사가 창작자이므로 당연

히 저작권자이며, 저작권을 방송사에 양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이다(박진희,

2010.08.22). 외주제작사가 드라마를 기획하고 제작해도 지상파 방송사가 저작권

을 가져가기 때문에 외주제작사가 수익을 내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도

있다(윤상환, 2010.12.22). 그러나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다

르다. 이미 방송사가 제작비의 60~70%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연출자나

후작업 관련 시설, 카메라 등을 지원하고 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갖

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다(윤고은, 2010.06.13). 더구나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은

제작의 중요한 부분들을 방송사가 담당하는 구조로, 공동제작 또는 위탁제작에

해당하기 때문에 완제품이 아닌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포괄적인 저작권을

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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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송사-외주제작사 간 분쟁 해결

방송통신위원회가 2011년 10월 19일 의결한 방송법 개정안에 의하면 외주제작

사들이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대상이 된다(제35조의 3). 방송사와 외주

제작사 간의 분쟁은 저작권 귀속 문제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라고도 볼 수 있

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일어나는 분쟁의 많은 부분이 저작권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계약을 체결하고 영상물이 제

작, 공급되고 사후에 이용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계약

조건의 이행과 관련된 분쟁들은 저작권의 측면에서만 접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소송 외에 화해, 알선, 조정, 중재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 :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방법을 제시한 연구(이만제 외, 2009)도 있으며, 분쟁조정위

원회를 따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타나고 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는 객

관적인 계약서가 존재하더라도 분명한 갑과 을의 관계에서 권력적 위계가 나누

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분쟁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콘텐츠의 유통과 민감하게 관련되는 시간의 절약 또한

추구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식 또한 외주제도의 쟁점이라고 볼 수 있다.

4. 제작비 관련 문제

최근 방송법 시행령 개정 추진 내용과 관련하여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외주제작

사에게만 허용하던 협찬고지를 방송사에게도 허용한다는 부분을 문제 삼은 바

있다(김지은, 2011.07.13). 외주제작사들이 협찬 영업을 통해 부족한 제작비를 충

당해왔는데, 방송사에도 협찬고지를 허용하면 외주제작사의 제작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요지의 주장이었다. 외주제작물의 제작비와 관련된 쟁점은 외주제작 형

태와도 관련이 있으며, 제작비를 충당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에 따라 방송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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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매우 민감한 문제이기도 하다.

제작비와 관련한 문제는 협찬고지, 간접광고 외에도 외주제작물의 규정과 연

관이 된다. 특히 외주제작물의 인정이 제작비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면 제작비를

조달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이 뒤따라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뿐만 아니라 시청

자 복지의 가치를 지켜야 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도 제작비 관련 제도의 문제는

각 주체의 이해관계와 더불어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5. 독립제작사의 조건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에 관

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영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방송사와 인적ㆍ물적인

면에서 적어도 75% 이상 독립적일 때 독립제작자로 인정한다(조항제ㆍ장석재ㆍ

변동환, 2003).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영국 독립제작자(사)의 조건

- 방송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을 것

- 방송사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을 것

- 하나의 방송사가 그 제작자의 지분 25%를 소유하지 않거나 두 방송사

가 합쳐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을 것

- 위의 규정은 관련된 방송사ㆍ제작사와 연계되거나 그들에 의해 통제되

거나 그들을 통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제한 규정이 있

지만 영국의 경우처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독립제작사로 인정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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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외주제작물도 그에 따라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독립제작사의 조건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하여 논의해야

한다. 2011년 10월 19일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에는 외주제작사의 정의(제2조)를

‘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방송영상 독립제작사, 문화산업 전문회사 또는 다른 방

송사업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영국의 독립제작사 조건과 같이 제작사의 실제

지분 관계가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사와 인적ㆍ물적 독립의 수준을 구

체적으로 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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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해외주요국의 외주제도 현황

제1절 영국

1. 영국 외주제도의 역사와 현황

1) 영국 외주제작사의 발달과정

영국의 외주제작은 Channel 4가 개국한 1982년부터 본격화되었다.3) BBC와

ITV 등 방송국 내부에서주로 이루어지던 프로그램 제작시장이 비로소 외부로 이

끌어 낸 Channel 4는 외주제작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1986년 BBC의 재

정문제를 파악하던 피콕 위원회(Peacock Committee)가 공공서비스 방송인 BBC

와 ITV에 40%의 외주제작 할당제를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방송사들은 대

부분의 프로그램을 자체제작했기 때문에 피콕 위원회의 권고 수용은 쉬운 일이

3) 1982년 Channel 4의 출범은 영국의 독립제작 정책의 발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Channel 4는 편성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는 외주전문 방송사로 영국 독립제작

부문의 생성과 성장, 안착은 물론 영국 방송 체제의 질적이고 혁신적 성장을 이끌어 내

었다. Channel 4는 하나의 방송조직 안에 통합적으로 운영되던 기획-제작-편성-송출 기

능이 해체되는 기점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분리가 영국 독립제작 활성화 정책의 핵심

동기를 구성했다(정준희, 2011, 198쪽, 재인용). BBC와 ITV의 복점 구도(duopoly)는

Channel 4의 등장에 의해 의해 흔들리게 되었다(Brown, 2007). Channel 4는 공공서비

스 방송 체제에서 당연히 통합되어 있다고 간주되어 왔던 프로그램 제작을 독자적 산

업으로 분리하여 경제적 가능성이라는 잠재가치를 부여한 경쟁강화와 시장화경향과 인

디문화(indie culture)의 조합을 통해 수립되었다. Channel 4는 고답적 문화엘리트 집단

인 BBC, 상업문화를 대표하는 기득권 세력인 ITV와는 달리 하위문화를 통해 고유한 문

화적 실천을 시도했다. 즉 Channel 4는 비시장적 인디문화가 시장 안에서 새로운 가능

성을 찾고자 한 제도적 준거로서 작용했다(정준희, 2011).



제 3 장 해외주요국의 외주제도 현황 25

아니었다. 피콕 위원회의 보고서는 공공 서비스 방송이었던 BBC에 적대적이었던

대처 정부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고, 막대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BBC

의 입자를 분산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반영되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주재원,

2009).

한편 1987년 ITV는 1992년까지 매년 25%의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에 할당하겠

다고 발표한다. 당시 독립방송공사(Independent Broadcasting Authority, IBA)는

향후 지상파 방송사의 외주제작 의무 할당제 실시 여부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양과 질을 평가하여 반영하기로 결정한다(주재원, 2009).

1990년 방송법에 외주제작 의무 편성비율이 도입된 이후, 1992년 하반기 ITV는

전체의 22%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방영하였고, 이에 대한 긍정적 가능성을 확

인한 정부는 1993년 1월 1일부터 모든 지상파방송사에 25%의 외주제작 의무 할

당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한다. 즉 외주제작 쿼터법이 발효된 것이다. 외주제작 쿼

터법은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다(주재원, 2009, 25쪽).

BBC1과 BBC2의 외주제작 의무 할당제는 초기 공정거래위원회(Office of fair

Trading, OFT)의 감독을 받았으나 ITV와 Channel 4, Channel 5는 독립텔레비전

위원회(Independent Television Commission, ITC)의 감독을 받았다. 그러나 2003

년 이후 새로운 미디어법이 시행되면서 모든 외주제작 관련법은 오프콤(Ofcom)

에 의해 관장되고 있는 상황이다. 초기의 외주제작 의무 할당제에는 허점과 오류

가 많아 논란이 되기도 했다.

2002년 ITC는 외주제작 의무 할당제에 대한 보고서를 통해 “25%의 쿼터 비율

을 유지하되 제작비 기준이 아닌 시간당 비율로 계산하는 시스템을 도입할 것,

기준에 부합하는 프로그램과 독립제작사의 정의가 여전히 모호하며 이를 시급히

재정비 할 것, BBC의 경우 BBC1과 BBC2의 프로그램을 통합해서 계산하는 것

이 아니라 분리해서쿼터를 적용해야 하며, 라이센스 대금으로 운영되는 BBC의

모든 디지털 채널들(BBC3, BBC4, CBBC, CBeebies 등)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

새로운 규제기구 오프콤은 독립제작사에 대한 새로운 연구를 통해 다양성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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쿼터 비율

(시간별 %)
BBC1 BBC2 ITV Channel 4 Channel 5

독립제작사

외주
25% 25% 25% 25% 25%

오리지널

제작4)
70% 70% 65% 60% 53%

오리지널 제작

(피크타임)
90% 80% 85% 70% 42%

지역 제작사

제작5)

(시간별)

25% 25% 50% 30% 10%

지역 제작사

제작(제작비)
30% 30% 50% 30% 10%

치성 등을 평가하고 양질의 외주제작 시스템을 구축할 것, 특히 지역적 안배에

주의할 것, 오프콤은 외주제작 의무할당제를 이행하지 않는 방송사에 대한 구체

적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이를 집행할 권리를 보장받을 것” 등의 외주제작 수정

보완사항을 도출하기도 했다(주재원, 2009, 26쪽).

<표 3-1> 지상파 5개 공공 서비스 방송사별 외주제작 할당 비율

출처: 주재원(2009). 26쪽.

이러한 ITC의 건의에 의해 2003년 발표된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 Act,

2003)6)안은 기존의 외주제작의무편성 제도 이외에 오프콤의 외주가이드라인을

4) 오리지널은 해당 방송사에서 자체 제작하거나 외주제작을 통해 제작한 프로그램으로

이전에 타 방송사에서 방영된 적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주재원, 2009).

5) 지역 제작사는 M25(Motor way)가 둘러싸고 있는 Greater London을 벗어난 지역에 등

록되어 있으면서 동일 지역 또는 기타 런던 이외의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독

립제작사를 의미한다(주재원, 2009).

6) ‘Communication Act, 2003’은 BBC의 디지털 지상파 채널을 포함한 모든 공공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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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제작사간 자율규제 방안을 추가적으로 도입했다. 저작권은 독립제작사

에 귀속한다는 원칙도 정립하였는데 이는 독립제작사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이었

다. 오프콤은 공공서비스방송국(Public Service Broadcasting, PSB)에게 외주제작

시 적용하는 시행규칙을 작성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PSB는 이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자신들의 외주거래에 적용할 시행규칙을 작성

해야 한다. 단, 시행규칙은 오프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03년 가이드라인은 1)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외주거래의 전 과정에 대한 계

획, 절차를 명확하게 해야 하고, 2)저작권 배분을 명확히 하는데, 저작권의 독립

제작사 소유를 원칙으로 하고, 방송사의 1차 권리범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해야

하며, 3)표준제작비항목의 작성을 위해 예상가격의 범위 및 이를 도출하는 방법

론을 제시해야 하며, 4)방송사의 권리지속과 독점에 대한 조정을 해야 하고, 5)방

송사가 외주제작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하여 오프콤에 보고하고, 6)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분쟁조정규정, 조정은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며 오프콤

은 최종중재자가 아니라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한편, 2006년 이해당사자와 전문

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6월 외주가이드라인은 다시 한 번 수정된다. 2007

년 수정된 가이드라인은 1)권리배분에 있어 선형TV방송서비스권리와 비선형 방

송서비스의 구분 2)새로운 유통플랫품의 등장에 따라 일차적 권리의 범위를 수정

3)홍보목적의 방송물을 1차 권리에 포함시킴 4)시행규칙이 적용되는 외주제작물

의 범위를 확대 5)표준제박비의 범위와 가격도출방법론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명시 등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이만제 외, 2009, 8쪽).

방송의 25% 의무할당제와 시간 기준 계산법과 동시에 제작비 기준 쿼터 역시 모니터링

할 것을 명시함. 해당 연도에 쿼터 미충족시 부족 분량은 다음 연도로 이월 적용됨, 모

든 디지털 지상파 방송사에 대한 10% 쿼터제도 명시(주재원, 2009, 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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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도 발전 주요 내용

1982년, Channel 4 설립 출판사형 방송사인 외주전문채널의 도입

1990년, 방송법에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

도입

BBC, ITV, Channel 4, Channel 5 연간

전체편성시간의 25% 이상

2003년, 커뮤니케이션법 제정시 외주제도

개선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25% 이상 유지)

오프콤 외주가이드라인 작성(2003년)

PSB 자율적 실행규칙작성(2004년 초)

오프콤의 승인 후 적용

2005-6년, Television Production Sector

Review
외주제도시행에 대한 평가

2007년 3월, 오프콤의 새로운

외주가이드라인 초안
PACT7), PSB 등에 자문시행

2007년 6월, 새로운 외주가이드라인 발표
뉴미디어권리 및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개선안

<표 3-2> 영국에서의 외주제도 발전

출처: 이만제 외(2009), 7쪽.

2) 영국의 외주제작 방식

영국의 방송사들은 독립제작사에게 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것에 있어 전통적으로

원가 가산(cost-plus)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원가 가산(cost-plus) 방식

모델은 방송사가 방영을 수락한 독립 제작사에 제작비의 10%를 선비불하고, 이

후 모든 제작비를 전액 지급하는 대신 1차적 권리뿐 아니라 2, 3차의 권리도 갖

게 되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그러나 현재는 미국식 적자 재정(deficit financing)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프로그램 제작자들이 프로그램의 2, 3차 권리를 갖는

7) 독립제작자협회(PACT)는 Channel 4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의

도입에 영향을 주었다. PACT는 영국 방송 산업의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가장 효과적

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정준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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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제작 + 외주 제작 BBC

계열사 + 외주 제작 ITV

전면 외주 제작 Channel 4, Channel 5

기타 방송사(다채널 플랫폼)

일부의 자체 혹은 계열사 제작 +

대다수 프로그램 직접 구매

Discovery, Sky One 등의 주제별 채널

대신 재정적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시스템이다. 제작된 프로그램이 성공할 경

우엔 방송사보다 제작자들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최근 많은 영국 독립제작

사들은 방송사에 판매하게 되는 1차적 권리에 머무르지 않고, 2, 3차 권리를 목적

으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또한 뉴미디어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규모가 작은 독립 제작사

들의 경우 재정적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압박감이 있고, 프로그램 제작

이 위축되기도 한다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다(은혜정·성숙희, 2006, 102~103쪽).

<표 3-3> 방송사별 외주제작 형태

출처: 정준희(2005), 25쪽.

프로그램 배급은 방송사/배급사(BBC, Worldwide, Channel 4 등), (방송사 관련

혹은 거대 독립) 제작사/배급사(ITV 계열 Granada International, Carlton

International 등), 기타 배급사의 유형으로 구분되는데(정준희, 2005), 수직적 결

합 또는 분리된 이러한 배급 회사들을 통해 프로그램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된다. BBC의 방식은 전형적인 수직적 통합 방식으로 자체 제작 부문과

채널, 배급사가 모두 결합되어 있다. 이는 영국 방송 산업에서 두드러진 현상이

다. Channel 4는 자체 제작 부문이나 제작 관련 계열사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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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제작사들과의 우호적 관계를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자시의 계열 배급사로 이

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은혜정·성숙희, 2006).

3) 영국 독립제작 부문의 현황

영국의 독립제작 부문의 총매출액은 2009년 현재 22억 파운드(한화 약 4조 원)

에 이른다(Ofcom, 2010). 이는 지난 25년간 20배 이상의 양적 성장을 이룬 셈이

며, 1990년대 중반과 1990년대 말에 보였던 일시적 하락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성

장세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Mediatique, 2008). 영세적인 규모로 시작하여 운영

되어 왔던 독립제작사들은 전문화되고 거대한 규모를 갖춘 미디어 기업으로 성

장했다. 소규모 제작사들이 인수합병들을 거쳐 슈퍼 인디(super-indies)라 불릴 정

도의 거대 글로벌 미디어기업으로까지 성장한 것이다(정준희, 2011).

[그림 3-1] 영국 독립제작 시장 총매출액 변화 추이

출처: Mediatique, 2008, p.8, 정준희(2011), 193쪽, 재인용.

여전히 영향력, 직업 안정성, 경제적 보상 등에 있어 메이저 방송사와 독립제작

사 간의 격차는 크지만 최소한 상급 인력의 보수는 메이저 지상파 방송사들의

수준을 오히려 뛰어 넘는 수준이며, 스타급 제작자와 간부급 인력들이 BBC나

ITV에서 나와 독립제작사를 선택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현재 700개 미만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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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제작사가 고용하고 있는 2만명 이상의 인력은 영국 지상파 방송사의 고용 규

모 정도로 성장하였다(Ofcom, 2009).

한편, 영국 독립제작 부문의 매출 성장은 상위 10개 독립제작 그룹에 랭크된

슈퍼인디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데, 이들은 매출액 5,000만 파운드(한화 약 900억

원) 수준을 상회하는 시장규모를 가지고 있다. 이는 전체 독립제작 부문 매출의

65% 규모라 할 수 있다(Mediatique, 2008). 상위 20개 제작사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 시장의 79%, 상위 100대 기업의 매출액 비중은 전체의 97% 수준을 가지고

있는데, 700개가 넘는 독립제작사가 영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독립

제작사 가운데 실질적으로 약 100개 정도의 제작사들을 중심으로 영국 독립제작

시장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정준희, 2011).

한편, 장르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현황을 살펴보면, BBC는 엔터테인먼트(40%),

코미디(54%), 팩추얼(44%), 팩추얼 엔터테인먼트(50%), 취미/레저(74%), 종교

(54%), 어린이(45%) 등이 높은 외주제작비율을 보였으며, ITV의 경우 어린이

(93%), 코미디(79%), 엔터테인먼트(60%), 종교(53%) 등이 50% 이상의 외주제작

비율을 보였다. Channel 4의 경우 드라마(100%), 스포츠(100%), 팩추얼(98%), 팩

추얼 엔터테인먼트(100%), 음악(95%), 어린이 장르(100%) 등의 장르에서 거의

대부분 외주제작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Channel 5의 경우 팩추얼

(73%), 어린이 장르(83%)를 제외한 대부분의 장르가 96~100% 외주제작에 의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주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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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장르별 외주제작 프로그램 방영 비율

출처: 주재원(2009), 29쪽.

2. 외주제도의 성공적인 정착

영국에서 외주제작 의무할당제8)는 초창기 지상파 방송사들의 제작권 독점을

방지하고 방송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였다. 의무할당제

도입 초기 방송사들의 불만은 물론 독립제작사들의 처우 개선 요구 등 불협화음

이 발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25%로 설정하고 있는 쿼터제가 유명무실할 정도

8)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 즉 독립제작 쿼터는 유럽차원에서 일반화된 독립제작 부문 활

성화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1990년 방송법은 25%의 외주제작의무편성 비율

을 명문화 했다. 1996년 방송법은 모든 디지털 채널에 10% 수준의 독립제작 쿼터를 부

여했다(정준희, 2011). 이 두 가지 방송법에 의해 규정된 외주제작의무편성비율은 독립

제작 부문의 비상(take off)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했다(Mediatique, 2005). 외주제작의무

편성비율의 도입에 영향을 준 것은 Channel 4와의 제도적 연계를 통해 압력단체로 성

장한 독립제작자협회(PACT)였다. PACT는 영국 방송 산업의 이해당사자들 가운데 가

장 효과적으로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이다(정준희, 2011). 1980년~1990년대의 보

수당 행정부, 1990년대 후반~2000년대의 신노동당 정보에 이어 최근의 보수당-자민당

연합정부에 이르기 까지 정부가 바뀌어도 독립제작 부문에 대한 지원기조는 변화된 바

없다(정준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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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송사들의 외주제작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주재원, 2009).

[그림 3-3] 최근 5년간 지상파 방송사별 외주제작 비율(방송시간 기준)

출처: 주재원(2009), 27쪽.

외주제작 의무편성비율의 도입에 의해 공공서비스방송국(PSB)의 외주비율은

지속적인 증가를 보여왔다. 예컨대 모든 PSB 외주비율은 2004년 이후 25% 의무

비율을 초과한 상태이며, 2008년의 경우 BBC는 38%, ITV 40%, Channel 4는

87%의 외주비율을 기록하고 있다. Ofcom의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통한 독립제

작사의 권리확대는 독립제작사와 방송사의 관계를 수직적 관계에서 수평적 관계

로 변화시키고, 제작사의 수익을 증대시킴으로써 자율적인 경영이 가능하도록 하

고 있다. 한편, 영국은 방송프로그램 제작능력향상을 위한 창조적 방식의 위탁방

식을 도입하였는데, BBC의 창조적 경쟁의 창(window of creative competition)은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로 자체제작 50%, 의무외주

제작비율 25%를 제외한 25%에 대해 제작사와 자체제작이 경쟁을 통해 프로그램

을 제작하는 방식을 가진다(이만제 외, 2009).

외주가이드라인에 의해 조성된 제작사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은 시장지배력을

가진 거대규모의 수퍼인디(super-indies)의 등장을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소규모

독립제작사에 대한 인수합병 등의 방식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유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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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재확보 및 안정적 재원확보 등 독립제작부문의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이만

제 외, 2009).

이와 같이 영국의 외주제작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외주의무편성

비율이라는 양적인 형태의 규제체제와 외주가이드라인이라는 질적인 형태의 규

제를 모두 포괄하는 강력한 제도를 통해 독립제작사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권리

를 전적으로 보장하려고 노력했다는 측면에 있다(이만제 외, 2009). 더욱이 지상

파 방송 역시 초기의 우려와 달리 외주제작을 제작비용 절감과 안정적 시청률

확보 전략의 방편으로 활용함으로써 외주제작이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영국의 독립제작사부문은 제작 경쟁력을 가짐으로써 외주제도가

부여한 저작권으로부터 발전을 위한 충분한 이익을 창출 할 수 있었다는 측면도

외주제도의 성공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만제 외, 2009).

3. 외주제도 할당제에 대한 비판

지상파 방송의 외주제작 비율이 상승하는 가장 핵심적 이유는 제작비용 절감과

안정적 시청률 확보 전략에 있다. 최소인력과 비용으로 방송사를 꾸려갈 수 있는

최상의 방편으로 외주제작이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다만, 외주제작

사의 경우 민간기업이고, 민간 기업은 이윤추구를 근본적인 목표로 하고 있기 때

문에 같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했을 때 최대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드라마나 엔

터테인먼트 장르 제작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결국 방송사의

입장에서는 최소의 비용과 인력으로 방송사를 꾸려갈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외

주제작이지만,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양질의 좋은 프로그램을 시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 당하게 되는 결과도 초래될 수 있다(주재원, 2009).

한편 외주제작 의무 할당제가 방송사들의 체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비판

도 있다. 양질의 프로그램 공급이 어려워질 수 있는 문제와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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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판이 학계에서 제기된 바도 있다. 시장의 다양성만으로는 양질의 프로그램이

담보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건강한 자체제작 시스템을 유지하면서 독립프

로덕션도 공생할 수 있는 균형 있는 제도와 제작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

며, 자상파 방송사들의 외주제작 의무 할당제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자체제작 비

율을 높여 공공서비스에 부합하는 질높은 프로그램을 제작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주재원, 2009).

제2절 프랑스

1. 프랑스 외주제작의 역사

1) 프랑스 외주제작사의 발달과정

프랑스에서 방송은 1952년 국영방송 RFT로 시작되었다. 이후 1974년까지 방송

채널은 국영으로 운영되었다. 이 기간 동안 프랑스는 독립제작사보다 국영방송사

를 중심으로 프로그램 제작이 이루어 졌다. 프랑스는 1974년의 방송개혁 이후에

제작, 편성, 송출 등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분업개념이 도입되고, 공영제작사인

SFP(Sociéé Françise de Production)가 등장하며 외주제작이 시작되었다(최지선,

2009).

SFP는 공적인 자본에 의해 공기업의 형태로 출현하여 오락, 게임, 픽션, 스포

츠, 교양, 영화 등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후 2001년 민영화가

추진되기까지 SFP는 방송 프로그램 시장을 지배해왔다. 민영화 이후 유럽 미디어

텔레비전 그룹이 SFP를 인수했는데, 이후부터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시장

은 독점체제를 해체하고 새로운 제작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즉 2001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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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야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은 프로그램 송출을 주 역할로 하는 방송 채널로서

의 위상을 갖게 되었다(이만제 외, 2009, 13쪽).

프랑스에 외주제작사가 발생하게 된 이유는 초기의 텔레비전 방송산업의 성장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즉 1952년 RFT 이후 1964년 두 번째 채널의 개국, 1974년

세 번째 채널의 개국이 되기까지 프랑스의 초기 텔레비전 방송산업은 급격한 성

장률을 보인다. 예컨대 1952년 1,230시간이었던 방송시간은 1974년 6,800시간으로

괄목할만한 양적성장률을 보인다. 이러한 산업적 성장에 따라 프로그램 제작 요

구가 증가하게 되고, 방송사 외부의 조직들이 제작에 가담하기 시작한 것이다

(BrigaudRobert, 2006; 최지선, 2009, 재인용).

또한 1960년대까지 무겁고 거대한 방송장비를 소유할 수 있는 주체는 공영제작

사 정도였으나 1970년대 이후 기술발전에 따라 민영 외주제작사들의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되었다는 측면도 외주제작사 발생의 중요한 요인이라 하겠다

(최지선, 2009, 3쪽). 한편, 1984년~1985년 민영 채널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제작

사들의 영상물을 구입하는 구매자의 수가 증가하게 되면서 외주제작사가 활기를

끼게 되었다(최지선, 2009).

프랑스 시청각 작품 제작시장은 약 1,100개의 제작사들이 활동 중에 있다. 이

중 대부분은 파리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제작사들은 다수가 영세한 편이며, 제

작 작품의 장르별로 전문화되어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은혜정·성숙희, 2006).

2) 다양한 외주제작사 조합

영상물제작자협회(USPA: Union Syndicale de la Production Audiovisuelle): 독

립제작사의 수가 적었던 1960년대에 구성된 단체로, 당시 방송사에게 독립제작사

의 역할과 위치를 설명하고, 독립제작사의 권익보호와 이익대변을 위해 관련 정

치권을 상대로 로비 활동 등을 했다(최지선, 2009; 이만제 외, 2009). 주로 규모가

큰 제작사들 위주로 구성되어있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영방송 등장이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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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회원사의 이익담보에 주력하고 있다. 1985년 COSIP를 만드는데 기여했고,

정부와 직접 협상을 통해 저작권 보호 법률을 제정하는데 기여했다. 방송사와의

직접 협약 체결 등을 통해 방송사 제작 지원 의무 조항을 만드는데 기여했다(최

지선, 2009; 이만제 외, 2009).

독립제작자 조합(Syndicat des Producteurs Indéendants): 소규모 영세 독립 외

주제작사 조합으로 약 300여 개의 외주제작사가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는데, 독

립제작사들의 권익 보호와 영상 작품의 다양성, 창작의 자유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최지선, 2009).

프랑스 방송 및 영화제작자 협회(Association Françise des Producteurs de

Films et de programmes audiovisuels): 1972년 설립된 단체로, 멀티미디어 ,방송,

독립 영화 제작자들을 위한 협회이다. 제작비와 관련된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데,

제작자라는 직업, 영상물의 새로운 방식을 통한 배포를 관심 영역으로 하고 있다

(최지선, 2009). 2001년 이후 애니메이션 제작자들이 별도의 협회를 구성하기도

했다(성욱제, 2004).

3) 방송 프로그램 제작 구분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 제작은 크게 내부 제작과 외부 제작으로 구분된다. 프

랑스 방송사들은 정보, 보도 매거진 등 몇몇의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외하면 대부

분은 모두 외주 제작에 의존하고 있다. 시청각 작품 제작사의 주요 고객은 방송

사이며, 제작사들이 비디오 판매 등을 통한 수입원 확대를 위해 노력하지만 주요

수입원은 방송사의 방영권 구매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제작사는 방송사에 의존

적이라 할 수 있다(은혜정·성숙희, 2006).

프랑스에서 방송사와 제작사의 역할은 명확히 구분된다. 제작사의 역할은 방송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에 있고, 방송사의 역할은 여러 장르의 프로그램을 취합

해 적절한 편성표를 작성하는 것에 있다. 2000년 이후 프랑스 방송사는 뉴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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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를 제외한 대부분의 프로그램을 외주제작에 의존하게 되는데, 프랑스 최대

민영방송사인 TF1의 경우 외주 제작 비율이 90%에 이른다. 토론 프로그램과 일

부 오락 프로그램 등을 자체 제작하는 공영방송사인 France2와 France3의 외주

비율도 약 65%에 이른다(성욱제, 2004). 스톡 프로그램의 68%, 일회성 프로그램

의 32%를 외주제작사에서 제작하고 있다(최지선, 2009).9)

프랑스에서는 방송사가 작품 자체를 사는 것이 아니라 공간, 언어, 기간, 방영

수, 매체와 같은 제한된 조건들의 틀 속에서 작품의 방영권을 사는 개념이다. 방

송사는 프로그램의 효율적 편성을 위해 프로그램 확보와 조달에 심혈을 기울이

게 된다(은혜정·성숙희, 2006).

프랑스의 방송 프로그램은 유동(Flux) 프로그램과 저장(Stock) 프로그램으로

구분된다. 유동 프로그램은 성격상 한번 방영으로 가치가 소멸되는 프로그램을

지칭한다. 스튜디오 픅로그램, 정보, 게임, 일기예보, 스포츠 등 시의적 가치가 중

요한 프로그램이다. 저장 프로그램은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어 재방영이 가능한

프로그램을 지칭하며, 영화, 픽션,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등을 말한다. 프랑스

저작권법은 모든 시청각 작품을 보호하나 방송 관련 기관들이 진흥하는 것은 저

장 프로그램이다. 독립제작사는 성격상 방영권 판매에 있어 이용권을 유지함으로

독립 제작 지원 정책은 저작권법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겠다(은혜정·성숙희, 2006).

9) 프랑스에서는 드라마, 다큐멘터리, TV영화, 애니메이션과 같이 문화유산적 가치를 지니

고 여러 번 재방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스톡 프로그램(Stock programmes)’이라고 부

른다. 이와 대조되는 개념은 ‘일회성 프로그램(Flux programmes)’으로 주로 스튜디오

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 뉴스와 같은 정보 매거진 프로그램, 게임, 버라이어티, 일기

예보 등 시의성이 강한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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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Stock) 프로그램(외주, 독립)
영화, 재방영 영화,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 픽션

유동(Flux) 프로그램

내부 제작
중간(혹은 사이) 프로그램, 정보, 보도

매거진, 스포츠

외주 제작
게임, 홈쇼핑, 토크쇼, 리얼리티 TV,

스포츠, 매거진 및 오락

<표 3-4>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의 분류

출처: 은혜정·성숙희, 2006, 183쪽.

2. 외주제작 지원 정책

1) 외주제작 편성비율

2000년 문화커뮤니케이션의 자료에 따르면, 외주제작사들은 약 68%의 저장

(Stock)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유동(Flux) 프로그램 제작 비율은 32% 정도 제작

한 것으로 나타났다(Schwarz, 2003). 프랑스 공중파 최대의 민영방송인 TF1의

외주제작 편성비율은 90%에 이르며, 공영방송인 프랑스 텔레비지옹의 경우에도

역시 제작과 편성 조직을 분리시키면서, 제작은 MFP(Multiple France

Production), France 2 Cinema, France 3 Cinema 등의 자회사와 700개에 이르는

독립제작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에 France 2, France 3도 약 65% 정도 외주

제작사들을 통해 이루어진다. France 5와 Arte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외주

제작사에서 제작되었다(최지선, 2009).

프랑스의 경우 한국처럼 외주제작 방송 프로그램 편성 비율을 규정화하지 않고

있다. 단, 2001년 시행령에 의해 법적으로 독립 외주제작사들을 지원하고 장려하

기 위해 방송사는 드라마 또는 TV용 영화를 제작할 수 없다는 규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방송사들은 픽션, 드라마 등의 장르에 있어 외주제작사에 전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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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최지선, 2009, 5쪽).

한편, 1986년 제정된 방송법에서 2009년 개정된 방송법까지 유지되고 있는 프

랑스의 자국 문화와 언어 보호 관련 정책과 맞닿아 있는 <의무방송> 조항이 외

주제작사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작용한다. 1990년대 시행령(90-66)에

의하면 각각의 방송 채널은 전체 편성과 프라임시간대(18시~23시)에서 모두 60%

이상을 유럽 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고 이 가운데 40%는 프랑스어로 된 프로그

램을 편성해야 한다. 케이블, 위성방송의 경우 협약을 통해 비율을 낮출 수는 있

다. 다만, 유럽에서 제작된 프로그램 편성 비율은 50%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다

(최지선, 2009, 5~6쪽).

2) 외주제작 체계와 방송 채널의 제작비 지원 제도

CSA10)는 1986년 9월 30일 텔레비전 방송 채널에 부여된 시청 각 작품 생산을

위한 의무에 3가지 목적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첫째, 방송에서 프랑스어 및 유

럽 프로그램 활동의 발전을 보장, 둘째, 작품생산을 위한 재정능력의 강화, 셋째,

유럽 작품 및 프랑스어 원본 작품의 확산이다(이만제 외, 2009, 13~14쪽, 재인용).

프랑스의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과 관련된 이러한 정책 기조는 방송 사업자와

외주 제작자의 이중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이들 상호간의 상호적 활동을 통해

프로그램 문화적, 산업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프랑스 방송

프로그램 제작체계는 1990년 1월 시행령(déret du 19 janvier 1990)에 기초하고

있는데, 이 시행령은 방송 프로그램 중 시청각 작품의 정의와 범주를 설정하여

문화 콘텐츠 정책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1990년 1월 시행령은 프로그램

의 유형을 저장 프로그램과 유동 프로그램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이만제

10) La Lettre du CSA n�213-Férier 2008, Les relations entre producteurs et éiteurs de

services de tééision : le point de vue du Conse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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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2009).

한편 프랑스 외주제작사들의 수익구조는 방송사에 프로그램 판매를 통해 이루

어진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외주제작사들이 방송사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이기 어

렵다. 더욱이 프랑스 방송사들은 직접 드라마 제작을 하지 않지만 제작 비용 투

자에 참여하기 때문에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프랑스는 2001년 7월 9일 시행령을 통해 영화 및 시청

각 작품 제작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의 역할, 독립 제

작자의 자율성 보호 등을 명시하였다. 즉 2001년 7월 9일 시행령11)에 의해 프랑

스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은 방송채널 사업자와 독립제작자의 상호적 활동 속에

서 구조화되었다. 또한 2001년 시행령을 수정하여 만든 2009년 10월 21일 시행령

(2009-1271)은 지상파 텔레비전 방송 채널들이 시청각 작품 생산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강조하면서 방송 채널들이 외주 제작자들에게 투자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다(이만제 외, 2009; 최지선, 2009).

구체적으로 2009년 10월 21일 시행령에 따르면, 각각의 채널들은 전년도 사업

실적 총액 중 15%를 프랑스어로 된 프로그램 제작 또는 유럽 영상물 제작에 지

출해야 한다. 또한 이 15%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전년도 수익의

10.5%)을 독립제작사의 문화유산 가치 가치가 있는 영상물 제작을 위해 투자해

야 한다. 투자는 영상물 방송권 구입, 투자, 재방송권 구입, 제작비 지원, 장애인

을 위한 프로그램 장치 지원, 영상물 작가 교육 지원, 방송영상물 홍보 등의 형태

를 가진다. 한편, 이때 방송사가 주문할 수 있는 방송영상물의 조건은 투자 지원

을 하는 방송사가 지분이나 의결권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독립제작사여야

한다. 또한 지난 3년 동안 특정 방송사로부터 회사 매출액의 80% 이상을 올리지

않은 경우여야 한다(최지선, 2009, 6쪽).

11) Déret n�2009-1271 du 21 octobre 2009 relatif contribution àla production

audiovisuelle des éiteurs de services de tééision diffusé par voie hertzienne

terrestre en mode analog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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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부의 외주제작사 지원 제도

프랑스의 방송문화 정책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가 주도한다. 그러나 지원 정책

의 구체적인 내용을 수립, 추진하는 조직은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산하기관인

CNC(국립영상원: Centre national de cinéematographie)다. CNC는 시청각 프로

그램 산업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위한 사업인 COSIP(Le compte de soutien àa

l'industrie des programmes audiovisuels)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단체이다(이만제

외, 2009). 1959년에 만들어졌고, 1983년까지 영화 콘텐츠만을 지원해왔다. 1984년

부터는 프랑스 제작회사에 의해 제작되고 프랑스 텔레비전 채널에서 방영되는

영상물을 포괄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COSIP 기금은 영화티켓 가격의 11%에

해당하는 영화티켓 세금, 방송사의 할당금(방송사 총수입액의 5.5% 해당), 비디오

사업자의 세금(매출 총액의 2% 해당)으로 구성된다. 2007년의 예산규모는 영화티

켓 세금 수익 1억 2,100만 유로, 방송사 할당금 3억 4,950만 유로, 비디오 사업자

세금 3,420만 유로 등 총 5억 500만 유로였다. 이 기금은 드라마, 애니메이션, 다

큐멘터리, 연극, 무용 등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과학적 가치를 가졌다고 판단된

모든 영상물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뉴스, 토크쇼, 스포츠 중계 등은 지원대상에

서 제외된다. 지원 규모는 전체 제작비의 최대 40%까지로 설정되어 있다. 대개

COSIP 기금의 65% 정도가 방송영상물 제작에 투입되고, 35% 정도는 영화 제작

에 지원된다(최지선, 2009, 7쪽). 한편, 영화 및 영상산업 자금투자 협의체

(SOFICA: Les Sociéé de financement de l’industrie cinéatographique et de

l'audiovisuel)와 영화와 문화산업 재정지원기구(IFCIC: Institut pour le

Financement du Cinéa et des Industries Culturelles, IFCIC) 등도 영상산업을 지

원한다. SOFICA는 방송영상물 및 영화제작의 자금 조성을 위한 매개회사로 제

작자 그룹인 금융권 중심으로 그룹을 구성해 영상물 제작에 투자한다. SOFICA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SOFICA의 지분을 사는 형태로 영상물 제작에 투자하는데, 이

투자를 근거로 1만 유로 한도 내에서 총소득의 25%까지 세금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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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기준 SDFICA 투자 금액은 5,911 유로인데, 이 가운데 6.1%가 방송 영상

물에 투자되었다(최지선, 2009, 7~8쪽).

CNC에 따르면 1년에 COSIP 지원기금의 혜택을 받는 독립제작사들이 약 700

여개에 이른다(Brigaud-Robert, 2006). 프랑스는 모든 시청각 작품을 보호하나 방

송사는 물론 문화커뮤니케이션부, 시청각고등위원회, 국립영화센터와 같은 정부기

관에서 진흥하고 가치를 두고 있는 프로그램은 저장(Stock) 프로그램이다. 이들

은 주로 독립 외주제작사에 의해 제작된다. 따라서 프랑스의 방송영상물 제작지

원 기금인 COSIP 기금, SOFICA 제도 등은 간접적으로 독립 외주제작사를 지원

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최지선, 2009).

한편 2001년 7월 시행령(Déecret)12)는 독립제작에 대한 지원 정책의 목적, 지원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이 시행령은 방송 채널 사업자들이 프랑스어 원작과 유럽

작품의 발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투자하도록 강제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구체

적으로 공영방송의 경우 책무규약에 민영방송의 경우 CSA와의 협약을 통해 프

랑스어 원작 생산의 증진을 위한 투자비용을 전년도 사업 총액의 16%까지 투자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럽작품에 대한 투자가 포함 될 경우 총 사

업 액의 25%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만제 외, 2009).

3. 외주제작의 독립성

2000년 8월 1일 개정 방송법과 2001년 7월 9일 제작 관련 시행령에서는 일종의

개입주의 경향이 나타났다(이상길·박진우, 2004, 134쪽). 대체로 소규모의 사기업

12) Déecret n�. 2001-609 du juillet 2001 pris pour l'application du 30 de l'article 27 et

de l'article 71 de la loi n�. 1067 du septembre 1986 et relatif àala contribution des

éediteurs de services de téeléevision diffusées en clair par voie hertzienne terrestre

en mode analogique du déeveloppement de la production d'ouvres cinéematograhiques

et audiovisuel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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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인 1000여개의 제작사들이 7개의 지상파 채널들에게 각종 콘텐츠를 경쟁적으

로 공급하는 시스템에서 제작사들은 경제적, 창작적 측면에서 모두 방송사의 영

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환경에 있기 때문이다(이만제 외, 2009).

예컨대 2001년 시행령에는 지상파 채널로부터 외주 제작사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다섯가지 정도의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첫째, 방송 채널 사업자는 직/간접

적으로 생산 기업의 자본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둘째, 제작사

는 직/간접적으로 방송 채널 사업자의 자본 혹은 의결권을 15% 이상 소유할 수

없다. 셋째, 방송 채널 사업자의 자본 및 의결권을 직/간접적으로 적어도 15%를

소유하고 있는 어떠한 투자자 또는 투자집단도 직/간접적으로 제작회사의 자본

및 의결권의 15% 이상을 소유할 수 없다. 넷째, 제작회사를 통제하고 있는 하나

또는 다수 투자자는 상법 제233-3조에 의해 채널 사업자를 통제할 수 없다. 다섯

째, 지난 3개 회계연도에 시청각 제작자의 총 제작비 또는 총생산 시간의 80%를

동일한 채널 사업자와 사업관계를 맺고 제작 프로그램을 공급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은 시청각 생산 지출액이 기업 활동이 첫 3개 회계연도나 지난 3년에 걸친

평균 매출액이 700만 유로 이하인 기업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만제 외, 2009,

16~17쪽).

4. 저작권 문제 및 방송사와 제작사간 계약

프랑스에서 방송의 대상이 되는 모든 시청각 작품은 지적 재산권법의 적용대상

이 된다. 프랑스의 경우 독립 제작사가 방송사에 판매하는 것은 방영권이다. 이

는 독립제작사는 저작권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 받는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이

용권 또는 판매권을 양도받기 때문이다(은혜정·성숙희, 2006). 즉 방송사는 제작

사로부터 방송권을 구입하고, 제작사는 방송사에 방송권을 판매하는 방식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저작권자들은 방송사로부터 저작권료, 저작인접권료 등을 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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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구조이다(최지선, 2009). 프랑스 지적 재산권법에 의하면 시청각 작품의 소

유자 또는 저작권 소유자는 시나리오 작가, 각색자, 대본 작성자, 각색된 작품의

원저자, 연출자, 그래픽 담당자 등이다. 이에 프랑스의 경우 방송 프로그램의 유

통에서 발생하게 되는 저작권의 문제는 독립제작사가 아니라 저작자들과 방송사

사이에서 발생하게 된다는 특징이 있다(은혜정·성숙희, 2006, 196쪽).

한편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모든 계약과 협상은 법과 시행령에 의거하여

자율적으로 이루어진다. 특히 유동(Flux) 프로그램의 경우 프로그램의 가격, 하이

라이트 장면의 재활용 횟수, 일정 시청률을 올리지 못할 경우 채널이 편성을 중

단할 수 있는 권리, 특집프로그램 등과 같은 모든 것이 협상의 대상이 된다는 특

징이 있다(이상길·박진우, 2004, 141쪽).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계약관계에

는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은 상존하기 마련이다. 2001년 7월 9일 시행령은 외주

제작사가 제작한 시청각 작품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케 함으로써 불평등했던 제

작자와 방송사 사이의 사이를 상대적으로 균형있게 만드는데 큰 기여를 한 것으

로 평가받는다. 즉 이 시행령을 통해 각 방송 채널들은 계약시 시청각 작품의 방

영권을 구입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2001년 7월 9일 시행령은 방송 채널 사업자는 제작물을 입수한 날

부터 최대 18개월까지 방영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서는 프로그램을 방영할

권리를 갖지 못한다고 명기하고 있다. 계약초기에 재방영을 위한 비용이 정해져

있을 때, 방영 기간 18개월이 지난 후에 방송 채널 사업자가 추가 방송을 위해서

는 우선적 혹은 배타적 옵션 권을 계약서에 명기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시

행령은 위 계약의 주체인 방송 채널 사업자는 재 방영기간 연장 시 최대 42개월

의 방영권을 가질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연장코자 할 때에

는 이 기간을 3번까지 연장할 수 있고, 예외적으로 애니메이션은 4회 연장이 가

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위의 방영 연장을 위한 사항들은 계약에 규정된

방영기간 18개월이 지나지 않는 동안에 재계약 협상이 가능하고, 방영 및 재방영

을 위한 개념과 범위는 계약이나 협약을 통해서 동일작품의 다중 방영 횟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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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1개월 내에 6회의 방영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

고 있다(이만제 외, 2009).

한편, 외주제작사와의 제작 및 편성에 대한 계약의 경우 지상파 아날로그 방송

채널이 제공하는 프로그램 서비스에만 적용이 가능하다. 따라서 케이블 및 위성,

디지털 채널 관련해서는 별도의 계약을 통해 방송을 해야 한다(이만제 외, 2009).

프랑스의 경우 문화적 다양성을 방송산업을 포함한 모든 문화정책의 기조가치로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방송 프로그램이 외주제작사에 의해 만들어지는 프랑스는

방송 관련 법령의 외주제작사 의무 지원 조항을 가지고 있고, 방송 프로그램 편

성 조항을 가지고 있으며, 정부의 제작 지원금 제도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미시적 차원에서는 외주 제작사에 대한 직, 간접적 지원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거시적 차원에서는 방송 프로그램의 창의성과 문화적 다

양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최지선, 2009, 9쪽).

제3절 일본

1. 일본과 한국 방송시스템의 유사점과 차이점

일본의 방송시스템은 공공방송과 민간방송의 이원체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측

면,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있어 독립제작사가 핵심적 제작 주체라는 측면에

서 한국의 방송시스템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한국과 마찬가지

로 독립제작사들이 영세한 중소기업의 수준이고, 방송국과의 역학 관계의 불균형

이 독립제작사를 압박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유사점이 있다(백승혁, 2009).

그러나 한국이 정책적 개입과 조정을 통해 방송국과 독립제작사의 균형을 유지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일본의 경우 방송통신의 주무기관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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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총무성이 방송국과 독립제작사간의 분쟁 등에 대해 별도의 법적인 조치

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총무성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존재

하는 상황에서 법적인 조치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법

적인 조치는 공정거래위원회의<사적 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

률: 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과 <하청대금지불 등 방지

법: 下請代金支拂遅延等防止法> 등에 불과하다. 즉 일본은 방송국과 독립제작자

의 균형유지를 민-민 주도로 해결하기를 바라고 있다(백승혁, 2009)

2. 일본의 외주제작사 성장 배경

한국의 독립제작사가 외주 정책에 의한 정책적 방향성에 의해 만들어졌다면,

일본의 독립제작사는 시장의 자연스러운 요구와 다양성 추구에 의해 자발적으로

탄생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방송과 제작을 즐기는 사람들이 모여 그룹을 결

성하고 이러한 소규모 집단들이 독립제작사로 성장한 것이다(백승혁, 2009).

일본의 첫 외주제작 프로그램은 1956년 11월~1957년 7월에 방영된 라디오 도쿄

텔레비전(현 TBS)의 <폰포코 이야기>라는 인형극 영화로 알려져 있다. 이는

TV 방송 등장 후 3년째 되던 해였다(은혜정·성숙희, 2006, 148쪽). 이후 일본 방

송계는 급격하게 증가한 방송시간, 한정된 스태프 수, 촬영능력과 거액의 설비투

자로 인한 키스테이션의 부담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1970년대 이후 TBS

출신 프로듀서가 TV MAN UNION을 창립하게 된다(은혜정·성숙희, 2006).

일본 독립제작사는 TV MAN UNION의 설립이 이루어진 1970년 이후 40여년

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TV MAN UNION은 재경(在京) 키스테이션 중 하나인

TBS에서 독립한 프로듀서들이 결성한 독립제작사이다. 현재까지 최대의 독립제

작사 중 하나로 독립제작사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업계를 이끄는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백승혁, 200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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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영상 독립제작사는 약 3,000개에서 4,000여개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

다. 그 중 텔레비전 독립제작사는 800~900여개사에 이른다고 추정된다. 그러나 그

외의 기술계 독립제작사나 스태프 파견 회사 등의 종류와 숫자를 정확하게 파악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백승혁, 2009; 2010).

일본 독립제작사는 프로듀서들의 속성에 근거하여 제3세대로 구분할 수 있다.

제1세대는 TV MAN UNION과 같이 키스테이션에서 독립한 프로듀서들이 결성

한 독립제작사, 제2세대는 애초에 독립제작사에서 출발해서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의 경험없이 독립적으로 성장해온 독립제작사, 제3세대는 제1세대와 제2세대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방송국과 독립제작사를 둘러싼 다양한 쟁점이 대립되기 시작

하면서 등장한 독립제작사의 새로운 형태라 할 수 있다(백승혁, 2009; 2010).

제1세대 독립제작사가 등장하기 시작한 1970년대는 일본 방송 콘텐츠가 성숙기

에 접어든 시기로, 일본 전국에서 UHF 방송국이 급속도로 나타나면서 방송국 사

이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시기이다.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여 방송국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경영을 합리화를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로 했던 시점이

었던 것이다. 독립제작사의 등장은 방송 콘텐츠의 다양성 확보와 시청자들에게

유익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과 사회적 환경의 영

향으로 인한 방송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영진의 선택이었다는 의견으로 나

누어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1970년대 등장한 제1세대 독립제작사들이 방송과 제

작을 좋아한 사람들이고 방송국에서 독립하여 자유롭게 콘텐츠를 제작하기를 원

한 세대라는 것은 분명하다. 이 시기의 독립제작사는 TV MAN UNION과

OFFICE TWO ONE(1963년~), EAST(1973년~) 등이 있다(백승혁, 2010, 218쪽).

제2세대 독립제작사는 주로 1980년대에 설립되었다. 이 시기는 일본 경제 버블

기의 영향으로 광고비 단가가 높은 시기로 독립제작사는 규모적 성장을 이루었

다. 또한 독립제작사의 규모적 성장과 함께 권리인식이 생겨나게 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1982년 전일본텔레비전프로그램제작사연맹(ATP), 1986년 일본포스

트프로덕션협회, 1987년 (사)전국방송관련파견사업협회 등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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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CUMANTARY JAPAN(1981년~), 자쿠코보(1982년~), TWO WORKS(1984

년~) 등이 이 시기에 등장했다(백승혁, 2010, 219쪽).

제3세대 독립제작사는 경기 악화로 방송시장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방송국이 새

로운 생존 전략으로서 방송 콘텐츠의 발주 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고 이런 영향

으로 기획부터 제작까지 독립제작사에서 모두 처리한 후 납품받는 형식이 줄어

들고 단순히 스태프만 파견하는 형식의 제작형태가 늘어나는 제작형태가 늘어나

고 있는 형태 속에서 구축되었다. 제3세대 독립제작사 현상은 아직 뚜렷하게 형

성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제3세대 독립제작사는 세분화된 제작 구조 아래 기획

에서 제작에 이르는 모든 제작 능력을 가지고 있는 독립제작사가 아닌 파견회사

의 형식이 될 가능성이 예측되고 있는 상황이다(백승혁, 2010, 200쪽).

3. 독립제작사의 위기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면허 사업으로, 독점적 구조 속에서 생산부문의 현장을

책임지고 있는 독립제작사에 비해 유리한 입장에 있다. 예컨대 독립제작사는 저

작권의 확보가 어렵다. 계약서 자체에 일방적 규정 조항이 있다면 대부분의 권리

는 방송국에 양도된다. 계약자유의 원칙이 지배하는 일본에서 하청법 제정 이후

에도 이러한 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또한 전세계적 경제불황과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 전환, BS디지털 방송 개시 등으로 인한 방송사 경영 악화의 영향은 제작

비 감소라는 형태로 독립제작사에게 전가되고 있는 실정이다(백승혁, 2009).

예컨대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방송국의 경영악화는 독립제작사의 경영에도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독립제작사가 제3세대 독립제작사의 성격을 지닌

일종의 하청기업화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국이 자회사를 통해

방송영상콘텐츠를 조달하거나 하청을 하는 발주 형태가 확대되고 있는 환경은

독립제작사들의 위상을 붕괴시키고 있다. 많은 독립제작사 경영자와 프로듀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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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재위탁 형태의 발주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재위탁이

정착될 경우 저작권의 귀속문제는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되기 때

문이다(백승혁, 2009).

아래 그림에서 확인 할 수 있듯 과거에도 방송국이 자회사를 통해 방송영상 콘

텐츠를 조달하거나 하청을 하는 발주 형태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던 것이 최근에는 방송국이 자회사를 통한 하청의 형태로 급속도

로 이양되어 가며 독립제작사의 위상이 붕괴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림 3-4] 발주 경로의 변화

출처: 백승혁(2009), 39쪽.

신경로의 모습으로 이양되어 가는 현재 공공방송에 대한 독립제작사의 의존도

가 높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NHK의 경우 구 경로에 가까운 발주를 해왔

으나 2006년 8월 이후 직접 위탁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NHK 홈페이지를 통해

기획안을 공모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종합 채널과 위성 채널

을 포함해 총 26회의 기획안 모집이 있었다. 문제점은 채택된 독립제작사 가운데

민간방송국의 자회사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다. 독립제작사들은 규모와 인적 자

원이 풍부한 민간방송국의 자회사가 기획안을 제출하는데 있어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NHK는 2004년부터 예약구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제작 전 NHK가 결과물에 대한 예약을 하고, 완성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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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물을 후에 구입하는 형태이다. 예약구입 제도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는 NHK가

독점적 방송권을 갖게 된다(백승혁, 2009, 40쪽).

4. 저작권 귀속 문제

일본의 저작권법에는 한국과 달리 ‘영상저작물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이에 일본의 저작권법 제16조에 따르면 영화저작물(방송영상 콘텐츠

는 영화저작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의 저작자는 영화저작물에 있어 번안 또는

복제된 소설, 각본, 음악, 그 외의 저작물의 저작자를 제외한 제작, 감독, 연출, 촬

영, 미술 등을 담당하는 그 영화저작물의 전체적인 형성에 창작적 기여를 한자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저작권법 제29조는 저작자가 영화제작자에게 해당 영화저작

물의 제작에 참여하는 것에 약속했을 때에는 해당 영화제작자에게 귀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화제작자는 영화저작물의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가지는 자(제2

조 제10호)로 영화제작을 기획하고 자금을 제공하고 완성한 영화를 공급하는 일

련의 과정을 자신의 책임과 자금 조달로 행하는 영화제작회사나 독립제작사 등

이 해당한다(백승혁, 2009, 35쪽, 재인용).

즉 일본의 저작권법은 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이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지닌 자’

에게 원시적으로 귀속된다고 되어 있다(은혜정·성숙희, 2006). 법적인 해석에만

따르면 방송영상 콘텐츠의 저작권은 독립제작사에게 있다(백승혁, 2009). 그러나

발의와 책임의 내용이 모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입장차이가 발생하고

있다.13), 즉 방송국은 제작비 제공 등을 근거로 방송영상 콘텐츠에 대한 책임과

13) 저작권법상 영상콘텐츠의 저작권자는 “제작에 발의와 책임을 지닌 자”로 정하고 있다.

“발의”에 대한 방송국측의 입장은 방송국측에서 방송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자체가 발

의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니혼텔레비전방송망은 총무성의 브로드밴드시대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관한 검토회에서 “당사는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저작권의 귀속을

결정할 때의 판단기준을 발의와 책임의 유무 및 이하의 제작실태 세 가지를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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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의 기획에 대한 단순한 의견제시 조차 발의로 간주하고 있고, 이러한 측면

은 저작권 해석을 둘러싼 논란을 확장하고 있다(백승혁, 2009).

실제로 2002년 저작권 처리를 놓고 NHK와 전 일본 텔레비전프로그램 제작사

연맹의 충돌이 발생하기도 했다. 하청 독립제작사와 위탁거래 계약에 관한 건에

의한 충돌인데, 제작한 프로그램을 NHK에 양도하고 프로그램의 저작권이 NHK

에 귀속되는 것에 대한 의문제기가 핵심 논점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년 1

월 거래 조건을 제시하지 않은 채 저작권을 일방적으로 양도하게 하는 것이나 2

차 이용으로 인한 수익 배당이 부당하게 적다는 것 등을 이유로 독립제작사에

대한 독접금지법상 문제가 된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백승혁, 2009, 36쪽, 재

인용). 이처럼 일본의 방송영상 콘텐츠 관련 저작권 유통환경은 전체적으로 명확

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영상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은혜정·성숙희, 2006, 152~153쪽).

저작권 귀속 문제는 대체로 방송사에게 유리한 측면이 있다. 또한 저작권이 제

작사에게 인정되는 경우에도 2차 이용권은 방송국이 일정기간 보유하고 처리하

겠다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드라마의 경우 제작사가 권리주장하

는 경우가 있지만, 정보,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의 경우 2차 이용이 불가능하므로

대부분 방송사가 저작권을 소유하게 된다. 방송사들은 방송에 대한 최종 책임은

방송사에 있다는 측면과 2차 이용권 활용시 대부분의 제작사의 타산이 맞지 않

는다는 측면 등을 거론하여 독립제작사에 저작권 부여에 회의적인 입장을 가지

고 있다. 독립제작사의 경우 유통 인력이 모자르기 때문에 2차 이용권 주장이 어

는지 없는지에 두고 있다. 발의와 책임에 대해서는 ATP 문서에서 인용되고 있는 것처

럼 발의라는 것은 그 프로그램을 기획, 제작하고 편성, 방송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 즉

그 프로그램의 기획, 내용, 방송 예정의 틀을 대략 결정해서 제작비를 준비하고 제작

실태를 결정하는 것, 책임이라는 것은 저작권자, 출연자, 제작관계자와 모든 계약을 하

며 그 대가의 지불에 대해서 최종적인 부담을 지는 것으로 인해 그 프로그램의 완성에

대세적인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은혜정·성숙희, 2006,

153~154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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렵고, 2차 이용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작권 문제를 묵인하

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이 방송사와 제작사간 산업적 경쟁력에 악영

향을 미치고 있다. 일본에는 2차 유통시장이 발달해 있지 않아 방송사는 2차 저

작권을 소유하더라도 독립 제작사에 비해 적극적 활용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은혜정·성숙희, 2006).

5. 일본외주제작 현황 및 정책

1) 일본외주제작 현황

일본의 외주제작사는 50여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현재 1,200여개 전후

의 외주제작사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의 경우 한국처럼 외주제

작의무편성의무와 같은 제도적인 규제 장치가 없지만 프라임 타임 시간대의 약

70%를 외주제작물이 차지할 정도로 외주제작물이 일반화되어 있다.

일본 방송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자본금 5천만 엔 이하가 전체의 80.2%, 종

업원 수 50명 미만이 전체의 80.4%, 1사당 평균 매출액이 약8.5억 엔, 1인당 연간

급여 436만 엔 수준의 중소규모의 사업자가 대부분이다. 한편, 일본은 외주제작

의 기획 주체가 다양한 편이다. 이 가운데 방송국 기획은 48.4%, 제작사자체기획

29.2%, 광고대리점 기획 15.6% 정도이다.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해 2차이용권은

제작사 단독소유가 3.5%, 방송사 단독수유가 26.3%, 방송사와 제작사 공동소유가

70.2%를 차지하고 있다(이만제 외, 2009, 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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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청법과 독점금지법

콘텐츠 거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일본은 공정거래 확립과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 차원에서 외주제작사와 방송사 사이의 관계 재정립이 시도되고 있다.

즉 일본은 2000년 중반부터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대등한 파트너십으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사이의 관계재정립은 공

정거래확립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하청법(下請代金支払遅

延等防止法)과 독점금지법(私的独占の禁止及び公正取引の確保に関する法律)을 기

초로, 방송행정소관부처인 총무성은 이에 기반한 표준계약서와 가이드라인을 통

해 자율규제 틀의 확립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이만제 외, 2009, 11쪽).

구체적으로 하청법은 위탁사업자가 자본금 5천만엔 이상이며 이에 대해 수탁하

는 하청사업자는 자본금 5천만엔 이하, 자본금 천만엔 이상에서 5천만엔 이하의

위탁사업자에 대해 하청사업자는 천만엔 이하의 사업자가 하청법의 보호대상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하청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사항은 주문한 물품 등

의 수령거부, 하청대금 지불지연, 하청대금의 감액, 반품, 시가보다 낮은 하청의

강요, 구입 및 이용 강제, 보복초치, 부당한 경제상의 이익제공 요청 등이다. 이를

위반시에는 50만엔 이하의 범칙금을 물어야 하고, 권고의 대상이 된다. 독점금지

법은 위탁자에 의한 우월한 지위의 남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금의 지연지불,

대금의 감액요청, 현저하게 낮은 대가에 의한 거래강요, 협찬금 등의 부담 요청,

정보성과물 관련 권리의 일방적 취급 등이 독점금지법상 규제의 대상이다. 이를

위반할 경우 해당행위의 중지, 계약 조항의 삭제, 기타 해당행위를 배제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이만제 외, 2009, 11~12쪽).

3)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위탁에 관한 계약 견본

한편, 일본 총무성은 2004년 3월 총무성, 방송사, 독립제작사 등의 합의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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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상 콘텐츠의 제작 위탁 절차에 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명분 아

래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 위탁에 관한 계약 견본(放送番組の制作委託に係る契約

見本)을 작성공표하였다(백승혁, 2009). 표준계약서14)에는 계약목적, 저작권, 납입

물건, 대가, 개변(改變), 2차 이용, 크레지트 표시, 권리처리, 제작기준 등 제작업

무수행의 결정/심사, 납입/시사, 내용변경, 제작중지, 비밀보호조항, 계약양도의

제한, 계약해제조항, 별도협의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이만제 외, 2009). 그러나

이 개별개약의 조건과 내용과 관련해서는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해 개별적

으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약 견본은 실효성이 없는 상

태가 되었다. 또한 이 계약표준은 법적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정

한 거래를 목적으로 정착하기 더욱 어려웠다고 평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4) 총무성의계약견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계약목적: “프로그램의 제작위탁과 수탁

에 관한계약서라는 요지, 제작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목족과 함께명기”, 프로그램 개요:

“제작하는 프로그램에 대한설명, 타이틀, 방송예정 일시, 방송예정 편수 등, 주요 제작진,

출연자 등 불가결의 요소를포함한 프로그램 개요”, 납품물건: “오해나 사고 등이 생기지

않도록물건의납입기일, 장소, 물건의종류, 규격, 수량, 작업용 대여물의취급 등을 상세

히명기”, 대가: “계약이행의 대가에 대하여 위탁내용, 이용조건등에 따라 그 금액, 지불

일, 지불방법 등을 적절하게 정하여 명기, 또한 대가에는계약 목적에 포함된 프로그램

사용의허락대가를포함”, 개작: “편성상의 필요등으로 방송사업자가 프로그램을 개작할

필요가 생긴경우 방송사업자가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을 개작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명기”, 2차이용: “저작권을 공유하는 경우에는 2차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표행사자를

정하는 등 프로그램의 2차 이용의 허락창구, 대상기간, 권리처리, 이익배분 등 필요한

조건을 정한 뒤 이를 명기”, 크레디트 표시: “쌍방의 합의를 바탕으로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제작책임등의표시방식을명기”, 권리처리: “필요한 권리처리 가운데방송사업

자 측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과 위탁받은 프로그램 제작사업자 측의 책임으로 행하는

것을 구분하여 명기, 2차 이용시 필요한 권리정보 등의 자료를 작성하여 납품할 것을

명기”, 내용변경: “계약내용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를명기”, 계약양도의 제한: “계약당사

자의 한쪽은 사전에 서면으로 계약 당사자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에 따른 권리의무를

전부혹은 일부를타자에게 양도, 승계하면안된다는 요지를명기”, 해약조항: “계약당사

자의 한쪽이 계약을 위반했을 때는 다른 한쪽의 당사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독촉한 뒤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요지를 명기”, 별도협의 조항: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또는 조항의 해석에 이의가 있는 경우는 성의 있게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한다는 요지를

명기”(은혜정·성숙희, 2006,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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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견본> 중 저작권 관련 사항

제작 실태에 따라 발생하는 저작권의 귀속과 계약에 의한 저작권의 취급에 대해 결

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급에 대해 명기한다. 또한 계약에 있어서의 취급으로는 권리를

이전하게 하거나, 권리행사의 대표자를 정하거나, 저작권의 귀속처와는 달리 권리 행사

창구를 설정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공정한 협의를 행하는 것이 불가결

하다.

프로그램 제작 사업자에게 저작권이 귀속되고, 방송 사업자가 방송권의 허락을 받는

경우에는 방송사업자가 독접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기간, 횟수, 지역, 미디어를 정한 뒤

에 그 결과를 명기한다. 또한 당초 취득한 방송권의 기간, 횟수, 지역을 초과하여 프로

그램 방영권의 재구입을 방송 사업자가 희망했을 때에는 대가를 지불하여 해당 방송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취득한다는 요지를 기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실제 방송국과 독립제자사간 계약서 사례(방송국 A의 경우)

납입된 본 성과물에 관계되는 저작권, 저작인접권 및 소유권의 일체는 제작과 동시에

방송국 A에 귀속한다. 만약 본 성과물의 일부에 대해 독립 제작사 또는 그 외의 제3자

에게 원시적으로 저작권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의 책임 하에 방송국 A에 그

저작권을 귀속시키는 것으로 한다.

독립제작사가 본 성과물의 저작자가 되는 경우에는 독립제작사는 방송국 A 및 방송

국 A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에 대해 저작자인격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한다.

계약 견본은 텔레비전 방송국가 독립제작사, 학자들의 합의에 의해 만들어진 것

으로 공정거래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사항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지켜지

기만 하면, 큰 성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NHK를 비롯한 각

민간방송국은 자사의 각기 다른 계약서를 통해 독립제작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계약서의 형태도 다양하다. 각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 볼 때 기존의 계약관

행이 개선되었다고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백승혁, 2009, 37쪽).

<표 3-5> 계약 견본 중 저작권 관련 조항과 실제 계약 사례

출처: 백승혁(2009), 37~38쪽,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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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민-민 주도형의 외주 정책

양자의 관계재정립을 위한 일본정부의 의지에 따라 도쿄의 키스테이션과

NHK는 2000년대 중반 이후 개별적으로 위탁제작거래가이드라인을 구축했다.

NHK는 2009년 초부터 이전 위탁거래 관련 가이드라인을 개선해 연출, 외부일부,

외부제작으로 보다 세분화된 기준을 발표했다. 후지TV는 2005년에 방송프로그램

제작위탁거래에 관한 자율기준, 2007년에 후지TV와 제작사와의 파트너십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이는 위탁거래의 공평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송

사의 노력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만제 외, 2009).

그러나 결국 총무성은 여전히 민-민 주도형의 문제 해결을 바라고 있다(백승

혁, 2009). 이에 총무성은 2008년에 개최된 ‘방송콘텐츠제작거래의 적정화 촉진에

관한 검토회’에서 논의된 결과를 토대로 2009년 2월 25 <방송 콘텐츠의 제작거래

적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

ン)>을 발표했고, 2009년 7월 10일에는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放送コンテンツの製作取引適正化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第2版】>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 제1판은 터널 회사의 규제(하청법 제2조 제99항 즉 하청법 규제를

비켜가려는 목적으로 방송사 계열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재위탁을 하는 경우 관

련), 발주서 및 계약서의 교부 및 교부기간(하청법 제3조15) 관련), 지불 시기의

기산일(하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16) 관련), 발주비의 일방적 인하 및 부당한 경제

상의 이익의 제공 요청 등(납입한 프로그램, 소재에 관한 저작권의 귀속, 창구 업

15) 하청법 제3조 제1항은 모사업자에 대해서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주할 때 즉

시 교부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은혜정·성숙희, 2006, 155쪽, 재인용)

16) 하청법 제4조 제1항 제2호: 모사업자에 대해서 정보성과물의 수령한(역무의 제공) 후

60일 이내로 정한 기일에 하청대금을 지불 할 것을 의무화(은혜정·성숙희, 2006, 156

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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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발주비의 일방적 인하(하청법 제4조 제1항 제5호 관련), 부당한 급부 내용의

변경 및 재시도(하청법 제4조 제2항 제4호17))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제2

판에는 1판의 내용에 방송프로그램에 이용한 악곡에 관계된 제작 거래, 애니메이

션의 제작 발주, 출자 강제, 계약 형태와 거래 실태의 차이점에 관한 것에 대한 4

가지 형태가 추가되었다(이만제 외, 2009, 12~13쪽, 재인용).

즉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향상을 도모하여 방송 전체의 발전

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함으로써 독립제

작사의 제작에 대한 인센티브 향상과 창작 의욕의 저하를 가져오는 불공정거래

를 개선하여 방송영상 콘텐츠의 제작에 관여하고 있는 업계 전반의 발전을 목표

로 하는 것이 방송콘텐츠의 제작거래적정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다. 그러나 가이

드라인 역시 법적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다. 이에 가이드라인의 현실적 효과의 기

대가 어렵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백승혁, 2009).

제4절 소결

해외 주요국의 외주정책 분석 결과를 토대로 국내 외주정책의 시사점과 함의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방송시장 내에서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는 주체의 하나로서 외주

제작사들이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외주편성을 의무

화하고 있는 국가인 영국이나 프랑스는 물론이고 외주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일

본과 같은 국가에서도 외주제작이 전체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에서 차지하는 비

17) 하청법 제4조 제2항 제4호: 모사업자가 하청 사업자의 작업 중에 발주 내용을 변경하

는 것으로 인해 또는 하청 사업자로부터 정보성과물을 수령한(역무의 제공을 받은) 뒤

에 그것을 다시 작업하게 하는 것에 의해 하청 사업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것을

금함(은혜정·성숙희, 2006, 156쪽,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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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 적지 않다. 그리고 외주제작사의 방송시장 진입은 꼭 정책적 도입의 산물로

인한 것만이 아니라 일본처럼 자생적인 외주제작사의 시장 진입 사례도 존재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외주정책의 목표 및 외주규제 방법이 국가 방송산업 구조에 따라서 상

당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과 같은 영미권 국가는 외주정책의 목적을 다양성 추구

에 두면서도 자국의 방송프로그램이 상당수 해외에서 유통되고 있다는 점에서

외주제작사들조차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대형화를 용인하고 있는

반면, 자국 문화산업의 육성이라는 문화적 다원주의에 방점을 목적을 두고 있는

프랑스는 외주정책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 생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외주규제가 존재하지 않는 일본과 같은 국가의 외주제작은 프로그램 제작비 감

소라는 시장경쟁에 따른 효율성이라는 점에서 접근이 이뤄지고 있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외주제작시장의 성장은 방송사들이 외주제작 물량을 확대한

것이 일차적 이유로 작용했다. 그러나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처럼 지상파방송사들

에게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양적으로 확대하도록 강제하는 정책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도 분명하다. 지상파방송사들이 프로그램 유통시장과 제작시장

에서 상대적인 우위를 지니고 있는 유럽의 경우 지상파방송사들이 외주프로그램

의 물량을 양적으로 증가시켜도 지상파방송사들과 외주제작사들 사이에 계약관

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실질적인 외주정책의 성과를 낼 수 없었다. 따라서 영국과

프랑스 같은 국가들에서는 일종의 외주제작시장에 대한 획정을 위해 외주제작주

체를 특정하거나 외주제작시장의 규모 및 범위를 담보할 수 있는 정책적 방법론

을 도입하고 있다. 영국의 방송시간 25% 외주제작 의무화와 프랑스의 각채널별

전년도 수익 10.5%를 독립제작사가 제작하는 문화유산적 가치가 있는 영상물에

투자하도록 한 규정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영국은 실질적인 외주제작 시장의 육성 차원에서 외주제작 시행과 관련한

세세한 규칙까지 마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영국의 방송규제기관인 Ofcom

은 2004년 독립제작사와 프로그램 계약시 방송사가 지켜야 할 시행규칙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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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프랑스 일본

공영방송

제작역량

공영방송사 제작 능력

보유(BBC)

공영방송사의 제작

부문 분리

공영방송사 제작 능력

보유(NHK)

프로그램

생산 주체

수직 결합된

지상파방송사

중·소 규모

독립제작사

수직 결합된

지상파방송사

규제기관 Ofcom CSA 총무성

외주규제

방법

방송시간 25%

외주제작 의무화

(2003년 법 개정)

각채널별 전년도

수익의 10.5%

(독립제작사의

문화유산 가치가 있는

영상물제작투자

의무화)

없음

외주정책

목표
다양성 다원주의 없음

외주제작사

정의

-방송사에 의해 고용

되지 않은 제작사

-방송사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하나의 방송사가 그

제작사의 지분 25%를

소유하지 않거나 두

방송사가 합쳐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

-방송사가 직간접적으

로 자본금의 15% 이

상이나 투표권을 소유

하지 않은 제작사

-방송사 자본의 15%

이상의 지분이나 투표

권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주주가 회사 자본

금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라인을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각 방송사는 독립제작사와 협의를 통해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소유 및 권리배분, 협상, 표준제작비 등의 기본원칙을 담은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Ofcom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Ofcom은 승인된 규칙의 준수

를 감독한다. Ofcom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과거 방송사들이 제작비를 지급한 것

을 이유로 모든 권리를 주장했던 관행을 개선하여 5년 동안 2, 3회의 방영권만을

인정함으로써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가격 결정 및 저작권 소유 권한이 독립제작

사에게 이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표 3-6> 해외 주요국의 외주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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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제작사

제작사

-직간접적으로 방송사

자본금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지난 3년간 자사 총

제작시간이나 총매출

액의 80% 이상을 동

일한 방송사와 거래하

지 않은 제작사

외주제작비

지급 형태
표준제작비 방영권 구입 코스트플러스 방식

외주정책

성과

외주제작사 증가 및

외주제작사의 대형화

외주제작사 증가 및

다양한 프로그램 생산
프로그램 제작비 감소

출처: 박은희, 2010, 88-90쪽으로부터 재작성

하지만 영국처럼 일정시간의 방송시간의 25%를 외주제작으로 강제하고 있는

방식은 방송사들이 시청률이 보장되거나 수익성이 보장되는 프로그램은 자체제

작을 실시하고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지거나 제작에 품이 많이 드는 프로그

램은 외주제작을 실시하는 현상을 유발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따라서 프

랑스는 이러한 문제점을 외주제작비 쿼터제를 도입함으로써 극복하고자 한다.

지상파방송사들은 외주정책의 도입 결과 소수의 대형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상대적인 열세를 보이지만, 대다수의 영세한 외주제작사에 대해서는 하청과 유사

한 종속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원주의를 추구하는 프랑스의 외주정

책은 대형 외주제작사의 육성보다는 프랑스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창의적

인 프로그램의 제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프랑스처럼 지상파방송사들이 의무적

으로 일정한 제작비를 외주제작에 투입하도록 한다면 외주제작사들의 입장에서

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지만, 한편으로는 외주제작시장이 제작비 쿼터 내로

한정됨으로써 외주제작사들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을 저해할 수도 있다.

다만, 자국 문화 육성이라는 차원에서 외주정책의 접근이 이뤄지고 있는 프랑

스의 외주정책은 향후 한미FTA 발효에 따라 국내 외주제작시장에 미국계 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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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사들의 시장진입이 활발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단순히 방송시간의

일정비율을 외주제작사들에게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방식의 외주정책만으로는 국

내방송제작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보다

효과적인 국내방송제작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외주제작물에 대한 명확

한 개념정의를 실시를 통해 외주인정기준을 도입하고, 외주제작시장의 공정한 거

래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공급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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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학자 지상파 방송사 변호사 독립제작사 전문연구원 대형 제작사

3 3 1 2 1 2

제 4장 전문가 심층인터뷰 분석
    

제 1절 심층인터뷰 개요

                                                                 

1.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방송콘텐츠 제작 산업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전문가 12인을

대상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심층인터뷰 대상자들은 방송학자, 지상파 방송

사, 대형제작사, 전문연구원, 독립제작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사

항은 다음과 같다. 

<표 4-1> 전문가 심층인터뷰 대상

심층 인터뷰 내용은 외주제작정책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질문 8개, 외주제작정

책 개선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6개 항목에 대한 평가, 제작비산정 및 지급기준,

가이드라인, 저작권 질문 3개, 외주인정기준 개선안 및 외주판정위원회 설치에

관한 질문 6개, 외주제작정책 개선 방향과 원칙에 관한 질문 1개, 외주인정 기준

마련을 위한 검토항목에 대한 질문 1개로 총 6개 항목 25개 질문에 대해 서술

형 진술로 작성할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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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심층인터뷰 분석

1.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

외주제작정책에 대한 평가와 진단 차원에서 전문가들에게 8개 항목(지상파 방

송사의 방송콘텐츠 시장지배력, 제작주체의 다원화, 프로그램의 다양성, 프로그램

품질 향상, 독립제작사의 자본과 제작기술 축적, 국내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

방송콘텐츠 수요 대비,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

는지 살펴보았다. 외주제작정책은 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 제작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핵심적인 수단으로 활용되어왔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

전반에 걸쳐 구조와 행위차원에서 변화가 발생했으며, 외부 환경 변화와 맞물리

면서 외주제작 정책은 지상파 자체제작의 강제적 외부화를 도모하며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이해당사자간 갈등과 대립이 빈번하게 발생하기도 했다. 따라서 외

주제작 정책에 대한 진단과 평가차원에서 외주제작정책 목표로 제시되거나, 외주

제작 정책과 프로그램 제작산업 환경변화가 상호 어떻게 맞물려서 전개되었는지

를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방식으로 살펴보았다.

1) 지상파 방송의 방송콘텐츠 시장지배력 완화

외주제작 정책도입으로 지상파 방송의 방송콘텐츠 시장 지배력을 약화시키는

데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동의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콘텐츠 시장 지배력 약

화의 결과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에 대해서는 상반된 입장과 견해를 피력했으

며, 부정적 영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서도 제작사, 지상파 방송사, 학계 등의 입

장은 상반됐다.

지상파 방송 관계자는 공통되게 자체 제작 역량 약화와 시장지배력 약화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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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했다는 입장을 보였고 제작사들의 견해는 단순히 지상파의 시장 지배력 완화

라는 현상적인 측면보다 실질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서 방송학자들도 현상적인 측면의 변화보다는 내용적인 측면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주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수익을 인위적으로 외주제작사에 분할해주는 것이

므로 지상파 방송의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지상파 A).

“전체적으로 외주제작을 통해 지상파의 시장지배력은 약화되었다.”(지상파 B).

“인위적인 외주정책으로 인해 외주제작사가 급증하고 과도한 경쟁이 발생했다.

제작비용이 크게 증가하여 지상파의 자체 제작역량과 시장지배력이 약화되었

다.”(지상파방송사 C).

“법적 강제에 의해 제작시장을 외부화했기 때문에 자체제작시보다 지상파의 시

장지배력이 약화되었다.”(방송학자 A).

“외주제작 비중이 늘어나 지상파 방송의 방송콘텐츠 시장지배력을 완화시킨 것

은 사실이다.”(독립제작사 A).

외주제작정책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의 시장 지배력이 완화되었는지에 대한 평

가에서 부정적인 응답은 제작사입장쪽에서 주로 제기되었는데, 지상파가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지상파 시장 지배력 완화 정도가 미미하다는 입장이 주

류를 이뤘다. 지상파 방송의 콘텐츠 시장 지배력 완화가 갖는 의미도 긍정적기

보다는 부정적이었다.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경우도 드라마 시장의 성장이라는

점에서만 제한적인 긍정이었다.

“의무 제작 비율이 있기 이전에 비해서는 나아졌겠지만, 정책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으며, 지상파의 시장 지배력 완화 효과는 미미해 보인다”(독립제작사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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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편성권을 가지고 있는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제작사를 협력파트너가 아닌

영원한 갑과 을의 관계속에서 시장재배력을 완화 시켰다고 보기는 힘들다.”(대형

제작사 A)

“단순히 외주제작 비율의 증가가 지상파 방송의 방송콘텐츠 시장 지배력을 완

화시켰다고 볼 수는 없다.”(전문연구원).

“지상파 방송사가 다양한 방법으로 외주제작사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

는바, 지상파 방송사의 방송제작 능력은 약화되었으나 시장지배력은 여전히 강력

하다.”(변호사).

“(시장지배력 완화가)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외주정책 이후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의 질적 성장은 인정하여야 한다.”(방송학자 B).

반면에 지상파의 시장지배력 약화는 상업적 시장 지배력의 강화를 의미하고,

콘텐츠 품질의 개선, 제작 및 거래환경의 개선 등에서는 별반 기여를 하지 못했

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시장지배력의 완화라는 현상적 측면보다는 거래, 제작관

행, 계약, 품질 등 여러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의 시장 지배력 완화가 갖는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지상파의 시장 지배력 약화는) 상업적 시장지배력의 강화를 의미한다.”(방송

학자 A).

“왜곡된 시장 거래의 증가가 더 많이 나타났다.”(방송학자 B).

“콘텐츠 전체의 품질이 개선되고 내용이 다양해졌는가에는 이견이 있을 수 있

다.”(지상파방송사 B).

“버라이어티 프로그램이나 드라마를 제외하고는 외주제작의 파워는 상당히 약

한 편이기 때문에 단순한 ‘제작’하청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독립제작사 A).

“좋은 작품(시청률이 높은)을 위한 경쟁속에 제작원가 부담이 제작사로 전가되

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의 지배구조그늘에 있다.”(대형제작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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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다원화

외주제작 정책의 도입은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러한 목표에 대해 어떤 평가와 진단을 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지상파 방송 관

계자 등은 외주제작사의 증가 등 현상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제작 주체의 다원화

를 이룬 가시적 성과라는 입장을 보였으나, 독립제작사나 방송학자들의 경우 외

주제작사 수의 증가만으로 이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지상파 방송사와

의 특수 관계, 특정 장르에 국한된 현상이며, 실질적으로 제작주체로 보기엔 미흡

한 점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주제작사가 급증했다는 사실은 제작주체가 다원화되었다는 것이다.”(지상파

C).

“외주정책으로 인해 다양한 제작주체가 등장하였다는 점은 분명하다.”(지상파

B)

“많은 외주제작사가 설립되어 제작 주체가 지상파방송사 일색에서 다양한 외주

제작사로 다원화된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법적 강제에 의해 제작주체는 다원화되었으나(이는 효과라기보다는 법적 규정

에 따른 당연한 결과임), 소수 거대 외주제작사에 의한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는

부작용도 파생되었다.” (방송학자A).

외주제작사의 수적인 증가로 제작주체의 다원화는 외형적으로 드러난 현상일

뿐, 지상파 방송사와의 특수 관계, 드라마 장르 등에서나 두드러질 뿐이라는 지

적도 있었다.

“플랫폼 보유자로서의 지상파 방송사의 독점적 지위와 제작사 고위직의 출신

(지상파가 다수를 점하는)성향들을 볼 때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논하기는 이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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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으로 보여진다.”(독립제작사 B).

“외주 정책으로 실제 외주가 진행되는 장르는 드라마로 한정되어 있으며, 이

또한 지상파와의 밀접한 연계 속에서 이루어고 있다.”(방송학자 C).

“장르에 따라 다르다. 드라마 장르에서는 외주도 제작의 주체가 되기도 하나,

교양장르에서는 여전히 지상파가 제작주체이다.”(독립제작사 A).

“문화부에 신고된 외주제작사의 수적인 증가로 외주정책이 제작 주체의 다원화

에 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자체적으로 제작을 소화할 수 있는 외주제작사는

소수에 불과하며, 특화된 장르를 소화할 수 있는 전문 외주제작사 또한 육성되지

못한 상태다.”(전문연구원).

또한 외주제작 정책으로 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구현하는 것은 제한적

일 수밖에 없고 방송산업의 특성상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긍정적이라고 보는 것

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주정책은 근본적으로 방송사 외부에 있는 외주제작사의 이익을 보장하고 메

이저 제작사로 성장시키는 것이기에 제작주체의 다원화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지상파 A).

“아주 다양한 제작주체가 등장하기는 어려운 게 방송시장이다. 일정한 자본과

동시에 경험을 보유해야만 할 수 있는 게 방송 산업이다.”(방송학자 B)

3)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

외주제작 정책이 프로그램의 다양성 제고에 대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

본 결과, 제작사들의 입장은 공통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반면, 지상파, 방

송학자 등은 모두 부정적인 평가였다. 긍정적인 견해를 피력한 원인은 다양한 장

르 및 기획을 놓고 상호 경쟁이 이뤄지면서 다양성이 제고되었다는 입장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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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제작 주체의 다양성이 기존 지상파 자체제작때보다 내용의 다양성을

제고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했다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다양한 장르와 다양한 작품들을 통해 시청자의 선택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했

다고 본다.”(대형제작사 A).

“경쟁 구도로 인해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다소나마 나아진 듯 보인다.”(독립제작

사 B).

“다양한 기획으로 어느 정도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시켰다고 생각한다.”(독

립제작사 A)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내려진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지상파 방송이 편성, 제작 기획의 주도권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

과 우리나라 방송 산업 구도 때문에 다양한 프로그램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드라마 외의 외주 다양성은 거의 찾기 어려우며, 드라마 역시 지상파와의 밀

접한 연결고리 속에서 외주가 이루어지고 있어 다양하다고 말하기 어렵다.”(방송

학자C).

“제작주체가 다양해졌다 하더라도 시각과 내용이 다원화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프로그램의 다양성은 외주정책으로 가능해지지 않는다. 우리 방송 산업에서 프로

그램이 다양했던 적은 없었다. 공영방송이라면 다양성을 의도적으로, 정책적으로

담보할 수 있지만, 상업방송의 경쟁상황에서는 다양성보다 킬러콘텐츠로의 쏠림

이 일반적인 현상이다.”(지상파 B).

“트렌드 중심 편성이라 프로그램 다양성 제고에 대한 성과는 그리 높지 않다.”

(전문연구원).

“편성이 제한적이고, 기획 등에 의해 일차적으로 필터링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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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다양성이 제고됐다고 보기 어렵다. 내용이 천편일률적인 것이 대표적인 예

다.”(지상파 B).

“외주제작사가 제작 과정에서 방송사의 실질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 현 상황

하에서는 프로그램의 내용이나 방향 등도 방송사와의 협의를 통하여 정해질 수

밖에 없는바, 외주정책으로 인하여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변호사).

“외주가 완전 외주형태가 아니라 방송사에 의한 주문형 외주이고, 상업적 경쟁

논리에 의한 제작시장이 형성되어 프로그램의 다양성이 제고되었다고 단정할 수

는 없다.”(방송학자 A).

“프로그램 다양성 역시 외주정책의 존재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실현될 수 없는

가치다.”(지상파 A).

이러한 부정적 진단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에 대해 외주제작사보다는 엄밀하게

평가하기 때문이라 볼 수 있는데, 부분적으로 드라마 장르 등에서는 다양성을 인

정할 수 있지만, 제한된 편성, 기획과 방송사 자체 여과 작업이 거쳐지기 때문에

다양성을 제고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 제작구조,

제작시스템, 제작환경 때문에 제작주체를 외부화한다고 해서 프로그램 다양성이

제고되지 못한다는 인식이 대부분이었다.

4) 외주제작 정책의 프로그램 품질 향상 기여

프로그램 품질 향상도 외주제작 정책이 추구한 주요 목표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제작 주체, 다양한 프로그램의 공급은 궁극적으로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낳았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드라마

제작과 관련해서는 나름 질적 향상에 기여했다는 인식과 평가를 보인 반면에, 여

타 장르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평가가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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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Needs를 고려한 작품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에 기여 했다.”(대

형제작사 A).

“드라마의 경우, 해외 수출을 염두 해둔 기획을 통해 다양한 장르와 큰 규모의

작품을 보여줌으로서 킬러콘텐츠의 입지를 공고히 하였다.” (독립제작사 B).

“외주제작정책은 지상파 제작업무를 외부화시킴으로써 제작영역에서 경쟁을 만

들어 냈고, 경쟁은 보다 우수한 콘텐츠를 만들어내는데 순기능을 하였다.”(방송학

자 B).

“외주제작을 통해 새로운 촬영기법 등 기술적인 진보와 제작노하우가 축적되어

프로그램의 내외적 품질 향상이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지상파 B).

“드라마의 경우 일부 메이저 외주제작사의 성장으로 프로그램의 규모나 질의

향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타 장르의 경우 지상파의 관리감독하에 기획․제작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했는지는 의문이다.”(변호사).

드라마 품질이 향상되었다는 견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원인은 외주제

작 정책을 통해 프로그램 품질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도 논리적이지 않으며,

제작비 앙등, 제작부실, 불공정거래 등의 문제로 프로그램 품질 향상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외주 제작으로 품질이 향상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지상파에서 제작하던 드라

마를 지상파 외주업체에서 제작하고 있지만, 대부분 지상파 출신 PD가 외주 제

작사로 이동하여 제작하고 있다. 오히려, 지상파에서 제작을 하지 않으면서 부실

제작 사례가 많다.”(방송학자 C).

“단순히 수출 확대와 고시청률 프로그램의 증가 등으로 외주정책이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켰다고 보기는 어렵다.”(전문연구원).

“외주제작물의 규모가 확대된 것은 확실하나, 그것이 프로그램 품질 향상으로

이어졌다고는 보지 않는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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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 3사가 제작하던 시기에 비해 다수 제작사가 경쟁하는 구조가 되면서 출

연료 급등 등 제작비 상승을 초래해 프로그램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저해가 됐

다.”(지상파 A).

“외주제작 정책은 기본적으로 질을 제고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양적, 즉 상업적

경쟁논리가 지상파에 확산되도록 한 결과를 낳았다.” (방송학자 A).

“외주정책이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방송사와의 불공정거래

와 권리 분배 문제, 제작비의 현실화 등 현안 과제의 해결이 우선시되어야 할 것

이다.”(전문연구원).

5) 외주제작 정책의 독립제작사 자본 및 제작기술 축적 기여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독립제작수는 2010년 말 현재 1,500개가 넘어서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급성장의 원인은 지속적으로 외주제작정책이 추진된

것이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독립제작사의 외적 성장

만큼 자본과 제작기술 등이 축적되었는가에 대해서는 대형제작사의 성장, 제작관

련 기술의 축적은 가능했지만, 대부분의 독립제작사들이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

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부 자본이 유입되고, 제작관련 인력이 축적되어 긍정적인 효과를 낳았다.”

(방송학자 A).

“대형 제작사는 자본과 제작 기술의 축적이 있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영세

한 규모이며 지상파 방송의 하청업체적 성격을 탈피못하고 있다.”(방송학자B).

“제작기술 축적에는 기여했을지 모르나, 자본 축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했

다.”(지상파 B/ 독립제작사 A).

“드라마 제작사의 경우 다양한 드라마 제작 경험으로 인하여 자본과 제작기술

을 축적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독립제작사는 영세한 환경 속에서 설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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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을 반복하는 등 자본과 제작기술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변호사).

독립제작사의 자본과 제작기술 축적이 충분하지 못한 원인으로는 대부분 불공

정한 수익분배, 비현실적인 제작비, 출연료 등 제작요소시장 비용 급증 때문에 자

본축적이 원활하지 못했고, 제작기술 축적 등 중장기적인 계획은 요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불공정한 저작권 분배 및 성과에 따른 공정한 수익 분배가 없는 상황에서 독

립제작사의 자본과 제작 기술 축적은 요원해 보인다.”(독립제작사 B).

“많은 수의 독립제작사들은 제작비의 부족한 부분을 협찬으로 충당하고 있으

며, 적정한 수입을 올리지 못하는 상황이라 새로운 프로그램 기획과 인재 육성을

하지 못하고 있다. 자본과 기술 축적보다는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데

급급한 상황이다.”(전문연구원).

“외주제작물의 제작비용 증가는 스타급 연기자의 출연료와 일부 유명 작가의

개런티에 치중된 면이 있어, 외주제작업계의 인프라 축적에 기여한 측면은 미미

하다.”(지상파 C).

“독립제작사의 자본과 제작기술은 정책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지상파와의 거

래관계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되어야 한다. 수익을 통한 자본축적은 성공적이지 못

하고, 제작기술 면에서도 기술은 기업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요소 개인에 속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리랜서 작가와 연출자를 기용하여 제작하는 외주사의 경

우 제작기술이 축적되지 못한다.”(방송학자 B).

6) 외주제작 정책의 국내 방송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기여

한류라는 이름으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게 된 시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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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교롭게도 외주제작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시점과 맞물려 있다. 실제 국내 방

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의 중요성이 증대된 것이 외주제작 정책덕분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콘텐츠 제작산업과 구도, 제작 규모 등의 변화를 불러일

으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했다고 볼 수 있다.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가능성이

증대되면서 프로그램의 국제경쟁력 강화는 프로그램 제작 산업에서 중요한 유인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외주제작 정책은 어떤 역할을 수행했다고 평가하는지

전문가들로부터 알아보았다.

해외 시장 진출의 확대 등을 통해 현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프로그

램 경쟁력 향상이 이뤄졌다고 평가하는 입장은 제작사의 역량 확대, 새로운 전략

활용 등이 이뤄지고 있다는 진단속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콘텐츠 경쟁력은 내수시장에서도 해외시장에서도 크게 향상되었다고 본다.”(방

송학자 B).

“드라마의 경우 제작주체의 다원화, 일부 외주제작사의 노하우, 경쟁력 축적 등

으로 인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콘텐츠 제작을 통한 국내 수익의 한계 상황은 자연스럽게 해외 시장을 중심에

두는 전략을 취할 수밖에 없다.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독립제작사

B).

“작금의 한류의 바람을 일으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대형 제작

사 A).

반면에 적극적인 해외 투자 유치, 해외 판매 노력 등이 전개된다는 점에서 긍

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변화(상업적 경쟁 체제의 활성화)

등은 오히려 의도하지 않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외주정책이 국내 방송콘텐츠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고 단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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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어렵다. 다만 외주정책이라는 이름하에 방송(제작)영역에 상업적 경쟁이 강

화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주었고, 이것이 국제경쟁력과 연계된 측면은 있다.”(방

송학자 A).

“외주 제작사가 활발해지며, 해외의 투자를 유치하고 해외 판매를 확보하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다. 하지만, 이를 국제 경쟁력 강화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방

송학자 C).

“외주 드라마가 한류붐 형성에 일조를 했다는 사실로 보면 그렇게 볼 수도 있

다. 그러나 외주 드라마 연출가들 대부분이 방송사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외주정

책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독립제작사에서 인재 육성이 될 수 있는 선순

환 구조하에서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작품 생산이 이루어질 때, 진정한 의

미에서 외주정책이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전문연구원).

“한류로 지칭되듯이 국제경쟁력 강화 역할을 수행했다. 다만, 이를 통해 스타시

스템 등 할리우드식 제작/유통시스템만이 최선으로 인정되는 측면도 발생했다.”

(지상파 B).

지상파 종사자들의 입장은 부정적인 견해가 주류를 이뤘는데, 외주제작사 주도

의 해외 판매가 낳을 수 있는 문제점 등이 콘텐츠 가치 극대화 전략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었다.

“외주정책으로 인해 지상파 방송 3사의 경쟁력이 약화되어 국제 경쟁력이 오히

려 이전보다 떨어졌으며, 드라마를 통한 한류열풍이 정체되고 있다.”(지상파 A).

“한류열풍은 겨울연가, 대장금 등 지상파 자체제작 드라마들이 물꼬를 텄으며,

외주제작사 주도의 해외 판매는 품질 저하, 덤핑, 부도덕한 상행위 등으로 인해

오히려 한류콘텐츠에 역풍을 초래한 경우가 발생한 적이 있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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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요 대비

외주제작 정책 도입 논리 가운데에는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요구되는 방송콘텐

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방송 콘텐츠 제작 인프라와 역량을 지상파 외부

로 확대시키는 외주제작 정책이 유용할 것이라는 정책적 판단이 작용했다. 즉,

지상파 방송 자체제작만으로는 급증하는 방송콘텐츠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에 제작역량을 갖춘 독립제작사를 육성하고, 이들이 신규 채널 및 매체에 콘

텐츠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정책이 요구됐다. 이러한 목표에 대해 전문가들의

평가와 진단이 어떠한가를 살펴본 결과, 외주제작 정책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요인이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다.

먼저 다채널 환경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상파 콘텐츠의 유통 및 재유통,

해외 콘텐츠의 유통창구로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콘텐츠 수요

가 많이 창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현재의 외주 제작 능력으로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 콘텐츠 수요에 잘 대응하

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지상파를 제외한 매체들은 해외 콘텐츠 또는 지상파

콘텐츠의 재유통 창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방송학자 C).

“다매체 다채널 시대라 하더라도 지상파콘텐츠의 재유통이 대부분이다.”(지상파

B).

“지상파 프로그램 중심의 재유통이 보편화되어 있는 상황이라 지상파 방송사

외 플랫폼으로부터의 방송콘텐츠 수요는 그리 많지 않다.”(전문연구원).

또한 콘텐츠 수요가 발생한 곳은 지상파에 한정되었는데, 지상파 이외의 시장

은 외주제작사들에게 의미있는 시장으로 작동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외주정책으로 인한 시장 확대는 주로 한정된 지상파 주시청시간대에의 편성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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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으로 귀결된 측면이 많다. 외주제작사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보다는 지급

여력이 풍부한 지상파 편성을 따는 데에만 몰두하였고 다채널 시대에 늘어나는

방송콘텐츠 수요를 대비하는 데에는 무관심하였다.”(지상파 C).

“외주정책으로 킬러콘텐츠의 경쟁력이 약화되었을 뿐이고, 방송콘텐츠 수요에

있어서는 그 정책이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지상파 A).

“외주정책은 지상파에 대한 주문제작 위주로 시장이 형성되었다.”(방송학자 A).

물론 방송콘텐츠 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제작 환경이 구축되었고, 그동안 축적

된 역량과 노하우가 종편채널과 같은 새로운 시장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는 긍정적 평가도 있었다.

“외주제작 업체들은 축적된 노하우 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획과 빠

른 제작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장에 대한 방송 콘텐츠 수요에 대비할 수 있다.”

(독립제작사 A).

“콘텐츠 제작 주체가 다원화되고, 콘텐츠 공급원이 다양해졌다는 점에서 다매

체, 다채널 시대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요에 부응할 수 있게 된 것은 사실이다.”

(변호사).

“다매체도 다채널도 외주시장을 활성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지상파 시장 이외에

는 아직 의미있는 시장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작비 시장이나 부가상품 시

장이 모두 그렇다. 종편이 기대되는 면이 바로 제작비 시장의 활성화이다.”(방송

학자 B).

8) 외주정책의 방송콘텐츠 제작시장 활성화 기여

외주제작 정책 도입으로 지상파 중심이던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변화가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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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성장과 변화가 어떠한지에 대한 평

가와 진단을 살펴본 결과, 대체적인 반응은 제작 시장의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

용했다고 밝히고 있다. 지상파 자체제작을 규제하면서 인위적으로 육성한 독립제

작사이고, 아직까지 충분히 자생성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하지만, 새로운

시도, 다양한 실험, 기획 등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

인 평가가 많았다.

“외주정책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이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독립제작사들이 지상파 방송사 외

의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작과 기획에 힘을 쏟고 있

는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작 시장 활성화에 일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전문연구원).

“어느 정도는 기여했다고 생각한다.”(독립제작사 A).

“일정정도 기여는 했지만, 현재는 시장 상황을 쫓아가는 정도다.”(독립제작사

B).

“여전히 문제점은 있으나 방송콘텐츠 제작 주체의 다원화를 통하여 콘텐츠 제

작시장의 활성화에 어느 정도는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방송콘텐츠의 제작에 다양한 주체가 참여토록 강제하였다는 점에서 외주정책

의 기여는 분명해 보인다.”(지상파 B).

“분명히 일부 기여한 부분은 있으나, 제작 행태의 왜곡을 가져온 부분도 간과

할 수 없다.” (방송학자 C).

물론 제작시장의 활성화라는 점을 어떤 관점에서 인식하는가에 따라 평가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제작시장의 활성화가 아니라, 외부화라는 진단도 제기

됐고, 규모의 경제를 구현할만한 콘텐츠 제작사가 부재하다는 점에서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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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시장의 활성화보다는 외부화를 가져 왔다. 진정한 활성화는 방송사 자체

제작을 포함하여 제작규모가 커진 것을 의미하고, 외주정책이 없어져도 제작시장

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가능하다.”(방송학자 A).

“외주정책이 제작시장의 활성화를 가져오려면 미국처럼 방송사 외부에 메이저

제작사가 있고, 그 제작사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

렇지 않았기 때문에 제작시장에 활성화를 가져왔다기보다는 혼란만 가중시켰

다.”(지상파 A).

“현행 외주정책은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내실을 기하기보다는 외양만 확대함

으로써, 외주제작사 육성에 실패한 측면이 더 크다.”(지상파 C).

2.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

20여년간 추진되어 온 외주제작 정책은 공과를 둘러싸고 학계 및 업계, 이해당

사자들간 대립과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다. 이해관계와 관점에 따라 각기

상이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제기되어온

다양한 정책개선방안 가운데 대표적인 항목 6개(외주제작 비율 조정, 제작비 산

정 및 지급방법 현실화, 저작권 배분 및 양도원칙 구체화, 외주인정기준과 범위

설정, 외주제작사 선정절차 명문화, 표준계약서 작성의무화)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6개 항목가운데 외주제작 비율 조정은 지상파쪽에서 지속적

으로 제기되어온 개선방안이라 할 수 있고, 나머지 항목은 주로 정책당국 및 독

립제작사 쪽에서 개진해온 주장이다. 상호 상반된 견해와 입장을 갖고 있지만,

정책대안으로 합리적으로 수용가능한 방안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전

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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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주제작 비율 조정

2000년 초반 외주제작 비율이 30%를 넘어서면서 지상파 방송사는 매우 적극적

으로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고, 2006년 이후부터는

35%남짓한 비율에서 외주제작 비율이 고정된 채 운영되고 있다. 외주제작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시스템이 변화된 상황이기 때

문에 별다른 의미가 없는 규제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또한 종편 출범, 제작 논리

의 변화, 과도한 수준의 규제라는 점도 외주제작비율 조정의 필요성의 논거로 제

기됐다. 다만, 현재의 외주제작 비율을 충족시키는 장르가 대부분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교양프로그램은 비율을 고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

기됐다.

“현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교양프로그램만 프라임타임 비율을 고시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방송학자 B).

“외주제작 비율은 큰 의미없다. 지상파는 드라마․연예오락프로그램으로 외주

제작비율을 충족하고 있으며, 외주가 가격 대비 품질 부분에서 자체제작보다 채

산성이 높다.”(지상파 B).

“현재, 비율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독립제작사 B).

“법적 외주비율은 낮추어도 무방하다. 이미 상업적 경쟁논리에 의해 자발적 외

주제작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방송학자 A).

“국내 지상파의 외주의무비율은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높은

수준이다. 이미 지상파의 시장지배력이 약화되었고, 지상파 의존도를 줄이는 것

이 궁극적으로 외주제작사의 경쟁력 확보에도 긍정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방송

사의 콘텐츠 제작능력 증진 및 방송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해 외주의무비율이 인

하되어야 한다.”(지상파 C).

“종편도 출범했기에 외주제작 비율은 영국 수준의 25%로 하향 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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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외주정책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지상파 A).

‘외주제작비율 준수’가 실제로는 편법, 탈법, 기회주의적인 제작 형태를 야기했

다는 점에서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는 차원에서 외주제작 비율 조정이 필요하다

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즉, 외주제작 정책을 외주제작 비율로 단순화시키지 말

고, 외주제작 비율 조정과 함께 정책이나 법령의 보완을 동시에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기본적으로 외주 제작의 비율은 각 방송사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주제작의 비율을 강제한 결과 다양한 형태로 편법 외주 제작이 나타났다. 단순

히 높은 비율의 외주제작을 강제하기 보다는 실질적인(정상적인) 형태의 외주제

작 방식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

다.”(방송학자 C).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여러 탈법행위가 성행하여 왔는바, 외주제작 비율을 조

정하기에 앞서 정책이 엄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의무외주비

율 완화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정책이나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다.”(변호사).

“외주 비율을 낮추더라도 적합한 외주제작 인정 기준에 따른 순수 외주 제작

프로그램 비율을 높여서 독립제작사의 권리 확보와 외주제작 시장의 경쟁력 강

화를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도입 필요하다.”(전문연구원).

제작사의 입장은 공급가능성을 제한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 비율 조정

에 대해 소극적인 입장을 피력했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외주제작비율이) 적당하다.”(독립제작사 A).

“외주제작 비율이 자체제작 비율보다 배 이상 되어야 한다고 본다.”(대형제작사

A).



82

외주제작비율은 방송사업자의 고유한 권한인 편성, 제작권을 제한한다는 점에

서 외주제작 비율의 실효성, 현재의 외주제작 방식의 여타 정책적 개선방안을 포

함한 종합대책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2)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현실화

외주제작정책이 정책당국에 의해 추진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행위주체인 지상

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는 계약과 거래 행위를 통해 또 다른 관계가 형성된다.

특히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등의 문제는 열악한 사정에 있는 독립제작사 입

장에서는 필사적인 사안이다. 이에 대해 지금까지의 방식에 대한 진단과 평가,

어떤 개선 방안이 필요한지를 알아보았다.

제작비 지급과 산정에 대해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프로그램 납품이전에

선지급, 표준제작비 산정 등으로 요약된다. 제작비의 책정과 지급 제도를 정비하

는 것이 외주제작비율보다도 우선시하는 입장을 피력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외주제작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가장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할 과제이다. 제작

비가 투명하게 책정되고 이의 분담 및 지급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만 외주제작

사의 경쟁력 강화 및 이에 따른 방송 콘텐츠의 질이나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다.”(변호사).

“실 제작비에 맞게 산정하고 지급 방법 또한 현실화 하여야 한다.”(대형제작사

B).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현실화는 당연하다.”(대형제작사 A).

“적정한 제작비의 산정 및 지급 방법 현실화는 꼭 필요하고 중요하다. 외주 제

작비율을 높이기보다는 제작비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우선이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 제작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방송학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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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에 상응하는 현실성 있는 제작비 산정이 필요하며, 일부 제작전 선비급

제도 도입도 필요하다.”(독립제작사 A).

“표준제작비를 산정하여 제작비 현실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전문연구

원).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식의 개선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진단과 평가는 대부분

지상파 방송사의 견해였는데, 사적 계약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

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리스크 부담을 지는 제작의 경우 그만큼 권리확보가 용이

하다는 점에서 제작비 부분은 사적 계약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입

장도 있었다. 다만, 하도급형 외주제작의 경우 사전 준비비용의 인정차원에서 선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제작비는 지상파와 제작사의 합의에 따라 산정되는 것이지, 규제에 영향을 받

아서는 안된다. 만일 규제로 제한해도, 이를 피해 가는 방법을 꾸준히 적용시킬

것이다. 지급방법은 편성 후 일정 비율의 제작비를 선지급 하는 방안이 현실적이

다. 편성 확정까지의 기획비용과 사전 준비비용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그렇다.”

(방송학자 B).

“기본적으로 이해당사자들의 문제로 본다.”(방송학자 A).

“사적계약의 원칙이 기본이므로 과도한 개입은 지나친 행정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다. 제작비 금액 산정 및 지급 등의 후속조치가 계약서 등에 의해 이뤄지도록

안내하고, 모니터링하는 정도가 최선일 듯 하다.”(지상파 B).

“제작비 산정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면 되므

로 굳이 어떠한 산정 기준을 만들 필요가 없다.”(지상파 A).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제작비’를 지급한다는 것은 ‘하도급형 외주제작’에

한정된 것으로 이른바 외주제작비는 ‘제작비용 보전 + 권리 양도 대가’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제작비라는 용어 자체가 부적절하다. 아울러 제작비가 현실화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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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다는 것은 외주제작사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지상파는 비용관련 절차 전반

에 투명성을 유지하고 있다.”(지상파 C).

“제작사가 투자사의 역할까지 하는 상황에서 일정정도의 리스크는 제작사가 가

져야하나, 단순 외주제작의 경우는 일정정도의 이윤이 보장된 제작비 지급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독립제작사 B).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의 현실화를 위해서는 ‘하도급형 외주제작’과 같은 외

주제작의 경우 기획 및 사전 준비비용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선지급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비 산정과 지급과 관련하여 일괄적으

로 규제하는 방식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다.

드라마 제작사와 교양 프로그램 제작사의 경우 동일한 사안에 대해 상이한 입

장과 평가가 내려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3) 저작권 배분 및 양도 원칙 구체화

저작권은 프로그램 제작물에 대한 권리확보 차원을 넘어선다. 창작물의 다양한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노력은 한류 등의 경험을 통해 충분히

경험할 수 있었고, 다매체 다채널 환경 시대에 창작물의 활용 및 재활용, 유통은

수익창출의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권리 확보, 권리 배

분의 원칙은 프로그램 제작 주체간의 핵심쟁점이라 할 수 있다. 응답자들 대부분

이 프로그램 제작의 기여 정도에 따라 배분돼야 한다는 점에서는 동의하였다. 다

만, 일률적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것보다는 우월적 지위에 의한 계약, 불공정거래

행위 등이 발생할 여지에 대해서는 규제할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

장을 보였다. 즉, 계약 시점의 불평등한 조항으로 인해 방송사가 우월적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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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외주

제작 형태(완전 외주형, 공동제작형, 부분외주형, 단순 하도급형)에 따라 구분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주류를 이뤘다. 다만, 구체적으로 제작 기여 정도, 제작사

에 정당한 댓가가 지불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계약 및 협상원칙의 공개, 표준계

약서에 포함여부 등은 상이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드라마 이외의 장르에 대한

저작권 배분 문제도 제기되었다.

“저작권은 누가 기획을 하였나, 누가 제작을 하였나에 따라 원칙을 정해야 한

다. 물론 저작권의 확보는 제작비에 반영되어야 하며, 저작권과 제작비 중에 현

실적으로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방송학자 B).

“기여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비율은 각 사안별로 달라질 수

있다. 법률을 통하여 저작권 배분 비율 등을 획일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적정한 재산권 분배를 위해 공정한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 작성,

불공정거래행위 규제 등의 간접적인 방법으로 규제를 하고 현저히 불공정한 방

식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경우 금지행위 등으로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변호사).

“저작권 배분 및 양도는 비즈니스를 위한 기본이다. 저작권 배분은 제작비 기

여 등을 통해 당사자간 정하면 되고, 양도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관련법과 시장

상황상 과도한 부분(우월적 지위 남용 등)은 관련법에 의한 제재가 있어야 할 것

같다.”(지상파 B).

“영상콘텐츠의 저작권은 권리처리의 복잡성 때문에 한쪽으로 집중시키되, 수익

은 기여도에 따라 합리적으로 분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도 이러한 원칙 아

래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간에 합리적인 수익 분배가 되도록 협의하고 있다. 기본

적으로 저작권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거래의 대상’이

다. 거래의 일방인 방송사로 하여금 협상의 원칙이나 기준을 공개하라고 요구하

는 것은 시장경제원리에 반한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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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율적인 계약에 의해 이루어지면 된다.”(지상파 A).

“제작사와 방송사의 자율적 계약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방송사가 소

유할 경우 보상이 제작사에게 지불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방송학자 C).

“방송사의 저작권 소유는 저작권 양도에 관한 합리적 비용의 지불이 전제돼야

하며 외주제작 형태에 따라 저작권 소유 주체가 결정되어야 한다. 또한, 제작자

의 역량부족으로 2차 저작물 또는 부가판권 유통에 관해 협력은 당연하나, 방송

사 또는 방송사 자회사가 유통의 주체가 되는 것이 당연시 될 수는 없다.”(대형

제작사 A).

“드라마 부분은 저작권에 대한 배분 및 양도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교양,

오락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는 전무하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독립제작사 A).

“외주제작 방식을 고려하여 저작권 배분 및 양도가 이루어져야 한다. 즉 완전

외주와 완전 주문제작을 양극으로 하여 방송사와 제작사의 참여정도에 따라 배

분이 이루어져야 한다.”(방송학자 A).

“제작 주체에게 저작권 분배는 이뤄져야 한다. 재방송시 작가와 연기자는 추가

작가(출연)료가 지급됨에도 제작 주체에게는 어떠한 수익 배분도 취하지 않고 있

다.”(독립제작사 B).

“표준계약서를 도입해 기여도에 따른 저작권 배분 및 양도 시스템 도입이 필요

하다.”(전문연구원).

4) 외주인정 기준과 범위 설정

어떤 프로그램을 외주제작물로 인정하는가? 외주제작정책 초기에는 ‘무늬만 외

주’인 프로그램, 지상파방송사의 특수관계자를 활용하여 외주편성비율을 편법으로

채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했다. 또한 PD파견제, 하청에 의한 재하청 등 외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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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을 어느 수준, 어느 정도, 어떤 방식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기

준과 근거가 없었다. 사실 외주인정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제작비, 저작권 분배와

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해당사자간 견해차는 크다.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를 통해 살펴보면, 독립제작사에 의해 어떤 방식으로든 제작되었으면

외주제작비율에 포함되는 것은 공통된 의견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인정기준을

명확하게 수립되지 못함으로 인해 시장상황이 왜곡되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외주인정기준으로 외주제작 형태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 속에서 단순하청제작은 외주제작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도 제기

되었고, 다른 한편에서는 지상파 방송사가 비용을 부담한 경우는 외주제작물로

바라봐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다.

“외주사와 결합하여 제작하는 것은 부분적이라도 (외주로) 인정해야 한다.”(대

형제작사 B).

“외주제작사가 방송사의 프로그램을 전체적이건 부분적으로 제작해 방송사의

지출이 이루어졌다면 모두 외주제작 비율에 포함시켜도 될 것이다.”(지상파 A).

“외주인정기준은 제작형태(완전 외주형, 공동제작형, 부분외주형, 단순 하도급

형)에 따라 설정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대형제작사 A).

“2000년대 초반부터는 인정기준이 만들어졌어야 현재의 시장상황보다 훨씬 진

화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인정기준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다.”(방송학자

B).

“완전 외주제작, 단순 하청, 외주제작 참여, 공동 외주제작 등 제작참여에 대해

서는 포괄적으로 인정해야 한다.”(독립제작사 A).

“완전 주문형 제작물은 사실상 외주로 보기 어렵다. 이는 단지 하청제작형태에

불과하기 때문이고, 실제로도 외주제작비율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래이기 때문이

다.”(방송학자 A).

“외주 제작 비율을 높이기보다는 현재의 외주 제작행태의 왜곡을 줄이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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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필요하다. 이를 위해 외주제작 인정 기준을 분명히 하는 것은 필요하다. 현재

의 각종 편법적 외주제작의 행태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방송학자 C).

결국 외주인정기준은 외주제작비율 산출을 위한 기본 데이터이기도 하지만, 제

작물에 대한 가치 및 권리 배분과도 맞물린다. 외주인정기준으로 공통적으로 제

기된 입장은 외주제작 형태에 따라 외주인정기준을 산출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구체적으로는 기획력, 투자리스크 분담 정도, 연출, 작가, 주요 출연진 등 주요 제

작 요소의 투입정도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으로는 프로그램 제작과

무관한 요소를 외주프로그램 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

됐다.

“기획력과 투자 리스크 분담을 중심에 두고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독

립제작사 B).

“연출, 작가, 주요 출연진 등 주요 제작 요소 투입의 정도로 외주 제작을 인정

하는 기준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전문연구원).

“외주제작사의 제작 능력 제고 및 이를 통한 외주제작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주요 역할이 외주사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프로그램 광고, 협찬 수주, 재정

관리 등과 같이 프로그램 제작 능력과 무관한 요소를 외주사가 담당하였다는 이

유로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변호사).

지상파 관계자들의 경우 일률적인 기준 적용이 어렵다는 점에서 규제당국인 방

송통신위원회가 기준과 근거를 마련해야 하지만, 외주인정기준을 적용하고 판단

하는데 과도한 행정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들의 입장은 기

준의 설정, 판단 등의 과정에서 자의성이 발생하거나, 과도한 부담이 발생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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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발주처와 제작사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방통위가 다양한 사례를 분

석하여 기획/제작/편성/유통의 주체가 누구이고, 참여 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분석

하여 설정할 필요가 있다.”(지상파 B).

“외주제작물은 장르별, 프로그램별로 제작비용 및 지급방법이 다양하여 일률적

인 기준으로 외주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무리다. 또한 방송사와 규제당국 모두 기

준 준수 여부의 판단을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우려된다.”(지상

파 C).

5) 외주제작사 선정절차 명문화

독립제작사로부터 외주제작 정책 초기부터 제기된 불만사항은 ‘무늬만 외주’인

경우, 특수 관계자(전직 종사자, 자회사)가 인맥과 정실로 프로그램 제작을 수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었다. 즉, 외주제작사 선정과정에서의 불투명

성, 불합리성은 결국 독립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간의 불투명한 거래행위로 이어

져 부당,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하게 된 요인 가운데 하나라는 지적이었다. 하

지만, 지상파 방송사측에서는 검증된 제작사를 선호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 요인,

계약 및 거래의 자유, 나름대로 합리적인 선정절차의 운영 등을 들어 독립제작사

의 입장에 반대해왔다.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

해 응답자들의 견해를 수렴한 결과, 지상파 종사자 등은 외주제작사 선정과정 및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져야 할 사적 계약의 문제라는 인식을 보였다.

“외주제작사 선정은 자유의지이다.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정해진 절차를 밟았

는지 등은 내부 문제이다. 이런 차원에서 외주제작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든 이

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책임을 묻고, 문제를 발생시킨 외주제작사는 명백한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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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을 받게 하는 사후 조치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철저하게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

다.”(방송학자 B).

“대부분 방송사에서는 자체 기준에 따라 선정하고 있다. 방통위에서 외주제작

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는 선에서 명문화하는 것

이 최선이다.”(지상파 B).

“시장 논리에 맡겨야 한다.”(대형제작사 B).

“외주제작사 선정 또한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율적 거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지상파 A).

“이해당사자의 거래행위이다.”(방송학자 A).

사적 거래행위이긴 하지만, 공정한 경쟁구도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상당수였는데, 이들은 선정과정 및 시스템의 자의성, 불투명성 등으로 인해 기회

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정책당국이 선정절차나 기

준에 관한 가이드라인이나, 특수 관계자 제한 규정, 부적격 제작사 퇴출 및 진입

제한 규정 등을 둘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특수 관계자(전직 제작자, 관련 업체 등) 제한 규정은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해

당 지상파 출신 제작자의 외주수주 제한 기간 및 제한 규모 등을 명시해야 한다

다.”(방송학자 A).

“제작 능력을 중심으로 한 공정한 방법에 의하여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선정절

차나 기준 등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변호사).

“시장을 교란하는 부적격 외주제작사의 퇴출과 진입 제한을 위해 일정 조건을

구비한 외주제작사에게만 프로그램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지상파 C).

“외주 제작사 선정 절차는 공정 경쟁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

현재는 외주제작 방법 및 외주제작사 선정과 관련해 많은 편법이 존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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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일정정도의 개입은 필요하며, 공정 경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방

송학자 C).

“기본적으로는 기획안 공모를 통해 선정하나, 무의미하다. 공정한 판단 기준 등

으로 신생 외주제작사도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독립제작사 A).

“지상파에서 외주 제작사 선정시 제대로 된 업체 실사 한번 없이 진행되고 있

다. 기본 소양이 부족한 제작사(출연료 및 스텝비 미지급, 배임/횡령/주가 조작

관련 등)의 시장진입을 막는 주체들의 합의 또는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독립

제작사 B).

“외주제작사를 선정하는 절차 공개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일본 사례 참고).”

(전문연구원)

6)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표준계약서 작성은 ‘갑’과 ‘을’의 거래와 관련한 사항을 상호간에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행동할 것을 명문화하는 작업이다. 거래관계를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에도 계약서는 작성되어 왔다. 문제는 우월적 지위 혹은, 이면계약이나 특약

사항으로 인해 일방의 피해를 감수하게끔 하는 요소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

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수 년 동안 ‘표준계약서’제정과 관련한 논의가 제

기되어 왔다. (구)방송위원회는 권고사항이긴 하지만, ‘표준제작 가이드라인’가 발

표되기도 했다. 이러한 논의와 시도에 대해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한 결과를 정

리하면 거래관행을 공정하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계

약 및 거래의 특수성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입장이 대립됐다. 표준계

약서 작성 의무화는 공정 거래, 책임소재의 명확화, 공정계약 차원에서 필요하

다는 입장은 제작사들과 방송학자들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는 외주제작 시장의 공정한 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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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간접적인 제도로서 반드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됨.”(변호사).

“외주제작을 포함해서 모든 사안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업무의

효율화 제고 및 문제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킨다는 점에서 바람직합니다. 따라서

방통위가 표준계약서(안)을 제시하고 참고토록 안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

다.”(지상파 B).

“표준계약서가 100%로 일수는 없지만, 공정거래법에 의한 표준적 계약서가 가

이드가 되어 계약당사자간 수정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대형제

작사 A).

“표준계약서는 의무화 하여 건전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공식

적인 거래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수 있다.”(방송학자 A).

“스텝들의 구성 및 처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독립제작사

A).

“현재 지상파와 제작사 간의 계약서는 완전한 불공정 계약이다. 표준계약서 작

성 의무화는 절실하다.”(독립제작사 B).

표준계약서 의무화가 실효성을 갖기 어려운 점도 함께 지적됐다. 이면계약의

문제나, 특약 사항의 문제를 고려한다면, 유연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외주인증제도와 같이 제작 주체에 따른 권리 구분의 원칙을 정해진다면, 이

를 담보하는 표준계약서가 유의미할 것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표준계약서는 의미 있는 일이다. 문제는 기업 간 합의에 의한 계약관행을 어

떻게 제재할 것이냐이다. 표준계약서이외에 거래 당사자들의 이권에 관한 부분은

이면계약, 특약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표준계약서에 이러한 내용을 담고자 한다

면 지상파나 제작사나 합의에 이르기가 어렵게 되고, 이들 조항들을 뺀 표준계약

서를 만들면 효력이 떨어지게 된다. 외주인증제도를 확실하게 적용하고, 권리 구

분의 원칙을 정한다면, 제작 관행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현재의 계약관행으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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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문제 없을 것이다.”(방송학자 B).

“완전 외주, 부분 외주, 단순 하청 등 다양한 방송프로그램 제작 형태가 존재하

는 상황에서 표준계약서의 일괄 적용이 어려우나 외주 정책의 정책 목적인 외주

제작 활성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 저작권 확보 등을 명확히 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작성의 의무화가 필요하다.”(전문연구원).

반면에 지상파 방송 종사자 등은 표준계약서 의무화가 실효성이 떨어지고, 자

율성을 제한하므로 실익이 크지 않다는 입장을 제기했다. 즉, 일률적으로 적용하

기 어렵고, 사적 거래의 영역에 정책적 개입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표준계약서만을 준용토록 하는 것은 사업의 융통성 및 자율성을 제한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지상파 B).

“계약은 근본적으로 지상파와 외주제작사간 건별 협의가 필요한 사적 거래의

영역으로 일률적으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야 한다.”(지

상파 C).

“표준 계약서는 작성하되 프로젝트에 맞게 자율권이 부여돼야 한다.”(대형제작

사 B).

“표준계약서는 외주제작사와 방송사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약할 수 있으므로 굳

이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지상파 A).

“표준 계약서의 필요성과 도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표준 계약서

에서 다루는 범위와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 간에 많은 이견이 있을 듯하

다. 표준계약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그 범위와 내용에 대한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방송학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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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작비 산정 및 지급 개선 방안

1) 제작비 책정 개선 방안

방송프로그램 제작산업은 많은 인력이 투입되는 노동집약적 산업이다. 또한 창

의적이고 혁신적인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본과 기술이 녹아들어가

야 한다. 일반 산업과 같이 투입 대비 산출의 개념이 적용되지 않으며, 노하우와

역량을 갖춘 인적 자본에의 의존도가 높은 영역이다. 이렇다 보니 프로그램 제작

산업 내에서 재원의 배분과 할당, 책정은 많은 논란과 논쟁이 벌어져 왔다. 제작

비 책정 및 산정 기준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영

화계처럼 표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 최소쿼터제나 출연료 상한제의 도입,

제작비 산출내역 분석을 통해 제작비 현실화 방안 등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개진됐다.

“영화계는 관련기관들과의 협의로 제작비 표준안이 마련되어 있다. 방송분야도

무분별한 출연료상승으로 인한 합리적인 제작비 책정이 어려우므로 표준안이 마

련되어야 한다. 또한 단가 경쟁력이 아닌 퀄리티가 우선되는 경쟁 환경이 조성되

어야 한다.”(대형제작사 B).

“제작비 최소 쿼터제 도입이 바람직 할 듯싶다. 시청률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프로그램의 조기폐지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

하다.”(독립제작사 A)

“과거 2-3년 동안의 인하우스 제작과 외주제작의 제작비 산출 내역의 평균 등

으로부터 표준제작비를 산출하여 제작비의 현실화 마련이 필요하다.”(전문연구

원).

“제작에 관한 각 항목별 합리적인 제작비책정은 필요하다다. 출연료 상한제(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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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리캡제도, 출연료 실링제도), 작가료 등은 현실성이 떨어지더라도 필요하다.”(대

형제작사 A).

하지만, 프로그램 제작산업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 제작비를 제도

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표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비율 등 지급 기준의 책정, 과도한 출연료 및 작가료

의 제한 등이 필요하다는데는 동의하는 입장이었다.

“교양, 예능 장르는 포맷이 정해지면 표준제작비 산정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드라마 장르는 개별 사례마다 다르다. 또한 제작사 기획일 때와 방송사 기획일

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급 문제는 필요에 따라 선지급 비율과 방송 완료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을 완료하는 기준 등을 제시하는 것은 의미있다고 생

각한다.”(방송학자 B).

“원칙적으로 합리적인 제작비 책정에 대해서는 동의한다. 제작비 대비 일부 배

우의 출연료 및 주요 작가의 작가료가 과다한 면이 있다. 하지만, 이를 제도적으

로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가능한지 의심스럽다. 또한 가장 큰 문

제는 전체 제작비에 대한 체계적 계산을 담당하는 주체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정

보를 구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작비 산정의 책임을 누구에게 부여하는가도 문

제다.”(방송학자 C)

“제작비 책정이 ‘합리적’이지 않아 외주제작사가 ‘상생’할 수 없다는 것은 외주

제작사 일방의 주장이다. 어떠한 감독기관도 없는 외주제작사의 불투명한 회계처

리와 머니 게임 등 외주사의 도덕적 해이 현상이 외주제작사 파산의 가장 큰 원

인이다. 중요한 것은 외주제작사 비용 지출의 투명성 확보이다. 출연료 상한제

등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합의로 제3자인 연예인들의 권리는 제한하자는

것인데 그 실효성 자체가 의문시된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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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비 산정 이전에 저작권의 분배, 광고 수익의 분배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외주제작사가 제작비의 보존만을 지상파에 기대하는 시기는 지났다고 본

다.”(독립제작사 B).

“제작비 부분의 명세(소요내역 및 그 비용)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 당사자간 불

신의 뿌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출연료가 제작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출연료를 제한하는 것은 자칫 스타시스템에 기반한 현 시스템의 붕괴

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출연료 상한제도를 도입하더라도 러닝개런티처

럼 추가 수익 발생시 그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출연자와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지상파 B).

제작비책정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제작비를 시청률과 연동

시키거나, 과다한 협찬을 유도하는 것 등을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지상파 방

송사와 제작사간의 불평등한 관계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고

보았다.

“제작비를 시청률에 연동시키거나 협찬을 통하여 제작비를 조달하게 하는 것은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외주제작사가 제작능력을 육성하는데 실질적인 장

애요인으로 작용한다.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대하여 협찬을 통한 제작비 조달

을 강제하는 등과 같은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행위 등으로 규율하여 법령을 통

하여 규제할 필요가 있다.”(변호사).

“문제는 현재 방송사와 제작사의 불균등한 관계에서 파생된 것이다. 원칙적으

로 개선방안에 동감하나, 근본원인의 치유에는 미흡하다”(방송학자 A).

“현재 우리나라의 외주제작은 미국이나 서구처럼 완전한 외주라기보다는 방송

사의 시설과 제작 인력 등을 활용하여 마치 하청업체처럼 존재하고 있다.”(지상

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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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

영국의 BBC가 채택하고 있는 표준제작비의 경우 제작 요소비용에 대한 범위

화 작업을 통해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용직,

비정규직 스탭의 경우 열악한 환경에서 저임금 구조가 지속되고 있고, 반면에 주

연급 배우, 작가료, 연출료의 비중은 날로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프로그

램 품질과 경쟁력은 주요 제작 요소만으로 달성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각 요소별,

인력별 제작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지적은 적지 않게 제기되어 왔다. 특히

장르별, 제작 파트별 연 평균 비용을 산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전문가들의 입장과 견해를 살펴보았다.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 제정

은 투명성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최저 인건비 형식으로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

았다. 다만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특성상, 출연료나 연출료보다는 스탭의 비용으

로 한정시킬 필요가 있으며, 투입비용과 품질과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과도한 제

약은 삼가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은 최저임금 산출과

같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 제기됐다.

“충분히 검토해볼 만한 대안이다. 다만, 방송콘텐츠의 경우 CG 등 투입 비용만

큼 상응하는 품질의 영상물이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계적 적용은 어려울 듯

싶다.”(지상파 B).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은 필요하다. 어떤 산업이든 시세에 의해 가격이 형성

되어 있는바,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은 산정이 가능하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이

익단체들이 관여되지 않은 공기관 또는 외부기관의 정기적인 조사를 통해 현실

적인 비용의 변동에 대비하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대형제작사 A).

“BBC와 같은 방식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하다. 미국의 경우는 출연자, 작가,

제작 스태프의 조합과 제작사의 협의에 의해서 최저 인건비를 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방송학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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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의 의견은 각자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는데, 과연 표준화

된 제작비를 산정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문에서부터 콘텐츠 산업

특성상 오히려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 인건비항목중에서 제한적으로만

적용 가능하다는 점과 가격 담합이 성공적인 사례가 없었다는 점도 지적됐다.

“표준제작비를 산정할 수 있다면 이를 기준으로 분담 비율 등을 규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으나, 현실적인 표준제작비를 도출하는 것이 가능한지는 매우 회

의적이다.”(변호사).

“표준 제작비의 산정 작업은 필요하다. 하지만, 콘텐츠 산업의 특성상 획일화된

산정 작업은 오히려 질적 저하를 가져오리라 보여진다.”(독립제작사 B).

“인건비 항목 중에서 스텝비용은 산정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연료와 연출료 등

은 어렵다. 방송사 간 담합가격 책정이 한 번도 성공해본 적이 없다. 다만 교양,

예능 프로그램은 표준제작비 산출과 적용이 용이해 보인다. 지금 우리 제작환경

에서 표준제작비 산정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만 미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하다.”(방송학자 B).

“제작비 산정은 인건비보다 프로그램의 성격(내용)에 좌우되기 때문에 인건비

를 기준으로 산출하는데는 문제가 있다.”(독립제작사 A).

“실제로 제작비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내역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현

실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도입의 의의가 있다고 판

단된다.”(전문연구원).

프로그램제작비 산정의 예로 BBC의 경우를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의견도 제기되었는데, BBC의 제작관련 지급 규정은 외주사를 위한 제작비 책정

이 아니라, 자체제작에 과도한 비용을 투입하지 말라는 규정이며, 국내 방송산업

과는 구조와 특성이 다른데, 무비판적으로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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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BBC처럼 KBS 역시 제작 관련 비용 지급 규정이 있고, 이러한 규정에

기초해 외주제작에 허용할 수 있는 예산과 범위를 합리적으로 통제하고 있다. 그

리고 BBC의 제작비 가이드라인은 자사에서 과도한 비용이 제작비에 쓰이지 않도

록 통제하는 것이지, 방통위처럼 외주제작사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결코

아니다.”(지상파 A).

“BBC는 장르가 비교적 단순해 실제 적용이 용이했다. 우리는 표준제작비 가이

드라인을 마련하되 프로그램, 장르, 제작기간 등을 고려해야 적용이 가능할 것이

다.”(대형제작사B).

외주제작과 자체제작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다는 점, 외주제작물 거래 대가를

제작비로만 한정하는 점 때문에 부정적인 견해도 제기됐다. 즉, 제작비 앙등의

원인은 무분별한 외주제작사의 난립과 가격경쟁때문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최저인건비 산정은 출연료 상한제 등과 같은 제도와 함께 추진돼야 실효성이 있

다는 지적이었다.

“자체제작과 외주제작의 제작비는 동일해야 하나, 현재 방송사와 제작사의 제

작에 참여비율은 매우 다양하다. 특히 방송사의 PD 파견 등 비공식적인 참여도

실질적인 참여에 속한다는 점들을 고려해야 한다.”(방송학자 A).

“외주제작물 거래 대가를 제작비로 보는 것은 지극히 단편적인 접근이며, 이것

이 유효한 외주제작 형태는 ‘하도급형 외주제작’밖에 없다. 과도한 외주의무비율

과 차별적 협찬고지로 인해 무분별하게 외주제작사가 난립하게 됐기 때문이며,

과도한 경쟁으로 스타급 연기자, 작가 등 요소시장의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이다.

가이드라인으로 최저인건비를 산정하는 방안이 출연료 상한제 등과 함께 추진되

지 않는다면, 비용을 현재보다 높일 뿐이며, 이는 지상파의 희생을 강요하고 외주

제작사의 모럴해저드를 방치하여 콘텐츠 산업을 퇴행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

성이 크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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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저작권 확보 및 행사 개선 방안

저작권 확보 및 행사는 일차적 수익확보뿐만 아니라, 향후 지속적으로 수익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프로그램 제작 주체 모두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는 분

야이다. 조사 대상자에게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저작권은 무엇인가 알아보

았다. 1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경우는 저작권 전체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

라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2순위로 주로 언급된 저작권 확보 방안은 케이블, 위

성, IPTV 등 유료 TV 방영권과 계열 PP 방영권, 해외 판매권(방영권, 복제 배포

권), 아시아 판매권이었다. 3순위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경우는 해외 판매권과

인터넷 전송권, 2차적 저작물의 작성권 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저작권 전체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확보하고자 하는 저작권이 유료 TV 방영권이 일차적이었고,

해외 판매권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저작권으로 나타났다. 드라마 제작의

경우는 해외 판매권 등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며, 교양장르는 유료 TV 방영권

이 높았다.

“저작권 확보 없이는 콘텐츠를 통한 수익 창출의 다변화 뿐만 아니라 제작사

존립이 힘들다. 앞으로는 라이브러리 확보가 제작사의 존망을 좌우할 것이다.”(독

립제작사 B).

“영상콘텐츠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지상파 방송사가 포괄적

으로 저작권을 확보하는 것이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다고 본다.”(지상파

C).

“방송콘텐츠는 고위험-고수익 사업이므로 기획 및 제작비(의 상당부분)를 부담

하는 발주사로서는 가능한 저작권 전체를 확보해야 한다.”(지상파 B).

“가장 우선 되야 하는 것은 저작권 전체이다. 위 나열된 각각의 항목은 저작권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바, 외주인정기준에 따른 저작권 권리행사가 최우선이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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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한다.”(대형제작사 A).

“킬러콘텐츠도 저작권 전체를 가지고 있어야 부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지

상파 A).

“아시아에 판매할 권리가 있어야 겨울연가와 같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한 계열PP나 인터넷 VOD 권리를 가지고 있어야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확보

할 수 있다.”(지상파 A).

“프로그램의 장르에 따라 우선되는 저작권의 중요도가 다르다.”(독립제작사 A).

“(저작권)분야는 상황에 따른 협의가 가능하므로 실질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에 대한 저작권 분배 시스템의 정착이 중요하다.”(전문연구원).

“외주인증과 관련된 저작권 문제는 단계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이라도 당장 정해진 원칙대로 지켜나가면서 경우에 따른 당사자 간 협의에 따라

양도하는 방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작권은 창작자에게 부여되는 것이므로

외주나 자체제작 방식에 따라 원저작권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그렇게 정하고 나면, 권리 배분방식에 대한

양해와 합의가 가능하다고 판단한다.”(방송학자 B).

“2차 유통 및 해외 판매가 활발해 질수록 저작권 전체를 확보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일부 방영권만을 구입하는 경우, 계열 PP 방영권 및 국내 유료 채

널 방영권에 대해 우선 중점을 두는 것으로 알고 있다.”(방송학자 C).

“콘텐츠시장의 추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위 제시사항 중에서 순위를

선택하기가 쉽지 않다. 또 프로그램 장르별로 시장의 창구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언급하기도 어렵다. 프로그램의 창구효과 및 시장가치의 흐름을 고려

할 때, 케이블, 위성 등 유료방영권, 계열 PP방영권, 해외 판매권 순이다.”(방송학

자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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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외주 인정기준 개선 방안

1) 외주 프로그램 인정기준

외주인정기준, 공급기준 등의 둘러싸고 갈등이 지속되면서 이경재의원은 2009

년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방송 산업에서의 합리적인 외주제작

의 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공급 기준을 마련하는

등 외주제작과 관련된 제도적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방송 콘텐츠 제작과 관련된

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외주인정기

준은 프로그램 제작요소(기획, 연출, 작가, 재원) 투입 정도를 기반으로 인정기준

을 산정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다. 또한 제작 형태(완전 외주형, 공동제작형, 부

분외주형, 단순하도급형)에 따라 외주제작 비율 산정근거나 저작권 귀속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도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알아본 결과 외주인정기준의 현실성에 대한 의견과 함께 외주인정기준의 도입에

대한 목적과 목표가 각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주인정기준을 구체화, 명문화하는데 있어 기획 등 지금까지 주목받지 못했거

나, 구분이 모호했던 부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개진됐다. 또한 제작

형태를 구분하는 요소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한 적용과 운

영에서 과도하게 세밀한 규정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결국 외주판정위

원회와 같은 조직이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작 형태에 따라 구분짓기는 어려움이 있으며, 형태상으로 구분되도 업무상

으로 제작형태의 차이를 두기 어렵다.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획이므

로 기획에 대한 평가(인정)를 어떻게 하는가가 중요하다.”(독립제작사 A).

“외주인정 기준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다만 이를 법으로 다 규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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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편법들이 나올 것을 예상해야 한다. 양 당사자가 모두 원하는 외주제도가 아

닌 한.”(방송학자 A).

“외주 인정 기준 세분화는 필요하며 이에 따라 외주제작 비율 산정을 달리하는

것은 동의한다. 다만, 아무리 계량적으로 세분화하여도 규정만으로 정확한 평가

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다. 판정위원회를 통해 질적인 평가가 있어야

할 것이다.”(방송학자 C).

“외주인정기준의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다.”(전문연구원).

“외주인증원칙을 정하는 유일한 기준은 ‘기획안이 누구 것이냐?’, ‘누가 제작하

느냐?’이다. 이에 따라 자체제작, 외주제작, 공동제작으로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방송학자 B).

“외주인정기준은 제작형태(완전 외주형, 공동제작형, 부분외주형, 단순 하도급

형)에 따라 외주제작 비율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제작형태 판단은 기획,

제작 주체와 방송사의 계약에 근거해야 한다.”(대형제작사 A).

외주인정기준을 제도화하는 것에 반발하는 입장도 적지 않았는데, 방송사와 외

주제작사의 자율적 거래사항이며, 다양한 제작 방식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 프로그램마다 일일이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는 입장을 보였

다. 또한 규정을 강화하다 보면, 새로운 제작형태의 시도와 변화를 추구하는 외

주제작사의 진입을 가로막는 과잉규제가 될 것이라는 진단도 있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율적 거래로 해결되어야지, 규제기관이 법 제도로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지상파 A).

“제작 결합 방식은 시대에 따라 계속 진화할 것이고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프로젝트별로 개별 평가하고 합의해야 할 사항이다.”(대형제작사 B).

“외주제작물의 제작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에 인력, 시설, 재원 등의 분담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분화되어 있으며, 외주제작사 간에도 리스크 분산을 위해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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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을 분담하는 등 다양한 시도와 변화가 이뤄지고 있다.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외주인정기준이 과도하게 규정될 경우, 자칫 새로운 제작형태의 시도와 변화를

막고 신생 외주제작사의 시장 진입을 차단하는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상파 C).

외주인정기준을 설정하는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입장에 따라 차이가 나

타났다. 기획 및 제작 주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권리

관계를 포섭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권리관계의 귀속 여부보다는 외주제작 비

율 산정 근거로만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됐다. 외주인정기준에 따라 저작

권을 연계시키는 방안은 외주인정기준을 운영하는 주요한 논리로 작용할 수 있

다. 하지만, 견해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견해도 적지 않았다.

“저작권과 외주인정기준을 연계시켜야 한다.”(전문연구원).

“저작권 문제 때문에 인정기준이 문제가 된다면 더욱 단순한 구분법이 바람직

하다. 제작형태가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이를 세분하여 인증하기 시작하는 순간,

권리는 나누어지지 않게 될 것이다.”(방송학자 B).

“지상파의 최대 수익원이자 프로그램 성공의 바로미터인 광고에 대한 분배 논

의가 없다면, 그 논의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독립제작사 B).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한 것이라면 필요하다. 다만, 외주제작 편성비율을 판단

하기 위해 외주인정기준을 제정하는 것이라면 불요불급하지 않다.”(지상파 B).

저작권 귀속여부는 재산권 분배에 관한 사항이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할 경우에

만 법이 개입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외주인정기준을 저작권과 연계시켜서는 안된

다는 입장도 있었다. 이러한 입장은 외주인정기준 제도화에 반발하는 입장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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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귀속 여부는 기본적으로 재산권 분배에 관한 사항으로서 계약에 의하

여 결정할 문제이므로 귀속 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에만 법이 개입해야

한다. 제작형태를 기준으로 저작권 귀속을 사전적, 일률적으로 정하는 방안은 회

의적이다. 반면, 외주제작 비율 산정근거를 제작 형태에 따라 규율하는 것은 찬

성한다.”(변호사).

외주인정기준을 도출하기 위해 제작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여부, 재무적 요

인(제작비 및 저작권)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 여부, 편성 요인을 반영한 가중치

부여 여부에 대해 전문가들에게 가중치 부여가 필요한 항목이 무엇인가를 전부

체크하는 방식으로 가중치 부여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았다. 12명의 응답자 가운

데 2명은 가중치 부여가 가질 수 있는 자의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아 총 10명의

의견을 수렴하였다<표 12>.

제작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여부는 제작유형과 제작진 참여 유형으로 구분하

여 살펴보았다. 제작 유형별로 살펴본 결과 외주사 완전 외주제작일 경우는 가중

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에 어떤 제작유형이라 해도 외주제작

사가 개입할 경우는 가중치를 부여한다는 입장도 소수의견이지만 존재했다. 제작

비 참여 유형에 따른 가중치 부여 여부는 외주제작사가 기획․제작을 담당하면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과 외주제작사가 연출과 제작을 담당하면 가중치

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다. 외주제작사가 촬영 및 제작을 하거나, 외

주제작사가 편집 및 제작을 담당할 경우에도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은

소수 의견이었으며, 촬영, 조명, 미술 영역에 대해서는 가중치 부여에 대해 동의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재무적 요인의 참여 정도에 따라 가중치 부여 여부를 알아본 결과 제작비 부담

률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한 가운데, 외주제작사에 대한

저작권 배분율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은 과반수였다. 다만, 제작

비의 외주사 집행 및 관리여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은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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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치 부여 항목

제작

형태

제작 유형

외주사 완전외주 제작 10

외주사 부분외주 제작 1

외주사 공동제작 제작 1

외주사 단순하청 제작 1

제작진

참여 유형

외주사 연출 제작 6

외주사 기획 제작 9

외주사 촬영 제작 1

외주사 조명 제작

외주사 미술 제작

외주사 오디오 제작

외주사 편집 제작 1

외주사 기타 제작

재무

제작비

유형

외주사 제작비 부담율 7

제작비의 외주사 집행 및 관리 3

수익배분 외주사에 대한 방송사의 권리(저작권) 분배율 5

편성

외주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여부 2

교양물 외주편성 2

오락물 외주편성

<표 4-2> 외주제작물 인정시 가중치 부여 요인

제작 종사자들의 의견으로 집계됐다. 이 결과는 최근 들어 도입․운영되고 있는

드라마제작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의 도입과 운영 경험이 일

정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편성 요인과 관련해서 가중치 부여 여부는 그다지 높은 선호를 받지 못했는데,

소수이긴 하지만, 외주프로그램 주시청시간대 편성과 교양물을 편성할 경우는 가

중치를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2) 외주판정위원회 설치

외주판정위원회는 외주인정기준을 판단하는 기구로 이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설치운영의 구성과 주체는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먼저 외

주인정기준 도입에 따라 외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할 외주 판정위원회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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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았다. 외주인정기준을 판단하고 제반 현안 및 문제점,

분쟁 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방송학자들을 중심으로 긍정적

인 답변이 제시됐다.

“계량적 평가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판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방

송학자 C).

“현 외주제도가 지속된다면, 너무 늦은 감이 있지만 좋은 방안이라고 본다.”(방

송학자 A).

“찬성한다. 외주인정과 관련된 권리문제뿐만 아니라, 제작산업에서 발생하는 모

든 문제들을 관리할 조직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방송 제작산업은 너무나 다양한

경우의 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000’으로는 모두 재단하기는 불가능하다. 사례

에 따라 특정 조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시장에 바람직한 신호를 보내는

순기능을 하게 되고, 이에 따라 시장이 자발적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해야 한다.”

(방송학자 B).

“외주 관련 분쟁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도입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변호사).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많은 기구들을 활용하는 것도 일 방편이다. 위원회의 필

요성은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독립제작사 B).

“외주인정기준이 명확하게 구분되고, 그로 인한 메리트, 디메리트에 대한 내용

이 정리되고, 저작권에 대한 양도와 확보 등의 문제가 우선이다.”(독립제작사 A).

“제작형태에 따라 외주인정기준이 달라진다. 또한 투자비율과 수입배분율의 기

준이 달라진다. 영화제작과 마찬가지로 제작사가 기획하고 제작한 프로그램을 방

송사가 선정하여 편성하고 방영하며, 그에 대한 수익을 배분받는 시장논리가 옳

다.”(대형제작사 A).

반면에 외주판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제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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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는데, 외주판정위원회가 분쟁조정을 담당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거한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저작권관

련 분쟁은 ‘한국저작권 위원회’가 있다는 점에서 별도의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건별로 외주판정위원회를 거치는 것은 무리다. 또한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

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통한 분쟁 조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

조정 불가능한 사안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 또는 관할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

결해야 한다.”(전문연구원).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올해 설립되었으며 저작권

법에 의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오래전부터 존재한다. 외주 관련 분쟁이 저작권

등 다양한 요소로 구성되느니 만큼 별도의 위원회 설치의 필요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지상파 B).

이러한 견해에서 한발 더 비판적인 입장은 지상파 종사자로부터 제기되었는데,

외주관련 분쟁 해결은 법으로 해결하면 되고, 외주인정기준 여부를 판단하는 조

직에 분쟁조정기능까지 담당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었다.

“외주 관련 분쟁이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가? 만약 제작비 지급 문제라면 일

반 법에서 해결되면 되고, 그 외 분쟁은 나오기 어렵다. 제작비 등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이견이 있을 경우 계약 자체가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에

분쟁이 나올 수 없다.”(지상파 A).

“외주‘판정’위원회는 외주제작물이 방통위가 제정하고자 하는 외주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조직인데, ‘분쟁 조정’ 기능까지 담당하는 것은 적절

하지 않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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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판정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이해당사자간 상이한 인식을 하고 있음

이 확인됐다. 즉, 외주제작물을 판정하는 역할만 담당하게끔 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제작물과 관련해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는 역할까지 부여할 것인지에 따라

외주판정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동의정도가 차이가 났다.

3) 외주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체

이해관계가 다르고 상호 대립적인 견해를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로서

외주판정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아니면 외주제작물에 대한 외주인정기준을 판

정하는 기구로서 외주 판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관련 법과 기구,

이해당사간의 의견을 좀더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외주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체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

향으로 범위를 좁혔다.

외주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 독립성,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해관계에 휩쓸리지 않고 콘텐츠산업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

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

“합리적인 운용을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중립성, 전문성 등이 담보돼야

한다.”(변호사).

“위원회 구성이 공정하고 실속있게 이루어졌으면 한다.”(방송학자 A).

“지상파와 제작사의 이해 관계에 따른 편가르기가 아닌, 콘텐츠 산업 전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청자 입장에서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조직이 되어야 할 것이

다.”(독립제작사 B).

반면에 외주판정위원회의 주체 및 구성 방식과 관련해서는 세가지로 의견이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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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졌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체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 방송산업 이해관계자들

로 구성, 기존 콘텐츠 분쟁조정위원회나 저작권위원회 활용으로 갈라졌다. 외주

제작 정책 추진 주체이고, 전문성, 권위 등을 감안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 주체가 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입장은 방송학자 등의 의견이었다. 하지만,

이들도 독립성,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위해 각계 대표를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외주판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주체는 현 제도상 방송통신위원회가 적합하다.

다만 ‘독립적 규제감독기구’가 전담해야 한다는 것을 고려하여, 구성 및 운영은

다양한 이해관련 집단의 직접적 추천이 바람직하다.”(방송학자 A).

“결정의 중립성, 전문성, 권위 등을 담보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구성 및

운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변호사).

“방통위가 주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외주사까지 방송법의 대상이기 때문

에. 운영은 방송 전문가, 방송 전문 교수, 법 전문가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방송학자 B).

“방통위에서 일차적 책임을 갖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 방송협회쪽 대표와 독립

제작사쪽 대표,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방송학자 C).

이해당사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

었다. 제작 주체 및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되고 독립적인 기구로 운영돼야 한다는

견해였다.

“정부 산하 기관이 아닌 방송산업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대형제작사 B).

“외주 판정과 분쟁 조정 업무를 담당하므로 위원 구성이나 운영 등은 별도로

검토돼야 한다.”(지상파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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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협회와 드라마제작사협회가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대형제작

사 A).

“지상파, 케이블PP, 종편, 위성, DMB 등 관련사와 외주사․학계 등으로 구성되

어야 하고, 운영은 구성원들이 합의한 별도 조직이어야 한다.”(대형제작사 B).

지상파 방송관계자들은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사안에 따라 조정하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조직을 설치 운영하는 것이 불필요하

며, 분쟁발생시 소송으로 해결되면 된다는 입장으로 기존 체계와 틀을 통해 운영

하는 것이 낫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기존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조정하면 될

것 같다.”(지상파 B).

“분쟁이 발생될 경우, ‘콘텐츠산업진흥법’에 의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을 통한 분쟁 조정이 효율적이고 바람직하다.”(전문연구원).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가 상호 동의하는 계약 하에 제작이 진행되었는데 분쟁이

발생된다면 그것은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일이다.”(지상파 A).

4) 외주인정 기준 평가 방식

외주인정기준을 판별하는 방식으로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가운에 어느

것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일반적으로 네거티브 방식은 규제

의 대상 및 요건을 특정하고 해당 대상 및 요건 이외에 대해서는 행위의 자유를

허용하는 것이며, 포지티브 방식은 허용되는 영역 및 요건만을 규정하고 일반적

으로 행위를 금지시키는 규제방식이다. 최근의 규제완화 정책은 네거티브 규제

로의 전환을 의미하지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규제 공백이라는 혼

란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포지티브 방식은 외주인정 기준 도입을 통해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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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산업에서 나타나는 기회주의적인 요소를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인식에

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됐다. 해석에 따른 모호성, 법적용 회피 요소의 통제, 제작

시장의 진출입 장벽으로 활용하는 점에서 포지티브 방식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

였다.

“포지티브 방식을 취하여야 한다. 네거티브 방식은 법이 문제되는 모든 경우를

상정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이와 같은 규정을 만드

는 것은 불가능하다. 네거티브 방식을 취하는 경우 향후 실제 법적용 과정에서

법의 취지를 훼손하면서 법의 적용은 회피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발생할 것이

다.”(변호사).

“포지티브방식. 권리 인정 문제이므로 인정되는 사항이 명확해야 한다. 네거티

브방식은 해석에 따라 인정과 불인정의 경계가 모호할 소지가 많다.”(대형제작사

B).

“포지티브 방식의 도입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은 가상 외주 등의 제작 형태를

배제하여 외주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포지티브 방식

을 도입하면 최소한의 주요 제작 요소를 주체적으로 투입하여 제작에 임할 수

있는, 무늬만 외주가 아닌 외주제작사 주체의 작품을 제작·편성할 수 있다. 그만

큼 외주제작 시장의 파행적인 형태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장기적으로

내실이 없는 외주제작사의 무분별한 시장 진입을 막고 건전한 외주제작 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전문연구원).

네거티브 방식은 외주제작 거래 행위의 현실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 선호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규제의 최소화, 유연한 규제, 최소 규제의 원칙, 독립제작사에

대한 메리트 부여, 거래 및 계약의 현실성 등을 감안할 때, 네거티브 방식으로 운

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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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사가 방송사와 어떠한 계약을 했다는 건 외주제작으로 인정될 사안이

분명 있기 때문이다.”(지상파 A).

“인증제라는 점에서 볼 때 네거티브 방식이 더 실효성이 있다. 외주제작물의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작사들에게 인식시키게 하는데 보다 효과적이라고 본

다.”(방송학자 A).

“네거티브 정책. 외주인정기준 마련은 외주사에 메리트를 주기 위한 정책이어

야 한다.”(독립제작사 A).

“제작 요소를 모두 계량적으로 세분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불인정되는 사항만

규정을 정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즉, 네거티브 방식이 더 현실적인 방법이

다.”(방송학자 C).

“외주제작사 보호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방식이 유리할 것 같다.”(지상파 B).

“외주인정기준 마련의 취지가 변칙적인 외주 관행을 뿌리 뽑는데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기준을 획일화하는 포지티브 방식보다는 외주제도 도입 취지에 반하는

편법적 제작형태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 생각한다.”(지상파

C).

“방송산업에 적용되는 규칙은 최소화할수록 시장에 긍정적이 된다. 규제가 많

으면 플레이어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이며 진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방송학자 B).

이와 달리 명확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보다는 제작 형태에 따른 구분법을 선

호하는 입장도 있었으며, 자체와 외주제작을 구분하는 요소를 엄밀하고 엄격하게

구분해 정책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다.

“방송사에서는 연출자와 스텝들이 자사 소속이고, 기획을 하는데 일정부분 기

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외주와 자체를 구분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은 아니라고 본다.”(방송학자 B).

“외주인정기준은 제작형태에 따른 구분이 옳다. 완전 외주형과 공동제작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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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제작으로, 부분외주형과 단순 하도급형은 외주제작물이 아닌 것으로 봐야 한

다.”(대형제작사 A).

5) 외주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외주인정기준의 도입 시 주시청시간대 편성 외주프로그램, 완전외주제작 프로

그램, 외주사 저작권 소유의 외주프로그램, 교양물의 외주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

해 외주편성비율 산정시 일정한 인센티브(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어떤

인식과 평가를 갖고 있는가를 알아보았다. 이 방안은 외주제작 정책으로 인해 지

상파 방송사의 편성권이 제한받는 현실에 대해 보상적 측면과 온전한 의미에서

의 외주제작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고안하는 과정에서 검토된 방

안이다. 즉, 지상파 방송사가 외주제작물을 편성함에 있어 주시청시간대, 완전외

주제작 프로그램, 외주사 저작권 소유의 프로그램, 교양물 프로그램 등에 대해 인

센티브를 주고, 완전 외주제작 형태를 권장하는 방안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현재의 비대칭규제적 외주제작 정책 운영의

개선방안으로 긍정적이라는 입장이 제기됐다.

“외주 편성 비율 자체는 큰 의미가 없으나, 가중치 적용은 부정적으로 볼 이유

가 없다.”(독립제작사 B).

“필요한 제도다. 다만 어떤 항목을 기준으로 하고, 가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는 면밀한 제도적 장치를 요한다.”(방송학자 A).

“프로그램의 다양성 확보, 외주제작사의 제작 능력 배양이라는 의무외주비율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 볼 때, 외주제작 프로그램 별로 가중치를 달리 부여하는

것은 합리적이다.”(변호사).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다소 상이한 견해를 피력했다.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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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학자 및 전문연구원은 외주제작사와 지상파 방송사들이 갖고 있는 입장을 동

시에 조정하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에서 제도적 장치 마련 차원에

서 저작권 프로그램 편성에 대한 가중치, 주 시청시간대 교양장르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필요하다가 보았다. 다만, 시청시간대 편성의 경우 교양장르가 아니라면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장르 구분에 대한 논란 등을 미리 고

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편성 확대를 위하여 특정 방송 프로그램

에 가중치를 줄 경우 외주제작사가 주요 저작권을 갖는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

우에 한하여 120~150%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전문연구원).

“지금 제작환경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교양을 제외하고는 외주의무비율 의미가

없어졌다. 교양도 외주 비율은 벌써 의미있는 정도로 증가했다. 다만, 프라임타임

대 교양 외주가 적은 것이 문제다. 따라서 “프라임타임에 편성되는 교양프로그램

중에서 00%는 외주제작으로 편성한다.”는 조항은 필요하다.”(방송학자 B).

“시간대에 따른 인센티브는 현재 드라마가 대부분 주요시간대에 편성되어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다. 완전 외주와 부분 외주에 따른 인센티브 차이는 제작 편

법을 줄인다는 측면에서 필요하다. 장르별 인센티브는 장르 구분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방송학자 C).

지상파 관계자들은 인센티브 부여에 대한 명확한 효과가 필요하다는 입장과 외

주 비율 인하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았는데, 이는 외주제작

정책이 지상파에 불리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가중

치 부여방안에 대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이 쉽지 않다

는 점에 대한 지적도 있었다. 외주제작비율에 대한 인증을 통해 의무비율 인하효

과를 낼 수 있는 간접적인 방안보다는 직접적으로 외주제작비율을 인하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116

“인센티브 부여를 통해 발주사에게 돌아가는 플러스 요인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 일방의 양보 및 손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정책이 장기적으로는 애초의 목

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지상파 B).

“외주제작물은 장르별로 제작형태가 매우 복잡다단하여 일률적 판별이 어렵다.

또한 외주비율에 임의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취지도 이해할 수 없다. 만일 지상파

편성규제 완화가 목적이라면, 실질적으로 의무비율 인하효과를 내는 방안 도입이

더 바람직하다.”(지상파 C).

6) 외주 프로그램 총량 점수제 도입방안 평가

외주인정기준 도입은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도출, 외주판정위원회, 외주인정기준

추진방식, 외주제작물에 대한 인센티브, 외주 프로그램 총량점수제 도입 등이 상

호 맞물려서 제안되고 있다. 특히 외주 프로그램 총량 점수제 등 외주인정기준

도입과 운영 결과의 총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과 평가

를 알아본 결과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경향이 많이 나타났다. 이들은 외주인정 기

준에 따라 외주 프로그램 총량 점수제 도입이 가져올 실익을 고려할 때, 지상파

방송사나, 독립제작사 모두에게 유리하지 않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

려했다. 사회적 합의하에 계량화된 점수를 산출하기 어려운 점, 인위적으로 계량

화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왜곡과 오류의 문제, 프로그램 제작과 정산, 편성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프로그램 제작이라는 작업이 갖는 창작의 속성

등을 감안할 때, 계량화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었다.

“인정 기준 세분화에 따른 외주제작 비율 산정을 달리하는 것은 동의한다. 다

만, 아무리 계량적으로 세분화해도 정확한 평가를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이

다.”(방송학자 C).

“일단 점수화하기 어렵다. 프로그램 제작을 계량화한다면, 제작주체들의 거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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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클 것이고, 권리확보가 목적인 방송사에서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자체제작

비율을 늘리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오히려 저작권 분쟁을 양산할 것이라 판단

된다.”(방송학자 B).

“개별 점수에 대한 비중 및 편성시간, 장르유형에 대한 점수배분 등을 어떻게

처리할지, 공정할지 의문이 든다.”(독립제작사 A).

“외주제작물은 다양한 형태여서 참여여부, 기여도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힘들다. 계량화하여 외주프로그램을 인정한다면, 편성시점에 해당 프로그램의 외

주정도를 판단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협찬고지, 간접광고, 제작비 부담 비율 등

은 방송이 종료되고 최종 정산을 했을 때 확정된다. 이를 기준으로 외주 여부가

판정된다면, 지상파는 법정 의무편성비율을 준수하는데 심각한 어려움을 맞게 될

것이다.”(지상파 C).

“외주 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음으로서 어떠한 유불리가 제작사에게 발생하는지

애매한 상황에서 총량점수제 도입에 대한 의견 개진은 무의미해 보인다.”(독립제

작사 B).

“부정적이다. 프로그램제작이 근본적으로 창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를

개별 점수화하고 계량화 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작업이라 판단된다.”(대형

제작사 B).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총량 점수제 도입 자체를 부정하지 않은 전문

가들도 계량화된 수치를 설정하는 것이 갖는 어려움, 총량점수제 도입의 목적에

대한 불명확성, 편성권을 제약할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도입에 대해서는 다소 유

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외주제도 취지에 좀 더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주계약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치

부여는 합리적인 조치로 보인다. 다만, 총점 등을 낮게 설정할 경우 어느 항목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프로그램이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등 제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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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또한 각 항목별 가중치나 외

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기 위한 총점을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인다.”

(변호사).

“외주 인정 총량점수제 도입의 목적과 사유가 명확해야 한다. 발주사에 대한

정책적 의무(부담)를 부과할 경우,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

다.”(지상파 B).

“동의한다. 다만 주시청시간대 편성은 방송사 고유의 권한이라 이를 강제하는

것은 월권이다. 아무리 외주정책이 중요해도 법에 보장된 편성권을 저촉해서는

안된다.”(방송학자 A).

6. 외주정책 개선방향과 원칙

우리나라 방송정책에서 외주제작정책만큼 긴 시간동안 집행된 정책은 거의 찾

아보기 어렵다. 특히 독립제작사에게 지상파 방송사에 프로그램 공급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방송법상 보장하고 있는 제작․편성권의 제약을 통해 방송프로그

램 제작산업의 외연을 확대시키는 정책이라는 점에서 지상파 방송사의 거센 저

항에도 불구하고 지속되어 왔다. 이제 20년이 넘는 정책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평가할 시점이 다가왔다. 비록 우리나라 정책 대부분이 이해관계자의

반발 등에 의해 일몰제 형식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계속 이어져 오는 경향이 많

았다. 외주제작정책 역시도 2000년 이후부터 제작비율에서부터 저작권, 계약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유통․거래 등 모든 부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과 대립관

계가 불거져오면서 정책당국이 사용가능한 정책수단이 그다지 많지 않은 상황이

이어져 오고 있다.

이 연구는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외주인정기준을 명확히 함으로

서 계약관계 및 거래시 발생해온 갈등과 대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인가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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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 위해 방송계, 제작업계, 방송학자 등을 중심으로 심층인터뷰를 실시했다. 외

주제작 정책 전반에 걸친 진단과 평가, 외주제작 정책 개선 방안으로서 외주인정

기준, 외주판정위원회, 외주 프로그램 총량제 등 업계 및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먼저 총론적인 입장에서 외주제작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외주제작사, 지상파

관계자, 방송전문가순으로 살펴보았다. 외주제작사 관계자들의 입장은 외주제작

사에 대한 인식 변화, 권리 보호 및 보장, 거래관행의 개선 등을 포함하여 다각도

로 접근해야만 개선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사실 이러한 개선이 이뤄지려

면 외주제작정책만의 개선으로는 쉽게 달성하기 어려운 점이 많지만, 프로그램

제작산업의 주체로서 인식․경험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제작 구조 및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첫 단추로 외주제작정책에서 불거진 문제점들을 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외주제작사=벤처기업 이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넘버원 제품 하나로 중소기업

으로 성장하듯이 글로벌시장에 통하는 콘텐츠 하나로 성공한 외주사의 롤 모델

이 나와 외주시장이 확대되는 게 바람직하다.”(대형제작사 B).

“질적인 콘텐츠 향상을 위해서 창의적인 작품개발을 하는 외주제작사는 외국처

럼 권리가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지상파 방송사와 외주제작사간의 합리

적인 공정거래가 개선돼야 한다. 현 상황이 지속되면 점차적으로 한류 시장이 위

축될 것이다.”(대형제작사 A).

“투자, 제작, 유통에 대한 제 주체들의 명확한 자리매김이 있어야 한다. 수익

대부분을 유통사가 가지는 현 방송 구조는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독립제작사 B).

“외주제도 개선 방향은 현실적인 제작비 산정과 장르별, 프로그램별 현실을 반

영한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나의 기준으로 수많은 프로그램을 평가하거나

제작 진행을 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다.”(독립제작사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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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지상파 방송사들은 매우 완고한 입장을 표명했다. 정책드라이브만으로

는 방송콘텐츠 시장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는 입장에서 현재의 지상파에

게만 부과되는 규제인 외주제작비율 등의 차별적인 정책의 개선(폐지)이 필요하

다는 입장이었고, 사적 계약을 존중하되, 과도하게 부당한 계약이나 거래 행위에

대해서만 감독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런 입장은 결국 지상파에게는 비대

칭 규제였고, 지상파의 희생을 통한 프로그램 제작 시장의 성장도 긍정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당국의 외주정책은 과도한 의무편성비율과 차별적 협찬고지에 의지해서 외주

제작사의 양적 팽창과 경쟁 과열을 낳았을 뿐,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질적 향상

은 이루지 못했다.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상파의 의무편성비율을 인하하고 협찬고

지의 차별성을 감소시켜 내실있는 외주제작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건전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지상파 C).

“큰 틀은 사적 자유계약을 존중하되, 사회정의와 통념에 반하는 이면계약서 등

의 작성과 시행을 제재하고, 현재 계약서 등 서면으로 이뤄지지 않는 거래에 대

해 감독하는 정도가 최선이리라 생각합니다.”(지상파 B).

“외주정책은 필요없는 정책이다. 장기적으로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당

사자인 외주제작사의 존재를 감안할 때, 영국처럼 25%로 줄여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지상파 A).

방송학자 및 전문가들의 견해는 두 이해관계자들과는 다소 다른 각도와 입장에

서 외주제작정책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외주제작 정책의 전면 재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 최소한의 기준과 원칙만을 제시해 시장의 기능을 존중

해야 한다는 지적, 편성비율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의 외주제작사에 대한 지원․

육성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 등이 제기됐으며, 현재의 거래관행 개선도 필요하다

는 입장도 있었다. 전문가집단들의 견해는 외주제작정책만으로는 더 이상 방송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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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램 제작시장을 성장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인식하에 두가지 방

식으로 개선책을 제시했는데, 현재의 외주제작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식의

일환으로 규정 및 제도의 정비작업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장

의 구조 및 시스템을 개선하는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눌 수 있었

다. 또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외주제작사를 내실있고 자생성있는 제작주체로 성

장․발전시키기 위해 제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 외주제작사 육성을 위하여 인정기준 및 표준계약서 작성 등과

같은 규정을 도입하는 것과 불공정 거래 관행 규제를 위한 직접 금지 규정의 도

입과 적용이 함께 이루어져야 바람직한 외주제작시장이 조성되고 외주제작사의

제작능력이 제고될 것이다.”(변호사).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원칙상 방송사 고유의 결정사안이다. 법적 외주비율정책

은 특정한 경우에 한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현 외주정책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외주정책이 없더라도 상업적 외주제작은 이미 활성화된 상태

이고, 오히려 이러한 현상이 너무 지나치지 않도록 逆 규제가 필요한 시기이다.

특히 지상파채널의 고품격, 양질의 프로그램 서비스를 위해서는 기존 정책이 심

각하게 재검토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논의는 주로 기존 외주정책을 고수하면

서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에 치중된 느낌이다.”(방송학자 A).

“외주제작비율은 ‘의미 없는’ 상황이 되었고, 향후에는 더욱 그럴 것이다. 제작

시장은 몇몇 주체들 간에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규제로 시장의

방향성을 잡을 수 없다. 플레이어들끼리 자발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며 시장이 진

화하기 위해서는 규칙은 최소화하여야 한다. 외주인증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규제성격의 기준을 만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누구의 기획안인가?’, ‘누가 만드는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체제작, 외주제작, (방

송사와 외주사 간) 공동제작으로 구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싶다. 제작비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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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산다는 의미이지, 프로그램과 함께 권리를 산다는 의미는 아니다. 연

출자, 작가, 기타 등등의 스텝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은 저작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라 제작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창의성’이라는 개념의 한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따라 외주인증은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방송학

자 B).

“개선은 필요하다. 하지만, 편성비율 확대 또는 제작비 제한 등 시장에 대한 직

접적 규제는 비현실적이며 바람직하지도 않다. 왜곡된 외주 제작행태를 정상화하

는 범위에서 최소규제의 원칙에서 접근이 필요하며, 외주제작사에 대한 지원 정

책을 통해 제작 능력 및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방송학자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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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외주제도 개선 및 외주활성화 방안
    

제 1절 외주제도 개선의 배경

                                                                 

지상파방송사업자 이외의 제작사가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이라고 해서 모두 외주

프로그램은 아니다. 전작제작, 공동제작, 단순하청 등 방송제작의 유형이 다양하

기 때문이다. 특히 단순하청을 형태로 제작되는 프로그램이나 특수관계의 형태로

지상파방송사의 자회사로 운영되는 지상파계열 프로덕션이 제작한 프로그램, 나

아가 지상파방송사들의 주도로 설립된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 제작한 프로그램

등은 지상파방송사가 직접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실제로는 지상파방

송가 주도적으로 제작한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하

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따라서 무엇이 외주제작프로그램

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요구된다.

현행 국내 방송법은 외주제작과 관련해 외주의무편성비율만을 정하고 있을 뿐

이외의 구체적인 사항은 미비된 채 운영되어 왔다. 최근 들어 방송법 개정으로

외주인정기준과 공급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고조되면서 관련 방송법 개

정이 추진됐지만 아직 방송법 개정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외주인정기준 및 공급기준의 도입과 관련해 가장 참고가 되는 국가는 영국이

다. 국내의 외주정책이 시행된 것은 1991년부터다. 영국이 외주정책을 시행한 것

역시 1990년이다. 즉, 거의 같은 시기에 영국과 한국에서 외주의무편성비율의 강

제와 같은 방식을 채택해 외주정책을 시작했다는 점과 외주정책의 기본적 골격

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특히 영국의 외주정책은 2003년 커뮤니케이션 제정을 통해 외주의무편성비율은

25%를 유지하면서 모든 방송사들이 독립제작사와 협의하여 시행규칙(Code of

Practice)을 작성하게 함으로써 외주정책의 법적 절차를 세분화했다는 점에서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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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외주인정기준과 공급기준의 제도적 도입에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영국의 외주정책 개선은 Ofcom 외주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이에 기초해

지상파방송사들은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우선 Ofcom이 제정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김대호, 2005).

첫째, 독립제작사와의 외주제작과 계약협상에 합리적인 타임테이블이 적용되어

야 한다. 방송사가 발표하는 시행규칙의 중요한 목표는 외주제작 과정에 명확하

고 투명한 절차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방송사는 시행규칙에 외부의

제작자들이 프로그램 기획안을 제안하면서부터의 모든 과정에 대해 각 단계별

소유시간과 정확한 과정, 담당부서 등을 명기하도록 규정했다. 이 때 각 장르별

특성에 따른 차이는 인정한다.

둘째, 독립제작사에게 외주제작을 맡길 때 방송저작권의 이용에 대해 명확히

해야 한다. Ofcom의 기본 입장은 제작사가 프로그램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

이다. 물론 방송사나 제3자에게 저작권을 양도하는 것은 가능하다. 따라서 방송

사는 시행규칙에 방송사가 독립제작사로부터 획득할 1차 저작권의 최소한의 사

항을 정의해 두어야 한다. 또한 방송사는 1차 저작권의 표준 기간을 시행규칙에

명시해야 한다. 방송사가 외주제작한 프로그램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1차 저

작권(초방과 몇 회의 재방 횟수 포함)은 통상적으로 5년이 넘지 않도록 하고 있

다.

셋째, 각 저작권에 지급되는 비용에 대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각 방송사는 1차 저작권 비용에 대한 표준제작비(Indicative Tariff)를 정해야 한

다. 표준제작비는 정확한 가격을 명시하지는 않고 장르와 방송시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상 제작비의 범위를 제작사에게 제시한다.

넷째, 시행규칙과 맞게 적용된 계약을 심의하고 감독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

다. 시행규칙의 적용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고 심의하기 위해 Ofcom은 내부 심의

와 외부 감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규칙의 적용과 관련한 사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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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com에 보고하도록 했으며 시행규칙 적용에 따른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외부

기관으로서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했다.

한편 국내의 경우 외주프로그램은 해당 방송사업자 이외의 자가 제작한 프로그

램으로 정의하고 있을 뿐이다. 다만 지상파방송사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사업

자의 외주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제한 조항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사업자 이외의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자가

타지상파방송사의 외주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경우나 지상파방송사

들이 공동으로 일정한 지분을 취득하고 있는 제작사를 통해 외주제작프로그램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이를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

을 수 있다. 그리고 지상파방송사가 주도하여 설립한 문화산업전문회사를 통해

제작된 프로그램을 공급받아 방송하였을 때, 이를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아직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혼란은 방송법에 외주의무편성비율에 대한 조항만이 존재할 뿐, 외

주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주체에 대한 법적 용어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발생한

다.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과 더불어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제작 주체에

관해서도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 영국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보면 방송사와

인적ㆍ물적인 면에서 최소한 75%～85% 이상 독립적일 때 독립제작자로 인정하

고 있을 것을 알 수 있다.

○ 영국 독립제작자(사)의 조건

-방송사에 의해 고용되지 않은 제작사

-방송사의 지분 2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하나의 방송사가 그 제작사의 지분 25%를 소유하지 않거나 두 방송사가

합쳐서 5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 프랑스 독립제작자(사)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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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가 직간접적으로 자본금의 15% 이상이나 투표권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방송사 자본의 15% 이상의 지분이나 투표권을 가진 개인 혹은 집단주주

가 회사 자본금이나 투표권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직간접적으로 방송사 자본금의 15% 이상을 소유하지 않은 제작사

우리나라의 경우도 특수관계자가 제작한 프로그램에 대한 편성 제한 규정이

있지만 영국의 경우처럼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독립제작사로 인정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게 되면 외주제작물도 그에 따라 정의될 수 있기 때문에 외주제작

프로그램의 인정기준과 공급기준은 상호 긴밀하게 연계하여 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외주제작프로그램의 명확한 정의를 위해 외주인정기준을 도입하기 위해서

는 우선 외주제작프로그램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정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외주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작주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외주제

작프로그램의 제작을 담당하는 주체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외주제작사를 방송영상산업독립제작사18)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방송법 개정

안을 추진 중이다.19) 외주제작사와 지상파방송사의 제작참여 비율을 외주 프로그

1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조 20에 따르면 방송영상독립제작사란 방송영상물을 제작하

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전광판방

송사업자 또는 외국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을 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19) 2011년 10월 12일 김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주제작사를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명칭을 변경하여 방송산업에서 외주제작, 외주제작사로 개념 정

립된 방송영상제작사의 위상을 격상시키는 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러한 안에 대해서 방

송통신위원회는 문화산업진흥법의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정의 규정만으로는 방송프로

그램의 외주제작 주체의 포괄적인 포섭이 어려우므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를 외주제작

사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인 반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독립제작사 권리·의무관계를 통

일적으로 정립하기 위하여 방송법과 문화산업진흥법상의 개념을 동일시할 필요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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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의 제작 유형과 핵심요소(기획, 연출, 작가, 제작비, 제작설비 등)에 대한 조달

에 따른 기여도를 통해 산정하는 기준 역시 필요하다.

제 2절 외주인정기준 도입방안

                                                                 

1. 외주인정기준 도입을 위한 법개정 추진 현황

방송통신위원회는 2011년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외주제작 인정기준 및 편

성비율산정 기준 도입을 위한 편성비율 고시 개정을 준비 중이다. 방송통신위원

회는 외주제작 인정기군 및 편성비율 산정기준 도입을 위한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의 목적을 외주제작 관련 규제의 명확성 제고와 외주제작

사의 자립기반 확충을 위해 외주제작 주체 판단의 기준과 편성비율 산정 시 가

산되는 방송시간 등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필요성 때문이라고 밝혔다. 방

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 방송통신위원회는 외

주제작 인정기준을 첫째, 작가계약체결, 둘째, 주요출연자 계약체결, 셋째, 주요

스태프 계약체결, 넷째, 제작재원의 30% 이상 조달, 다섯째, 제작비 집행 및 관리

가운데 3가지 이상을 외주제작사가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 프로그램으로 인정

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외주제작 편성비율 산정기준안에 따르면 외주제작사

가 촬영원본을 공유하는 경우는 외주프로그램 편성시간을 100%에서 110%로 인

정하며, 주시청시간대에 교양 장르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경우 외주프

로그램 편성시간을 100%에서 110%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인정할 계획이다.

외주인정기준의 마련은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

고 계약관행과 제작비 지급 및 정산의 투명성 제고 등과 같은 제도적 개선의 전

제조건이다. 특히 종합편성채널과 같은 신규사업자의 진입으로 자칫 외주제작사

개정안의 내용을 수용한다는 입장이 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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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의 거래에 있어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외주인정기준은 단순히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간의 불공정거래 문제에 국

한되지 않는다. 지상파방송사업자와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종합편성채널사업자

와 지상파방송사들의 공정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선정 경쟁이라는 측면에서도

외주인정기준에 대한 정확한 기준 설정이 시급하다.

국내 외주정책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현재 외주제작프로그램에 대한 명확한 정

의는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외주프로그램의 제작과 유통은 비정상적인 관

행이 자리잡아왔다. 상식적으로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간주하기 힘든 프로그램의

상당수가 단지 법적 외주의무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버젓이 외주제작프로그램

으로 분류되는 일이 적지 않았다. 그리고 이러한 파행적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운

영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할 법적 근거도 불투명했다. 외주인정기준은 기본적으

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기준을 구체화함으로써 외주의무편성비율의 실효성을 높

이는데 방점이 놓인다.

이러한 외주인정기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외주인정기준의 기본적 요

소로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를 제시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제작비는 대

부분의 독립제작사가 자금여력이 없고 외주프로그램의 실질적 제작 및 완성도에

있어서도 제작비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논리다. 그러나 외주인정기

준을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에 국한할 경우, 제작비가 비교적 적게 들어가는

교양프로그램은 제작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지만, 최소 수백억 이상의

제작비가 투여되는 드라마의 외주제작은 오히려 기회가 작가, 연출보다는 제작비

의 요소가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제작비는 권리배분에 있어

서도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객관적인 외주의무편

성비율의 산정을 위한 외주인정기준에 그친다면 큰 무리가 따르지 않지만 외주

인정기준이 결과적으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권리배분이나 2차 수익의 배분을 위

한 원천적인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의미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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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인정기준 도입 방안

외주인정기준의 도입을 위한 방안으로는 포지티브 방식과 네거티브 방식의 2가

지 방법이 검토 가능하다. 포지티브 방식은 모든 외주물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정

되는 사례와 인정되지 않는 사례를 열거하는 방식이다. 네거티브 방식은 외주물로

인정되는 사례에 대해 포괄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방식이다. 외주인정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외주인정기준을 도입하는 것

에 동의했다. 그러나 현재 방송통신위원회외 문화체육관광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

는 외주인정기준의 세부내용은 포지티브 방식이다. 외주인정기준의 세부내용으로

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작가, 출연자, 스태프, 협찬유치 또는 제작비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중 3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물로 인정하겠다는

방침인 반면, 문화부는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 가운데 2개 이상에 해당될 때에는

100%, 1개 이상에 해당될 때는 50%로 인정한다는 방침을 제시하고 있다.

<표 5-1> 방통위와 문화부의 외주인정기준 세부내용

방송통신위원회 외주인정기준안 문화부 외주인정기준안

-작가 계약체결

-주요출연자 계약체결

-주요스태프 계약체결

-협찬유치 또는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

-기획, 작가, 연출의 2개 이상 참여(100%인정)

-기획, 작가, 연출의 1개 이상 참여(50%인정)

방송통신위원회의 외주인정기준과 문화부의 외주인정기준에 가장 큰 차이점은

제작비를 인정기준에 포함 여부다.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외주인정기준에 협찬유

치 및 제작비의 조달, 제작비 집행 및 관리라는 요소를 포함시키고 있는 반면, 문화

부는 제작비를 외주인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반대로 문화부가 포함시킨

기획 부분을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인정기준에 넣지 않았다.

외주인정기준의 마련의 목적이 외주제작시장의 활성화 및 공정한 거래구조의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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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외주인정기준에 제작비와 관련된 조항은 필수적이다. 외주

인정기준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마련한 외주인정기준안처럼 협찬유치 또는 제작비

조달여부, 제작비 관리 및 집행 등과 같은 요소가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

위원회 외주인정기준안에 권리배분과 관련해 저작권 또는 판매수익의 분배는 사적

계약에 의하여 결정될 수 있는 요소이고 외주제작의 개념요소와 직접 연결되지 않

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빠졌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외주인정기준안이 갖고 있는 문제

점은 5가지 요소 중에서 3가지 이상에 해당될 때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할 경우 작

가계약체결, 주요출연자 계약체결, 주요 스태프 계약체결과 같은 3가지요소는 외주

제작사의 명의를 빌리는 형태로 외주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무늬만 외주프로그램을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주인정기준을 5가지 요소에 한정하기보

다는 실질적인 외주제작사의 프로그램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인정기준

이 될 수 있도록 보완이 요구된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외주인정기준으로는 표준계

약서에 따른 외주계약과 기획이 검토될 수 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시한 외

주인정기준 가운데 협찬유치 또는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이라는 부분은 외주제작

사가 협찬을 유치하는 것만으로도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 가

능하다는 점에서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협찬유치포함)”이라는 식으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문화부처럼 기획, 작가, 연출의 3요소만을 갖고 외주인정기준을 마련하게 되

더라도 역시 실질적인 외주인정기준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가능성이 높다. 이미

대부분의 방송작가는 방송사 직원이 아니다. 따라서 방송작가를 방송사와 계약하는

것과 외주제작사와 계약하는 것의 차이는 무의미하다. 만약 작가의 계약주체에 따

라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해주게 되면 현재보다 훨씬 많은 프로그램들이 단지 작가

가 외주제작사와 계약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또한, 연출의 계약주체를 갖고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할 때도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먼저 연출의 개념정의다. 연출과 디렉터를 분리할 것인지부터

정해야 한다. 연출의 개념을 프로그램의 전체를 총괄하는 소위 프로듀서에 국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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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 아니면 디렉터까지도 연출에 포함시킬 것인 명확히 해야 한다. 외주인정기

준의 요소로서 연출이라고 할 때는 프로듀서를 연출로 정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렉터까지 그 범위를 넓히게 되면 1개 프로그램에 디렉터는 수명 이상이 투입되는

제작 현실에서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현재보다 많아지게

될 가능성이 있다. 끝으로 기획과 관련해서는 외주인정기준으로 도입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방송사가 기획하여 외주제작을 실시하는 프로그램은 단순하청에 해당된

다. 외주제작사가 기획하여 제작하는 프로그램만 외주프로그램으로 간주하는 것이

향후포맷권과 같은 권리배분 과정에서 나타날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

다는 점에서 기획을 외주제작사가 실시했다고 했을 때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표 5-2> 외주인정기준안

세부항목 인정 방법

-기획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체결

-작가 계약체결

-주요출연자 계약체결

-주요스태프 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헙찬유치 포함)

-제작비 집행 및 관리

외주인정기준 가운데 4개 이상을 외주제작

사가 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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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외주공급기준 도입방안

                                                                 

1. 외주제작공급기준 논의 현황

  

국내에서 외주공급 도입에 대한 논의는 지속적으로 전개되어 왔지만, 그 내용이

제도적으로 구체화되는 계기는 이경재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 제출을 통해 외주공

급기준 도입을 추진하면서부터다.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영국의 외주가이

드라인을 참고하여 외주 인정기준 제정, 외주공급기준의 신고, 공급기준에 대한 방

송통신위원회의 조정감독권 행사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시 이경재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5-3> 이경재 의원 방송법 개정안 외주공급기준 주요내용

가.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추가함(안 제35조의3).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인정기준을 고시할 수 있음(안 제72조제5항

신설).

다. 방송사업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에 외주제작사 선정 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수익 분배

방법 등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급기준이 이러

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보완을 명할 수 있음(안 제72조의2 신설).

이경재 의원이 제출한 법안의 핵심내용은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토록 했다는 부분이다. 방송사업자가 외주제

작 방송프로그램을 공급받을 때 적용할 기준, 즉 “공급기준”과 관련해서는 1. 외주

제작사의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2. 주요 항목별 제작비 산정방법과 지급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외주제작 계약 금액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판매 수익, 협찬 수익, 간접광고 수익, 기타권리분배에 관

한 사항, 5.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방송사업자와 외주제작사의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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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분담에 관한 사항을 공급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이를 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계약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급기준

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1항 내지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

는 경우 해당 방송사업자에게 보완을 명할 수도 있도록 했다. 한편 외주제작 방송프

로그램의 공급기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벌칙조항까지 마련했다는 점에서 매우 강력한 외주공급기준의 도입을 추진했

다.

한편, 2011년 10월 김을동 의원을 대표로 발의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방송사업자는 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의 공급기준을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정하는 기

관 및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3년마다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신

고하도록 하고, 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별로 공급기준을 작성하여 이에 따라 독립제

작사와 계약하도록 하고 있다. 김을동 의원 방송법 개정안이 제시한 구체적인 공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

<표 5-4> 김을동 의원 방송법 개정안 외주공급기준 주요 내용

- 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선정 절차에 관한 사항

- 편성 및 제작, 납품 시기에 관한 사항

- 주요 항목별 제작비 산정 기준표(방송사업자 자체인력 및 장비 등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

항

- 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비 분담·수익배분 및 수익금의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

- 판매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배분에 관한 사항

- 독립제작 방송프로그램의 제작에 있어서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

2. 외주제작공급기준 도입방안

외주공급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개정방송법은 외주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수익 및 권리배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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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공급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외주프로그램 계약에 이를 포함시키도록 했다.  

  우선 공급기준 마련과 관련해서 외주제작사의 선정절차는 프로그램의 성격에 따

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전기획이 필요한 드라마 및 대형 다큐

멘터리 프로그램과 다수의 외주제작사들이 담당 코너를 맡거나 해당 방송분을 제작

하는 방식으로 매주 또는 데일리하게 제작하는 정보교양프로그램의 외주제작사 선

정절차를 동일하게 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특히 정보교양프로그램은 영세한

외주제작사들이 다수 참여하는 형태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외주제작사

들의 교체가 발생하는 등 돌발 상황에 따라 공개적인 선정과정을 거치지 않고 외주

제작사를 선정하는 경우도 예상된다. 따라서 외주제작사의 선정절차를 공급기준에

명시하는 프로그램은 봄·가을의 정기개편 프로그램에 한정해서 적용하는 방식이 바

람직하다. 외주제작사의 선정절차는 해당 방송사가 작성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

출토록하고 이를 해당 방송사의 홈페이지에 공개토록 한다. 이 때 투명성 제고를 명

문으로 일거에 기존의 외주제작 프로그램을 모두 공개적인 경쟁방식으로 선정하는

것은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봄·가을 정기개편 시 발주하는 외

주프로그램의 일정 수준(30% 또는 40%) 이상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

식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 전체를 공개적인 방식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외주제작프

로그램에 대한 선정방식을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봄·가을 정기개편 시

발주하는 외주프로그램의 일정 수준 이상을 공개경쟁 방식으로 선정하면 신생 외주

제작사의 시장 진입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도입을 고려해봄직 하다.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 및 지급방식에 대해서는 표준계약서 도입여부가 관건이라

판단된다. 먼저 표준적인 외주제작비 산출을 위해 외주인정기준에 마련된 표준계약

서 작성을 의무화하는 방식으로 외주제작비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토대로 외주제작

비를 산출하는 방식을 검토해 볼 수 있다. 개별적인 모든 외주프로그램의 제작비를

파악하는 것은 비현실적일뿐더러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모두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

기 때문에 외주인정기준에 따라 표준계약서를 활용해 계약을 체결한 외주프로그램

을 통해 외주제작비를 산정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 외주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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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산정기준을 위해서는 최소한 외주인정기준의 제도 도입 이후 수년간 데이터 축

적의 시간이 요구된다. 또한, 현재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경우 제작비에 이윤을 인정

하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외주제작사들은 제작비 산정 시 인건비와 출장비 등 진행

성 경비, 세트 및 장비 대여료 등 실질 경비만을 제작비에 포함시키고 있다. 외주제

작사들이 제작하는 외주제작프로그램에 지급되는 제작비는 모두 경비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는 인건비나 진행성 경비를 부풀려 계상하는 식

의 편법이 동원된다. 이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주제작비 산정 기준 마련 시

5% 또는 10% 등과 같이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적정 이윤에 대한 업계의 인정 기준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편 외주제작비 지급방식과 관련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

가 고시를 마련하여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해당 프로그램

의 편성이 확정된 단계에서 총 제작비의 40%를 지급하고, 방영 1달 전에 30%를 지

급하고 방영된 후 30일 이내에는 나머지 30%의 제작비 또는 방영권료를 지급하도

록 제도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익 및 권리배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유로운 계약이 우선적

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역학구도 상 상대적으로 방송사가 우월한 위

치에 있다는 점에서 외주제작사에 불리한 수익 및 권리배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에서 외주인정기준에 따라 제작된 외주프로그램이 외주제작사에게 유리한

수익 및 권리배분이 실시되도록 인센티브를 도입하는 방식으로 업계의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 예를 들면 외주제작사가 제작한 외주제작

프로그램에 대해 방송사가 수익배분 및 권리배분을 적극적으로 실시하면 외주편성

비율 산정 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이다. 외주제작사에게 저작권을 부여하고 촬영

원본 등을 공유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다만 외주제작사가 협찬유치 또는 기타

의 방법으로 제작비를 100% 조달했거나 외주인정기준 전부를 충족시켰을 때는 외

주제작프로그램의 수익 및 권리를 100% 외주제작사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 부분은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 대해 갑의 위치



136

에서 불합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검토가 필요하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

가 계약을 맺고 외주제작프로그램을 제작하면서 방송사가 외주제작사에게 과도한

협찬유치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외주제작사에게 방송사가 불합리

한 요구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공급기준 마련 시 포함시키는 것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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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결론

    

지난 20년 간 외주제도의 도입으로 국내 외주제작사는 양적인 측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다. 외주의무편성비율이 최대 40%까지 늘면서 외주제작프로그램

의 편성 비율 역시 증가했고, 이는 외주제작사의 증가로 이어졌다. 

그러나 외주제작사들의 성장이라는 뒷면에는 아직도 상당수의 외주제작사들은 영세

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는 정규직 직원 몇 명에 나머지는 비정규직

프리랜서를 고용하면서 지상파방송사들의 하청 또는 재하청을 받아 프로그램을 제작

하는곳이 적지 않다. 물론 드라마와 같은 수익성이 높은 장르의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일부 외주제작사들은 지상파방송사들과 대등한 위치에서 수익배분과 권리배분을 요

구하는 수준까지 성장했지만 대다수는 아직 적자에허덕이는 외주제작사가태반이다.

이제는 지상파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협업 없이는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이

어려울 정도로 외주제작이 정착됐다. 따라서 외주의무편성비율의 확대와 같은 양적

기준의 강화보다는 외주제작사들이 지상파방송사들과 공정한계약을 통해 외주프로

그램을 제작할 수 있는 제작환경과 수익및권리배분 기준을 마련하고 외주제작비를

현실화하는 등의 질적 기준의 강화에초점이 놓여진 정책이추진되어야 할 시점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최근 개정된 방송법은 외주인정기준 도입과 이에 따른 공

급기준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의 외주정책은 외주의무편성비율만 명문화했

을 뿐 실질적인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정의가 부재했기 때문에 지상파방송사들이 외

주의무편성비율을 맞추기 위해 외양만 외주프로그램으로 포장해 외주제작프로그램

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외주인정기준은 외주제작프로그램을 구분하기 위한 기준이다. 어떠한 기준을 충

족시켜야 외주제작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가에 대한 기준이라는 점에서 외주제작프

로그램의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외주제작인정기준으로서 기획, 표준계약서에 따른 계약체결, 작가계약체결, 주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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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자계약체결, 주요스태프계약체결, 제작비의 30% 이상 조달(협찬유치 포함), 제작

비 집행 및 관리라는 7개 요소를 제시하고 이중 4개 이상을 외주제작사가담당하는

경우 외주제작프로그램을 인정하도록 했다.

 외주공급기준의 마련과 관련해서는 외주제작사 선정절차, 제작비 산정 및 지급

방법, 수익 및 권리배분,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에 관한 사항 등을 공급기

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외주프로그램 계약에 대한 부분을 검토했다. 외주제작사 선

정절차는 단기적으로 봄·가을 정기개편 시 발주하는 외주프로그램의 일정 수준

(30% 또는 40%) 이상을 공개경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고 장기적으

로는 완전 공개경쟁 방식으로 외주제작사를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제작비 산

정 및 지급방법은 먼저 제작비 산정은 표준계약서 도입을 전제로 외주제작프로그램

의 적정 이윤을 제작비에 포함시키는 방안과 제작비의 지급방법으로는 편성확정 단

계와 방영일 30일 기준으로 각각 40%, 30%씩의 제작비를 선지급하고 방영 이후 30

일 이내에 나머지 제작비를 지급하는 것을 검토했다.  

수익 및 권리배분과 관련해서는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자유로운 계약을 우선적

으로 인정하지만, 다만 외주제작사가 협찬유치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제작비를

100% 조달했거나 외주인정기준 전부를 충족시켰을 때는 외주제작프로그램의 수익

및 권리를 100% 외주제작사가 소유하는 식으로 공급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

방송사와 외주제작사의 역할분담 부분은 공정거래라는 차원에서 내용이 검토되

어야 한다. 특히 일방에게 유리하거나 불합리한 요구 사항이 발생하지 못하도록 하

는 것이 필요하다.

끝으로 위와 같은 외주인정기준도입및공급기준마련을 위한 방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외주제작프로그램의 거래 상당히 복잡하고 인정기준이나 공급기준

의 마련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특히, 해당 사안이 인정기준에 부합하는지 공급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는지를 판단내리기 모호할 수도 있기때문에 외주인정기준및공급기준

을 도입하면 반드시 외주판정위원회와 같은 제3자의 위원회를 설치하여 해당 외주인

정기준 및 공급기준에 따른 판단 및 부복 등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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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질문에서 신규 방송콘텐츠 유통 플랫폼은 스마트 TV, 모바일 디바이

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등을 포괄합니다.

부록1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외주제작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는 외주제작 개선과 콘텐츠 산업 육성을 위해 전문가 집단

을 대상으로 한 심층인터뷰입니다. 귀하의 답변은 향후 외주제작 정책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 및 정책 반영에 참고될 예정입니다. 또한 응답해 주신 내용은

모두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법으로도 보호받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솔직한 답변

을 부탁드립니다. 설문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본 연구의 책임자 김경환

(상지대학교 언론광고학부, )에게 연락 바랍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설문에 협조

해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11년 9월

한국언론학회/방송통신위원회

1. 귀하의 성별은? (        )
① 남성 ② 여성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      )      
③ 30대 ④ 40대 ⑤ 50대 ⑥ 60대

3. 귀하의 방송 제작 및 관련분야 경력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년

스마트 TV, 3D TV, 모바일 디바이스 등 다양한 방송콘텐츠 유통 플랫폼이 주목을 받고 있

습니다. 또한 기존 방송플랫폼도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도가 다각도로 전

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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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비즈니스 전략 순위 이유

  콘텐츠 이용 과금 체계 다각화

  새로운 유통플랫폼 활용방안 모색

  방송콘텐츠 권리강화와 홀드백 전략수정

  프리미엄 콘텐츠 제작과 확보

1. 귀하께서는최근등장하고 있는 다양한 방송콘텐츠 유통플랫폼이 방송콘텐츠 제작산업

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2. 귀하께서는신규방송콘텐츠 유통플랫폼의 등장이 시청자들의 행태나 시청습관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3. 귀하께서는 방송콘텐츠 사업자들이 주목하거나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할 비즈니스 전략

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각 항목에 대해 우선순위를 매겨주시고 그 이유를 적어주시

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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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제작 콘텐츠 활용방안 강화

  콘텐츠 라이브러리 구축 및 활용방안 강화

  플랫폼 특성을 감안한 콘텐츠 재목적화와 포맷개발

  해외시장 개척 및 역량 강화

4. 금년 내에 종합편성채널 4곳이 개국할 것으로 예상되며, 방송영상 콘텐츠 제작 및 공급

구조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하께서는 종편채널 도입이 방송

콘텐츠 제작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각각의 항목에 대해 예상하시

는 바를 서술해 주십시오. 

1) 방송콘텐츠 제작산업규모 : 

2) 방송콘텐츠 제작 투자 : 

3) 방송콘텐츠 경쟁력 : 

4) 유료방송시장 활성화 : 

5) 외주제작 시장 활성화 : 

6) 독립제작사 자생력 및 경쟁력 : 

5. 외주제작 정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논의가 있어왔습니다. 방송콘텐츠 제작자로서 각

각의 항목에 대한 의견을 서술해 주십시오. 

1) 외주제작 정책은 지상파 방송의 방송콘텐츠 시장지배력을 완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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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외주정책 정책은 제작주체의 다원화에 기여했다

3) 외주제작 정책은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제고시켰다. 

4) 외주제작 정책은 프로그램 품질 향상에 기여했다. 

5) 외주제작 정책은 독립제작사의 자본과 제작기술 축적에 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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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주제작 정책은 국내 방송콘텐츠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일조했다. 

7) 외주제작 정책으로 다매체 다채널 시대에 따른 방송콘텐츠 수요에 대비할 수 있었다. 

8) 외주정책은 방송콘텐츠 제작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했다. 

6. 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외주프로그램의 계약, 제작, 공급을 둘러싼 분쟁 및 갈등을 조

정․방지하기 위해 외주제작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자, 외주 공급기준, 외주인정기준, 표준
계약서, 표준제작비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콘텐츠 전문

가로서 각각의 사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서술해 주시고 우선적으로 개선되거

나 해결해야 할 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외주제작 비율 조정 : 

○ 제작비 산정 및 지급방법 현실화 : 

○ 저작권 배분 및 양도 원칙 구체화 :

○ 외주인정기준과 범위 설정 : 

 
○ 외주제작사 선정절차 명문화 :



부록 147

○ 표준계약서 작성 의무화 : 

7. 제작비 산정 및 지급과 관련해서도 이해당사자간의 이견이 적지 않습니다. 외주제작사

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작비 책정이 필요하며, 출연료 상한제(샐러리캡 제도, 출연

료 실링 제도), 제작비 최소 쿼터제 도입, 프로그램 제작 방식 개선 등도 모색되고 있습니

다. 제작비 산정과 지급과 관련해서 어떤 의견과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요?

7-1. 영국의 BBC처럼 외주프로그램의 표준제작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외주프로그램의 표준제작비는 외주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구분하여 제작파

트별로 연평균적 인건비를 산정하여 도출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의

표준제작비 산정 방식에 대해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만약 보다 효과적인 표준제작

비 산정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8. 저작권 양도 및 확보는 외주 인정 기준 및 제작비 지급과 맞물려 들어가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이해당사자간 이견도 적지 않습니다. 콘텐츠 유통 활성화 및 부가가치 확대를 위해

귀하(귀사)가 우선적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저작권(저작인접권) 분야는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서대로 3가지를 선택해 주시고, 귀하의 견해를 작성해 주십시오.  
                                  1순위 : (      ), 2순위 : (      ), 3순위: (      ) 
① 계열 PP 방영권 ② 케이블, 위성, IPTV 등 유료TV 방영권

③ VOD 방영권 ④ 인터넷 전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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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해외 판매권(방영권, 복제 배포권) ⑥ 아시아 판매권

⑦ 미주 판매권 ⑧ OST, 머천다이징 등 부가수익권

⑨ 공연권 ⑩ 2차적 저작물 등의 작성권

⑪ 저작권 전체

9. 방송법 개정 등을 통해 외주인정기준을 구체화하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외주제

작 프로그램의 제작 요소(기획, 연출, 작가, 재원) 투입 정도를 기반으로 인정기준을 산정하

는 방식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작 형태(완전 외주형, 공동제작형, 부분외주형, 단
순하도급형)에 따라 외주제작 비율 산정근거나 저작권 귀속 근거로 활용하고자 하는 논의

도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논의에 대해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9-1. 외주인정기준의 도입에 따라 외주 관련 분쟁을 조정하고 판정할 별도의 외주판정위원

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귀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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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만약 외주판정위원회를 설치하게 된다면 외주판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주체는 누

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9-3. 외주인정기준 도입 방안으로서 외주 프로그램으로 인정되는 사항만을 담는 포지티브

방식과 외주 프로그램으로 불인정되는 사항만을 담는 네가티브 방식의 2가지 방식이 검토

되고 있습니다. 이 중 어떠한 방식이 외주인정기준으로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9-4. 외주인정기준의 도입 시 주시청시간대 편성 외주프로그램, 완전외주제작 프로그램, 외
주사 저작권 소유의 외주프로그램, 교양물의 외주프로그램 편성 등에 대해 외주편성비율

산정시 일정한 인센티브(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특히 이러한 방안의 도입에 부정적이시라면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150

가중치 

부여 

필요 

항목

외주제작

유형

외주사 완전외주 제작

외주사 부분외주 제작

9-5. 외주인정기준 도입 시 주시청시간대 편성, 외주제작 유형, 외주사 저작권 소유 여부, 
외주프로그램의 장르유형, 제작시 외주인력 참여여부, 제작비 부담 비율, 수익배분비율 등

과 같은 각각의 인정기준에 대해 개별점수를 부여하고 합산하여 일정 점수 이상을획득한

경우 외주프로그램으로 인정하는 외주 인정 총량점수제 도입 방안에 대해 귀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혹시 이러한 방안의 도입에 부정적 의견이시라면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10. 방송프로그램 제작 산업 활성화를 위해 외주제도 개선 방향과 원칙 등에 대해 귀하의

전반적인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11. 다음은 외주인정기준 마련을 위해 거론되고 있는 검토 항목들입니다. 외주 프로그램의

인정기준으로서 우선적으로 일정한 가중치를 부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항목이 있다면

5가지만 골라 ∨표를 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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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주사 공동제작 제작

외주사 단순하청 제작

제작진

참여 유형

외주사 연출 제작

외주사 기획 제작

외주사 촬영 제작

외주사 조명 제작

외주사 미술 제작

외주사 오디오 제작

외주사 편집 제작

외주사 기타 제작

제작비 유형 외주사 제작비 부담율

제작비의 외주사 집행 및 관리

편성

외주프로그램의 주시청시간대 편성여부

교양물 외주편성 

오락물 외주편성

수익배분 외주사에 대한 방송사의 권리(저작권) 분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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